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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화의 모순과 유로존 위기*

정성진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세계시장공황에서는 부르주아 생산의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분출한다. 특수 공황(그 내용과 범위에

서 특수적인) 모순의 분출은 단지 산발적이며 고립적이고 일면적이다”(Marx, 1968: 534).

1)

1. 서론

2010년 5월 그리스의 국가부채위기와 함께 시작된 유로존1) 위기는 부분

적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였

던 그리스 등 주변부 나라들은 2013년에도 후퇴를 계속했다. 유로존 위기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RF-2010-413-B00027)이다. 이 논문의 <그림 1-9>, <그림 1-10>의 데이터를 제

공해준 라파비차스(C. Lapavitsas) 교수와 포웰(Jeff Powell) 교수, 그리고 <그림 1- 

13>, <그림 1-14>의 데이터를 제공해준 마니아티스(Athanasios Maniatis)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1) 유로존은 EU 국가들 중 EMU에 따라 공동통화인 유로를 국민적 통화로 채택한 나라

들로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

인 등 17개국을 가리킨다.

2014년 현재는 18개국입니다. *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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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2000~2013년)

핵심 지표였던 국가부채 비율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2010년 위기 발발 

당시보다 더 높으며, <그림 1-2>에서 보듯이 실업률은 2010년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2)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비롯하여 비판적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3)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

주의적 접근은 아직 많지 않다. 유로존 위기 발발 전에는 유럽연합(European 

2) 그리스의 경우 민간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헤어컷’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총액은 

2013년 3월 3,090억 유로로 2010년 5월 3,103억 유로에서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0년 5월 145%에서 2014년에는 175%로 오히려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그리스의 실업률은 27%로 스페인보다 더 높고 18~24

세 청년의 60% 이상이 실업자였다(Michael-Matsas, 2013: 438).

3)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13년 37권 3호 특집 및 Contributions to Political Economy 

2013년 32권 특집 논문들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 관점에서의 연구의 현재

의 도달점으로 보인다. 

헤어컷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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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로존의 실업률(1991~2013년)

Union: EU)이나 유럽화폐통합(European Monetary Union: EMU) 문제에 대해 

네오그람시안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경제학과 개방적 마르크스주의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4) 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아직 소수이다.5)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

의 세계시장공황론의 관점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검토할 것이

다.6) 

4) 예컨대 비엘러 외(Bieler et al., 2006)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EU 및 EMU 

연구의 당시의 도달점이다.

5) 현재까지 출판된 유로존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으로는 카르케디(Carchedi, 

2012), 캘리니코스(Callinicos, 2012), 로버트(Roberts, 2013) 등이 있고, 국내에서 비주

류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유로존 위기 논의로는 박상현(2012), 백승욱(2013), 이정구

(2012), 유승경(20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의 현재적 의의에 대한 논의로는 정성진(2012)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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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절에서는 EU와 EMU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 제국주의 프로

젝트의 모순적 산물로서 위기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인다. 3절에서는 

유로존 위기를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누적, 유로

존 주변부 나라들의 경쟁력 약화, 불평등 심화, 금융화, 제도적 부정합 등에

서 찾는 기존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절에서는 그리스 위기를 사례

로 하여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실물경제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임을 

보인다. 5절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구축 

과정을 검토한다. 6절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좌파의 대응을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

2.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모순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통합

유럽통합이 세계화라는 초민족적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로, 유로존 위기도 지난 30년간 자본주의 세계화가 이룩한 세계경제의 고도

의 상호의존성의 산물이었다(Bieler, 2012: 200; Michael-Matsas, 2010: 491). 유

럽통합은 세계화의 산물인 동시에 세계화를 다시 크게 촉진시켰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1989~1994년 EU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연평균 829

억 달러였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 해인 2007년 이 수치는 8,591억 달러

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1989~1994년 EU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연평

균 1,112억 달러였는데, 2007년 이 수치는 1조 2,579억 달러로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통합은 세계화의 산물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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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U에서 해외직접투자(1970-2012년, 단위: 10억 달러)

그랄(J. Grahl)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유럽 금융은 글로벌화된 미국 금융체제

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특히 독일의 금융에서 미국화는 두드러졌다.7) 은행

과 산업 간의 전통적 연계는 약화되고 대신 투자은행이 발전했다(Grahl, 

2011: 31~ 32). 유럽의 대서양 자본순환으로의 통합은 1999년 EU 집행위원

회(European Commission)의 ‘금융서비스행동계획’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

로부터 통합된 금융서비스 시장이 출현했다. 이것은 미국 모델을 적극적으

로 모방하고 이와 연계되는 과정이었다. 헤지펀드, 보험회사 및 외국인투자

가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 앵글로색슨 주주가치 모델

이 라인모델을 압도하게 되었다. 2007년 말 미국 개인이 소유하는 외국인지

7) 아글리에따(M. Aglietta)는 독일의 신자유주의는 규칙과 규제를 중시하는, 이른바 질

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라는 국민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영미식 신

자유주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Aglietta, 20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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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EU의 비중은 주식에서 42%, 자산담보부증권(ABS)에서 53%였으며, 

EU의 총 해외 주식투자 및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투자에서 대미 투자의 비

중은 각각 39%, 32%였다(Cafruny and Talani, 2013: 22).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초민족적 유럽자본의 헤게모니가 관철되

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EU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점증하는 구

조적 권력을 배경으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였다(Bieler, 2012: 207, 209). 

1980년대 말 및 1990년대 초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경쟁 압력이 강화되

자, 스웨덴의 초민족기업들의 유럽의 타 지역들로의 입지 이전이 증가한 데

서 보듯이, 헤게모니적 경제이념이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로 이동했

다(Bieler, 2012: 202).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신자유주의 이전

의 케인스주의로의 복귀 가능성의 차단을 의미했다. 

또 1990년대 이후 EU의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전략은 자유화와 탈규제

라는 EU 규칙들의 수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중동부 유럽으로 수출된 EU 모

델은 매우 시장 지향적인 신자유주의였다(Bieler, 2012: 202~203). 마스트리

히트 조약과 ‘안정성과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강제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이자율 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이었다. 마스트리히트 기준과 후속된 재정협약은 거시경제정책을 단기

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종속시켰다(Cafruny and Ryner, 2012: 33, 39; Cafruny 

and Talani, 2013: 19). 

유럽통합은 그 자체 모순으로 가득 찬 과정이었으며, 유로존 위기는 이미 

유로존 출발 시점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유로존 위기는 세계화론, 통합이론

을 중심으로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주류 사회과학의 EU 연구에 심각한 맹점

이 있음을 드러냈다. 주류 통합이론은 시장력을 탈정치화하고 시장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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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의 내재적 합리성을 상정한 반면, 그와 같은 통합에 내재한 권력관계

를 과소평가했고 EU의 신자유주의적 기초로부터 비롯되는 불안정성을 간

과했다(Cafruny and Ryner, 2012: 33, 35). 

2) 신자유주의와 유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력

을 약화시킬 인플레이션을 저지함으로써 유로존 시민들의 일반적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유로존 위기는 이와 같은 주류 경

제학의 주장이 근거 없는 낙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무엇보다 유로화 

자체가 유럽의 거대 초민족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창출

되었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금융화에 대한 거대 유럽 자본의 대응으로서 세

계시장에서 유럽 자본에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으며, 유럽의 산

업자본이 자국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규율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Lapa-

vitsas, 2013b: 385~386).

EMU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초민족적 세계화 과정의 일환으로 성립

했다. 유럽통합은 화폐와 법의 지배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자유주의 국가 목

적을 강화하고 대중민주주의의 열망에 타격을 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 민주적 요소를 그것의 자유주의적 기초와 연계시켰다(Bonefeld, 2012: 64). 

유럽통합은 ‘1인 1표’의 민주적 이념, 즉 민주적 다수에 의한 통치이념에 기

초한 과정이 아니었다. 유럽통합은 대중의 민주적 정치적 권리의 성취를 무

력화시키고 이를 초민족적 법치와 화폐에 의한 통치로 대체했다. “군주의 

공화국은 화폐 공화국이고, 그 구현체는 ECB이며, 그 신민은 영토적으로 편

제된 유럽 노동계급이다”(Bonefeld, 2012: 54, 56). 즉, 유럽통합을 추진했던 

이념인 초민족주의(supranationalism)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대중민

영합하기

민주적인 정치적 권

리의

or

민주적·정치적 권

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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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영향을 제한하고 노동자계급이 자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복지와 

고용보장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을 박탈하기 위한 장치였다. 

유로존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정책이 국내적 고려로부터 절연된 독립적 중

앙은행과 함께 정치적 결정의 역할을 제한하고 경제정책 결정을 사회갈등

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대응으로부터 분리시킨다(Bonefeld, 2012: 58~59). 마

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ECB와 그것의 금리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Bieler, 2006a: 125). ECB는 처음부터 강하게 통화주

의, 반케인스주의로 편향되어 있었다(Guttmann and Plihon, 2013: 364~365). 

EMU는 통화정책에서 정치를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ECB는 경제정책을 폭

넓은 정치적 책임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정부를 시장의 규율에 더 잘 따

르게 했다(Bieler, 2006a: 121; Bieler, 2012: 199). 유로 통화체제는 국민적 제도

들의 외부 또는 그 상위에 위치했다.8) 유로는 본질적으로 모든 유로존 국가

들에게 외국통화이며, 이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 상관없이 이들을 경직적

인 고정환율제도로 묶고 이들로부터 화폐주권을 박탈한다. 유로는 금본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정부는 그 공급을 통제할 수 없다. ECB는 유로존 

국가들의 최종대부자가 아니며, 유로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외국통화이다

(Aglietta, 2012: 20, 23). 예컨대 주변부 나라들이 차입한 유로는 그것이 법적

으로 국내 통화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외국통화로 작동한다(Lapavitsas, 

2013: 297). 이는 과거 케인스주의 체제에서 통화체제가 노자(勞資) 간의 제

도화된 국민적 타협을 지지하기 위해 그것에 종속된 것과 대조적이다(Boyer, 

2013: 548). 

8) 유로의 세계화폐로서의 특수성은 그것이 특정 국가의 국민적 화폐가 아니라 여러 국가

들에 의해 ‘무(無)’로부터 창출되었다는 데 있다. 또 유로화와 함께 출범한 ECB는 어떤 

연방정부나 혹은 한 회원국 정부의 지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중앙

은행이다(Lapavitsas, 2012: 289; Lapavitsas, 2013a: 300).  

중복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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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SGP는 반인플레 우선정책을 재정정책에 대한 

제약과 결합시켰을 뿐 그것이 야기한 불균형에 대한 교정 메커니즘을 제공

하지 않았다(Stockhammer, 2014).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지 한참 

후인 2008년 7월에도 ECB는 기준금리를 3.75%에서 4.25%로 인상(!)했으

며, SGP에 의거하여 공공재정 감축과 긴축정책을 고집했다(Cafruny and 

Talani, 2013: 23). 2008~2010년 미국의 경기부양 지출은 GDP 대비 5.6%였

던 반면, 같은 시기 유로존 국가들의 지출은 1.6%에 불과했다(Guttmann and 

Plihon, 2013: 369).

EMU는 긴축의 정치를 목적으로 한 초민족적 장치였다(Bonefeld, 2002: 

134). 유로존에서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는 것은 단일시장 프로그램과 통화 

통합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회원국들 모두에 대해 자본에 이득이 되는 상당

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Laskos and Tsakalotos, 2013: 137). EMU는 참여 국가

들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키기 위한 극단적 전략이었는데, 이는 노동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다. EMU는 전통적인 평

가절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 수단을 제거했으며 단지 임금 억압, 즉 “대

내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 방안만을 남겨두었다(Overbeek, 2012b: 

230).9) 노동대중은 유로존 주변부뿐만 아니라 중심부에서도 체계적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EMU와 유로화의 출범은 “자본가 권력의 특수한 조

직 양식”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92). 즉, 유로는 특정한 통화인 것을 넘어 자본의 특정한 착취전략이

며 자본가 권력의 형태이다.10) 

9) 이런 점에서 보면 유로존 위기는 유럽 자본가들에게는 ‘신의 선물’이었다. 그리스, 아

일랜드 등지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삭감되었다(Toussaint, 2013).

10) 리스본 전략이 천명했던 완전고용정책조차도 더 많은 일자리가 탈규제와 상품 및 자

본,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창출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경

쟁력 강화라는 EMU의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것이었다(Bieler, 2012: 201).

특정 통화 범주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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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럽에서 자본축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되었다(Mavroudeas, 2013: 306). 첫째, 통화 통합은 통화의 차이에 기인한 불

안정성과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다. 둘째, 통

화 통합은 자본 간 경쟁과 제국주의 간 경쟁을 더 잘 조율할 것이다. 이전에

는 생산성이 낮은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자본으로부터의 경쟁을 경쟁적 평

가절하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EMU와 함께 이와 같은 경쟁적 

평가절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통화 통합은 개별 자본들에게 자신들

의 수익성 문제를 자본 간 경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EMU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자본축적이 순조롭

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유럽 노동자계급의 순응이었다. 따라서 경제상

황이 악화하면서 대중적 저항이 분출할 경우 EMU와 유로체제는 불안정화

된다(Bonefeld, 2012: 64). EMU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더욱 강한 규율을 

부과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EMU와 유로체제를 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했

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04).

3) 제국주의 프로젝트로서 유로

EMU는 참여 국가들 모두에게 평등한 세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

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아일랜드는 

EU의 내부 시장에서의 자유무역 전략을 통한 성공적 추격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선전되었다(Bieler, 2013: 176). 그러나 이런 기대는 유로존 주변부 나

라들 다수가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EMU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나라들의 경쟁력은 강화해주었는

데, 이는 유럽 남부의 저발전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했다. EMU 성립에 따

라 국민적 통화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이 폐지되면서 유로존 내부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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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대우위에 기초한 경쟁으로 됨에 따라, 승자의 이득은 패자의 손실로 지

불되었으며, 유로존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되었다(Mav-

roudeas, 2013: 306). 이로부터 유론존에서 발전이란 추격 없는 불균등결합발

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Bieler, 2013: 176~177).

세계화와 자본주의적 조건에서 유럽의 경제적·화폐적 통합은 유럽 여러 

나라들 간의 사회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을 제거하기는커녕 도리어 심화시켰

으며 원심력을 강화했다(Michael-Matsas, 2010: 491). 이는 무엇보다 독일과 같

은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거대 기업들이 수출 주도 경제성장전략, 즉 신중

상주의(neo-mercantilism)를 추구했기 때문이다(Overbeek, 2012b: 228; Gutt-

mann and Plihon, 2013: 365). 유로의 도입 자체가 유로존 중심국들, 특히 독일

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것이었다. 독일은 유로를 미국을 대신하는 제국주

의 중심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했다(Carchedi, 2012: 298). 유

로는 주로 독일 자본의 헤게모니가 유럽과 세계 무대에 행사되는 수단이었

다(Lapavitsas, 2012: xx). 유로는 처음부터 독일 자본의 글로벌 이익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되었다. 유로는 세계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따라

서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독일의 지배계급

은 유로존을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재정 부담을 지는 일

이 없도록 통화 통합을 조직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통화 통합으로부터 약

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독일의 지배계급에게 재정 부담을 지

우게 해서는 안 되었다. 유로존에서 동질적 재정정책의 부재는 한편에서는 

독일의 제한된 권력을 보이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통화 통합에 수

반된 재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독일 자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Lapavi-

tsas, 2013b: 387).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중·미 간 불균형과 유사한 현상이 유로존 중심부와 

주변부 나라들 간에 나타났다. 독일의 수출업자들과 금융자본은 그 주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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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였다(Laskos and Tsakalotos, 2013: 82, 86). 유로가 출범했을 때 독일 통화

는 과소평가되고 주변부 국가들 통화는 과대평가되었는데 이는 유럽 시장

에서 독일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했다(Toussaint, 2013). 유로는 유로존을 독일 

자본의 사실상 국내시장으로 전환시켰다(Lapavitsas, 2013: 293). 2009년 독일

의 경상수지 흑자는 자그마치 2,350억 달러로서 GDP의 6.4%에 달했는데, 

그 중 85%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다(Cafruny and Ryner, 

2012: 40). 그리스의 경우 유로존 가입에 따라 그리스의 기존의 응집된 체제

가 와해되었지만 이는 더 경쟁력 있는 생산체제로 대체되지 못함으로써 그

리스 경제는 유럽 중심부의 부속물이 되고 말았다.11)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몇 가지 결정적인 정책수단을 상실했으며 이는 그리스의 위기 대처능

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처럼 EMU와 유로의 도입은 유로존 국가들의 수

렴이 아니라 양극화로 귀결되었다(Overbeek, 2012b: 230).

하지만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독일 제국주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은 아니었다. EMU를 비롯한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초민족

적 사회세력들 간의 투쟁의 산물이다. 또 신자유주의 유럽 프로젝트를 주도

한 것도 1983년 결성된 유럽원탁회의(European Round Table: ERT)로 상징되

는 유럽 자본가계급의 ‘유기적 지식인’들이었다(Apeldoorn, 2014: 196~198). 

EU를 통해 구축된 거대한 국내시장은 유럽 자본이 세계시장을 정복하는 발

판으로서 기능하고 외부 경쟁으로부터 유럽 자본을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

되었다. EU의 쌍무적 무역전략은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이나 ‘경제파

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s Agreements: EPA)’에서 보듯이, 서비스, 투

자 및 공공조달의 영역에서 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통해 유럽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Bieler, 2012: 206~ 

11) 물론 그리스가 종속국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스는 여전히 중진국 경제이다(Mavro-

udeas, 201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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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06년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은 EU의 공동무역정책 수립을 통해 

기존의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해체하는 동시에 유럽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도상국 경제들을 수탈하는 것이었다(Bieler, 2012: 203~204). ‘글로벌 유

럽’은 발전도상국과 신흥시장을 고생산성 재화와의 교환으로 저생산성 재

화를 교역하도록 강제하는 부등가교환 관계 속으로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이

었다(Bieler, 2013: 180). ERT도 초민족적 유럽 자본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규제완화, 유연적 노동시장, 인프라 투자 등에서 신자유주의 모범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Bieler, 

2012: 206, 209). EU 집행위원회가 주창한 ‘유럽 2020 전략’은 지역 고용정

책의 지침으로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함께 지식집약적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서 경쟁력 강화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발전도상국 시장의 EU 기업

들에게의 개방을 강조한다. 반면 노동권이나 사회보장과 무상의료를 통한 

탈상품화 같은 목표들은 누락되어 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52~253). 

유로존 위기는 유로존이 유럽인들의 협동적 연합이기는커녕, 글로벌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위계적인 통화 통합이

었음을 보여주었다(Lapavitsas, 2013b: 389). 이번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이

른바 ‘공통적인 유럽적 정체성’이라든가 유럽적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

한 것이었는지도 잘 드러났다. 그 대신 상충하는 국익이 다시 전면에 부상했

다(Mavroudeas and Paitaridis, 2013).  유로존의 중심부와 주변부로의 양극화는 

유로존 위기로 이어지면서 유로존 체제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Boyer, 

2013: 551).



22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3. 유로존 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것들을 (1) 

쌍둥이 적자, (2) 경쟁력 약화, (3) 금융화, (4) 불평등 심화, (5) 제도적 부정

합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이들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쌍둥이 적자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번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경상수지 적자이며, 이는 이들 나라들의 방만한 재정에서 비롯된 재정적자

와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중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

자를 초래하는 메커니즘, 이른바 ‘쌍둥이 적자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한다.12) 

Y=C＋I＋G＋(X－M＋N) ······························ (1)

(Y: 국민소득, C: 민간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X: 수출, M: 수입, N: 순소득과 이전)

위 (1)식에서 경상수지(C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CA=X－M＋N ······································ (2)

국민소득은 다음 (3)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12) 이하의 수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마브로데아스와 파이타리디스(Mavroudeas and 

Paitaridis, 2013)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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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S＋T ········································· (3)

(S: 저축, T: 조세)

(3)식에서 저축 식을 도출하면 다음 (3a)식과 같다.

S=Y－C－T ······································· (3a)

(1)식을 (3)식에 대입하여 저축(S)에 대해 풀면 다음 (4)식과 같다.

S=C＋I＋G＋CA－C－T=G－T＋CA＋I=BD＋CA＋I ········· (4)

(BD(재정적자)＝G－T)

(4)식을 경상수지(CA)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5)식과 같다.

CA=(S－I)－BD ······································ (5)

(5)식에서 (S－I), 즉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라고 가

정하면, BD, 즉 재정적자의 변동은 경상수지의 변동으로 반영된다는 것, 즉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이 성립한다.

이처럼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에 처하는 이유를 민간

부문의 마이너스 저축이나 공공부문의 마이너스 저축에서 찾는다. 요컨대 

국민들이 분수에 넘치게 살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림 1-4>에서 보듯이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2010년 유로존 위기 발발 이전부터 증가했다. 주류 경제학은 유로존 위기가 

재정적자-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임금상승 억제, 공

공지출 억제와 같은 대내적 긴축정책을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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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1995~2013년)

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불황을 방종한 나라들을 교정하는 수단으로 간주하

기도 한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86). 

하지만 이와 같은 쌍둥이 적자 가설은 항등식적 관계를 묘사하는 데 불과

하며 위기의 인과관계를 포착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

는다. 실제로 유로존 주변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은 재정적자가 

증가해서라기보다 이들 지역에서 경제성장 전망이 호전되면서 중심부로부

터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이와 연관되어 국내 신용이 급증한 결과였다(Sotiro-

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95). 이른바 쌍둥이 적자는 과잉축적 위

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Mavroudeas, 2013: 310; Lapavitsas, 2013: 297; 

Laskos and Tsakalotos, 2013: 2, 80).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 나라들에서 조세수입이 감소했고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했다(Lapavitsas, 2013: 297). 그리스의 경우 국

경제학자들은 이러

한 긴축정책을 불황

을 방종한~

참고문헌에 2013 

두 개 있음.

2013a ?

201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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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2002~2013년)

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조세수입에 비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

니라, 정부지출에 비해서 조세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13).13)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국가가 은행시스템

을 구제하려 나서기 전까지는 재정상태는 건전했다(Young and Semmler, 

2011: 17). <그림 1-1>과 <그림 1-5>에서 보듯이 유로존 국가들에서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는 위기 전이 아니라 위기 후에 급증했다.14)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에서 부채 증가의 주된 요소는 국가부채가 아니라 

민간부채였다. 예컨대 그리스의 경우 1980년대부터 이미 국가부채 비중이 

13) 그리스에서 고질적인 조세수입의 부족은 의식적인 친부유층 정책의 결과인데, GDP 

대비 조세회피 및 탈세의 비율은 12~15%에 달한다(Milios, 2013: 199).

14) 2008년 이후 이와 같은 공공부채의 급증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감히 1930년대 대

공황과 같은 규모의 경제위기를 자국에 부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Streeck, 

20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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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증가한 부채의 대부분은 국가부채

가 아니라 가계부채와 은행부채였다. 라파비차스(C. Lapavitsas)가 지적하듯

이, 1990년대 말 이후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에서 국가부채에서 특징적인 것

은 그것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구성 변화이다. 예컨대 유로존 위기 직전 그리

스 국가부채 중 2/3의 채권자가 외국인이었다는 된 점에서 보듯이, 주변부 

국가는 이 시기 국내 저축이 감소하자 외국자본 차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조

달하게 되었다(Lapavitsas, 2013: 295~297). 유로존 위기 전 유로존 주변부 나

라들은 유로존 회원국이 됨으로써 낮은 이자율로 국가부채를 조달할 수 있

었는데, 이는 국가 차입이 내국통화로 간주되는 유로화로 표시되었기 때문

이다. 

유럽에서 국가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된 것은 그 규모가 어떤 임계치를 넘

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이 유로존 주변부 정부들에게 대출할 때 

엄청난 프리미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정부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정부보다 4~8%포인트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했다. 이

는 유로존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교리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

처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이다(Overbeek, 

2012a: 39; Overbeek, 2012b: 232).

2) 경쟁력 약화

라파비차스는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 국가부채 위기는 주변부에서 방

만한 재정 때문이 아니라 주변부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Lapavitsas, 2012: 5). 라파비차스는 주변부의 상대적 고임금이 주변부의 단

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을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1995~2007년 단위노동비용이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에

2013a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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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유로존에서 명목단위노동비용의 추이(1995~2013년)

서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독일에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유로존 주변부의 상대적 고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이들 나라에서 국

제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라파비차스는 유로존 중심부인 독일의 강화된 국제경쟁력은 독일 국내에

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유로존에서 독일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의 전제는 ‘자기궁핍화

(beggar-thyself)’였다는 것이다.15) 즉, 지난 20년 동안 유로존에서 가장 강력

한 정치경제인 독일이 명목노동비용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노

동자들은 산출에서 체계적으로 더 적은 몫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15) 1996~2008년 독일의 수출은 유로존 회원국들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했던 반면, 독

일 민간가계의 국내수요는 유로존 회원국들에 비해 매년 1.5%씩 감소했다(Young 

and Semmler, 2011: 10).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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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조업 부문 시간당 피고용자 총비용(1996~2012년, 미국 달러)

독일 노동자들의 명목 보수가 지난 20년 동안 정체한 결과 주변부 나라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Lapavitsas, 2012: 4~5; Meadway, 2012: 152). 

그런데 이와 같은 라파비차스의 경쟁력 약화 가설은 쌍둥이 적자 가설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림 1-7>

과 <그림 1-8>에서 보듯이 독일의 시간당 임금과 GDP 대비 임금 비율은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따라서 유로존 주변부가 

상대적 고임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주된 이

유는 비유로화들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가 유로화가 대체한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이전의 국민적 통화의 가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유로존 출범 이

후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독일에서 실질환율은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

랜드, 그리스에 비해 20% 이상 낮았다(Guttmann and Plihon, 2013: 371).16) 이

로 인해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00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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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DP에 대한 임금의 비율(1991~2013년)

에서 2007년 4.7%로 증가했다. 반면 주변부 국가들의 수출품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이들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 

4.6%에서 2007년 8.5%로 증가했다(Blankenburg et al., 2013: 467).17) 

또 유로존 위기 이전 이들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중심부 

나라들보다 오히려 높았는데, 이 역시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

가 이들 나라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라파비차스의 주장과 상치된다. 실

제로 1995~2008년 그리스, 스페인 및 아일랜드의 실질 GDP는 각각 61%, 

16) 하지만 영(B. Young)과 제믈러(W. Semmler)는 독일 제품은 전통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실질환율 저하가 독일의 수출 증가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 독일의 수출 급증은 유로존 주변

부 국가들에 대한 수출보다는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교역국들의 급속한 성장의 결과

라고 주장한다(Young and Semmler, 2011: 19).

17) 2000년대 그리스의 경쟁력 약화 중 36%가 유로의 평가절상 때문이었다(Karame-

ssin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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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24.1% 증가했음에 반해, 독일, 이탈리아 및 프랑스는 각각 19.5%, 

17.8%, 30.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Milios, 2013: 190; Young and Semmler, 

2011: 13). 지난 2000년대 독일에서 고용은 136만 명 감소했으며, 자본스톡 

증가율도 EU 국가 중 가장 낮았다(Bellofiore et al., 2011: 135). 반면 그리스의 

경우 1994~2007년 GDP는 연평균 3.7% 증가했는데, 이는 유로존에서 아

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었으며, 1995~2009년 이윤마진율 역시 EU 

15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Karamessini, 2012).18)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은 이들 국가들의 

방만한 차입이나 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

장 전망을 갖는 나라들로의 외국자본 유입과 국내 신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

것이 다시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 적자 증가와 실질환율 상승 압력

을 낳았기 때문이다(Milios, 2013: 193).19) 

3) 금융화

대다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위기의 주된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금융화와 불평등의 심화에서 찾는다. 이들은 유로존 위기는 신

자유주의가 위기의 뿌리에 있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한

다(Stockhammer, 2014). 즉, 유로존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

지 않아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였다(Laskos and 

18) <그림 1-8>에서 보듯이 그리스에서 GDP 대비 임금 비율은 EU 최하 수준이었다.

19) 반면, 카르케디(G. Carchedi)는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 위기 전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유로 탓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면서,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는 

중심부 국가, 즉 독일에 비해 주변부 국가들의 후진적 기술수준 및 낮은 생산성에 주

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다시 이들 나라에서 자본가들의 기술혁신의 부진에 주로 기

인한다고 주장한다(Carchedi, 201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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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금융법인의 부채 총액 대비 대출 비중(1978~2008년)

Tsakalotos, 2013: 3).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미국식 글로벌 금융이 출현하

자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유럽의 금융체제를 이에 통합시키려 노력했다. 

예컨대 미국 사회의 급증하는 부채를 팽창적 화폐정책으로 뒷받침했던 FRB

의 그린스펀의 정책을 유럽의 노조지도자들조차 모델로 간주했다. 그들은 

ECB와 대조적으로 미국 FRB는 화폐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고

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Streeck, 2011: 18). 이로부터 유럽에서

도 전통적인 은행신용, 즉 간접금융으로부터 미국식 직접금융으로의 전환

이 이루어졌다. EU에서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유럽적 규모에서 기업통제시

장이 출현하면서 유럽대륙 경제에서 금융화가 촉진되었다. 지난 세기말 금

융 주도 축적은 금융세계화의 중심인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지배적인 성장모델이 되었다(Overbeek, 2012a: 35~ 

37).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금융화의 진전은 <그림 1-9>, <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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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비금융법인의 고정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1978~2008년)

에서 보듯이 비법인기업의 총부채 중 대출 비중의 감소(이는 간접금융의 비중 

감소) 및 고정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EU 및 유로화 출범에 따라 유럽 지역의 금융개혁 및 금융화가 크게 진전

되었다. 유럽에서 금융화는 유럽이 심각한 경쟁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하에 매우 급속하게, 또 경제적 안정성이나 사회정의를 무시하

면서 추진되었다. EU는 글로벌 금융구조의 진화를 수수방관했으며, 그 결

과 유럽의 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은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쉽사리 노출

되었다(Grahl, 2011: 31).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은 그리스와 같

은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획득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다

시 주변부 국가들로 환류시켜 이들 나라들에서 금융화를 부추겼다.20) EU와 

20) 이 점에서 채무위기에서 ‘책임’은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다

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이번 유로존 국가부채위기의 ‘책임’은 독일과 같은 경

상수지 흑자국이 축적한 대량의 민간자산을 다시 적자국의 국채에 투자한 것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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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가 출범하면서 유럽 지역 상이한 사회구성체들 간의 국가 고유 리스크 

평가가 수렴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로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Milios, 2013: 192~193). 유로존 주변

부 국가들에서는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과 내구재를 구

매하는 것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결과 주택과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21)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는 이와 같은 주택 거품

을 더욱 팽창시켰다. 하지만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과 다수의 애널리스트들

은 이러한 현상을 유로와 금융자유화의 혜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Boyer, 2013: 538).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전까지 유럽 정치·경제에서 금융의 지배력

은 엄청나게 증대했다. 2002~2007년 GDP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EU

에서는 600%,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700%, 아일랜드에서는 900% 증가했다

(Overbeek, 2012b: 228). 유럽에서 금융자본이 이윤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제조업 기업의 이익 감소를 대가로 한 것이었다.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보듯이 민간부채가 

공공부채로 전환되면서 국가부채위기가 발발했다. 2008년 이후 유럽 국가

는 은행 손실을 공공부채로 전환하면서 효과적으로 사회화했다. 이로부터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은행채무위기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던 유로존 위기는 

이들 은행을 국가가 구제하면서 국가부채위기로 전환되었다(Cafruny and 

Talani, 2013: 23).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및 스페인 은행들의 

총자산 중 정부채권 비율은 2000년대 초 11%에서 2008년 4%로 낮아졌지

다(Altvater, 2012: 276).

21) 유로존에서는 단일통화정책으로 명목금리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

는 독일과 같은 중심부에서는 실질금리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아서 긴축효과가 발

생하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 그리스와 같은 주변부에서는 실질금리는 경제성

장률에 비해 낮아서 확장적 효과가 발생했다(Guttmann and Plihon, 2013: 367).



34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만, 2010년 말 다시 6%로 증가했다(Lapavitsas, 2012: 194, Fig 10). 유로존 위

기 이후 유럽 은행들은 이전에 비해 더 국민적으로 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대해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Lapavitsas, 2013: 302).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부채

권(MBS)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Bellofiore, 2013: 505). 2009년 말 유럽 은행들

은 약 1조 달러의 악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중 

2/3는 독일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국가부채의 

채권자들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중심부 은행들이다. 2009년 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의 대출총액은 

이들 나라 GDP의 각각 16%, 15%에 달했으며, 특히 그리스에 대한 프랑스 

은행과 독일 은행의 대출은 각각 1,380억 달러, 840억 달러나 되었다(Cafru-

ny and Talani, 2013: 24).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독일 은행의 부채 비

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Cafruni and Talani, 2013: 22). 

유럽 금융시장은 12개 정도의 거대 금융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은 유럽 국가부채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Overbeek, 

2012b: 232). 유럽의 금융자본은 국민적 정부들이 자신들을 구제하면서 과도

한 부채를 지게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2008년 이후 민주적 자

본주의에서 분배투쟁은 국제금융자본과 국민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전환되

었다. 최근까지 자신들을 구제해달라며 국민국가를 협박했던 금융기관들이 

바로 그 국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키는 데 주요한 방아쇠 역할을 했던 맨해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용

평가기관들은 이제는 그때 자신들과 자본주의 경제 전체를 구제하기 위해 

엄청난 부채를 졌던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Streeck, 2011: 20, 26).

금융화가 유로존 위기를 악화시킨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유로존 

201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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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원인이 금융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서 금융화론은 생산영역에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금융화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선

행한 이윤율 저하와 과잉축적 경향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 금융화가 이번 유로존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도 부합되

지 않는다. 유로존 위기 발발 전 그리스에서 금융화의 진전 정도는 중심부보

다 훨씬 덜했다. 라파비차스가 금융화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는 노동자들의 

민간부채는 그리스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

4) 불평등 심화

신자유주의하에서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역시 총수요의 위축을 

가져와 위기의 배경을 조성했다(Goda et al., 2014).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관

점에서 불평등과 부의 집중이 위기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은 <그림 1-11>과 

같이 도시된다.

앞의 <그림 1-8>에서 보듯이 유로 12개국에서 GDP에 대한 임금의 비

율, 임금몫은 1991년 61.3%에서 2007년 55.5%로 감소했다. 2008년 위기 

이후 다른 유로존 나라들에서는 임금몫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지만, 구제

금융 조건으로 긴축이 강제된 그리스의 경우 계속 저하하고 있다. 또 1980

년대 이후 분배의 불평등의 심화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뿐만 아니

라 유럽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2>에서 보

듯이 피케티(T. Piketty)가 계산한 총소득에서 상위 10% 소득 비중은 1980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유럽에서

도 30%에서 3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분배의 불평등이 수요를 위축시켜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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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박스 안의 항목들은 위기의 징후를 가리킨다.

자료: Goda et a.l(2014: Figure 3)

<그림 1-11> 불평등과 위기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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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iketty(2014: 324, Figure 9.8)

<그림 1-12> 미국과 유럽에서 총소득에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190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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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분배의 불평등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노동착취 강화가 야기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착취 강화는 자본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자본의 대응의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분배의 불평등 심화는 위기의 결과 혹은 악화 요인일 

뿐이다. 

5) 제도적 부정합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은 먼델(R. Mundell)이 제안한 최적통화지

역(optimal currency areas: OCA)의 제도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최적통화지역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1) 지역 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2)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3)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지역, 국가 혹은 부문 간의 자동적인 재정이전 메커니즘, (4) 경

기순환의 동조화 등이 필요한데, 이 중 어느 것도 유로존에서는 결여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는 것이다(Boyer, 2013: 535; Guttmann 

and Plihon, 2013: 362~364).

토포로브스키(J. Toporowski)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유로존 자체의 부적

절한 제도적 디자인에서 찾는다. 토포로브스키에 따르면 유로존의 부적절

한 제도적 디자인은 중앙은행은 있지만 중앙정부가 없고, 국민적 정부는 있

지만 국민적 중앙은행은 없고, 은행은 있지만 최종대부자는 없는 것으로 요

약된다(Toporowski, 2013: 572).  어떤 화폐도 완전한 주권국가라는 제도가 뒷

받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유로존 위기가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유로존 회원국이 되는 것은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이라는 두 개의 정책수단의 상실을 의미했고, 이는 혁신적 산업정책이나 사

회적 협약 혹은 소득정책 같은 것으로 보충되어야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

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발발했다는 것이다(Boyer, 2013: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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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의 출범에 따라 대내적 환율변동 요인이 제거

되고 국민적 재정정책에서 ‘프리라이더’도 금지되어 위기의 원천이 사라졌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관리 오류는 유로존 내에서 금융불안정

성의 단지 한 요인일 뿐이었다. 민간부문 특히 은행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다거나 증권화를 추진한다거나 부채 비율을 고도로 높이는 등 매우 위험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전형적인 ‘민스키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Boyer, 2013: 

546).

토포로브스키는 유로존의 제도적 부정합이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로존은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011년 유로존 지역에서 

이 비율은 평균 90%에 달했고, 독일조차 이 비율은 82~88% 수준이었다. 

따라서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조차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 이하

가 될 때까지 재정흑자를 확보하도록 강제되었는데, 이와 같은 재정흑자가 

무역흑자나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에 의해 상쇄됨이 없이 GDP 감소를 야기

하여 유로존 전체의 경제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 비율

이 상한을 상회하고 경제는 불황인데 국가부채를 감축하려 한 시도가 GDP 

감소를 야기하여 국가부채를 오히려 더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Topo-

rowski, 2013: 572~573).

유로존의 제도적 부정합은 위기의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유로존의 제도적 부정합 및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제도주의적 관점

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변증법, 혹은 다

수국가의 불균등결합발전 및 지정학적 경쟁의 필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22)

22) 자본주의에서 다수국가의 불균등결합발전 및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최근의 마르크스

주의적 연구로는 아니바스(Anievas ed.,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프리 라이더 ( f r e e 

rider, 무임승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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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윤율 저하 위기와 세계시장공황으로서 유로존 위기

유로존 위기, 그리스 위기는 국지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시장공황의 일환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7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2010

년 그리스 위기, 따라서 유로존 위기도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Karamessini, 

201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로피오르(R. Bellofiore)처럼 유로존 위기는 내

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래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

(Bellofiore, 2013: 506). 유로존 위기는 기본적으로 유로존 국가 경제의 생산영

역에서 진행된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이며 이윤율 저하 위기의 맥락에서 파

악되어야 한다(Michael-Matsas, 2010: 492~493). 즉, 유로존 위기의 배후에는 

이윤율 저하가 있었다. 이 절에서는 그리스의 위기를 중심으로 이윤율 저하 

위기론으로 유로존 위기를 설명해 보겠다.

그리스의 경우 위기 발발 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서 비롯된 이

윤율의 저하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초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케인스주

의가 포기되고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이 시기부터 케인스주의가 채택되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1996~2004년 PASOK의 시미티스(C. Simitis) 수상 주도하에 추진되

었다(Kouvelakis, 2011: 21; Mavroudeas, 2013: 301). 그리스에서 신자유주의는 

지체되었던 만큼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EU 및 EMU 가입은 결

정적 역할을 했다. 2001년 EMU에 그리스가 가입하면서 준수해야 했던 

SGP는 긴축정책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그리스의 착취율은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임금상승이 생산성 상승을 한참 밑돌았다는 사실에

서 확인된다(Mavroudeas, 2013: 308). 게다가 이 시기 그리스 자본가들은 신용

과 가공자본 팽창을 활용한 금융화를 적극 추진했다. 유로의 낮은 금리가 저

렴한 신용을 부추겼다. 민간소비도 은행이 제공하는 저렴한 개인 신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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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niatis and Passas(2013), Figure 10.

<그림 1-13> 그리스 비농업부문의 이윤율(1958~2009년)

해 증가했다. 이런 지속될 수 없는 정세적 요인들이 EU 평균 경제성장률보

다 높은 인위적인 호황을 가져왔다. 이런 인위적 호황은 PASOK과 ND 정

부들의 공공지출 증가에 의해 더욱 부풀려졌으며 이는 다시 공공부채 증가

로 이어졌다. 공공부채 증가는 대부분 해외차입 증가로 조달되었는데, 이는 

해외차입이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국내 신용 증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다(Mavroudeas, 2013: 308).

그러나 2007~2008년 글로벌 위기는 이러한 행복감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위적 호황이 붕괴했고, 이윤율 저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림 1-13>에

서 보듯이 그리스 비농업부문의 이윤율은 1960년대 이후 장기 저하 경향을 

보였으며, 198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전환과 함께 일시적으로 반전되었지

만 1993년 이후 이와 같은 반전 추세가 중지되고 다시 저하한 끝에 2009년 

위기가 발발했다(Maniatis and Passas, 2013).23) 채무에 기초한 개인소비와 적

자재정으로부터 제공된 총수요 자극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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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niatis and Passas(2013), Figure 3, 8, 10에서 필자 작성.

<그림 1-14> 그리스 비농업부문 이윤율의 결정요인(1958~2009년)

되면서 이윤율 저하 위기가 폭발했다(Maniatis and Passas, 2013). 금융화는 위

기의 도래를 지연시켰지만 과잉축적을 악화시켰다. 생산자본의 수익성이 

저하하자 위기가 폭발했다. 금융화는 수익성 위기의 폭발을 잠시 지연시켰

지만 결국 더 큰 규모로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Mavroudeas, 2013: 

308).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고임금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이윤율 저하 위기가 

폭발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했으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소비재 가격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실질 단위노동비용도 저하

했다. <그림 1-14>에서 보듯이, 이 시기 이윤율의 저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K/V*)의 고도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착취율(S*/V*) 상승으로 인한 

23) 최근 출피디스(L. Tsoulfidis)와 차리키(P. Tsaliki)도 그리스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

하 추세 및 2007년 이후 이윤율의 급락을 확인했다(Tsoulfidis and Tsaliki, 2014: 9,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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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상승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가 이윤율 저하를 초래했다. 

5.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확립

유로존 위기는 임시변통식의 긴급 대출과 채권 매입, 긴축 프로그램을 통

해 위급 상황을 넘겼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유럽 국가들의 매우 경쟁적

이고 군사화된 대응과 달리 이번 유로존 위기의 경우 재활성화된 IMF의 지

원하에 잘 조율된 경기부양책 및 확장적 통화정책과 유럽, 북미 및 아시아 

정부들에 의한 유럽 은행과 전략산업들에 대한 상당한 원조가 특징적이었

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46).  2010년 5월 유로존 국가들과 IMF는 그

리스가 IMF의 구조조정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유로존 구제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

럽금융안정화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다시 2013년 상설적인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로 대체되었다.24)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ECB는 회원국 정부들의 차입 

수요에 부응할 수 없었는데, 이는 회원국 정부에 대한 ECB의 직접 대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CB는 증권시장 프로그램(Secur-

ities Market Programme)을 도입하여 2차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가부채위기에 대응했다. 2011년 3월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유

로플러스조약(Euro-Plus Pact)에 서명하여 EU 집행위원회에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증대된 통제권을 부여했다. 2011년 가을 ECB는 3년간 저금리 

24) 유로존 위기에 대한 IMF-ECB-EC의 구제금융 내역에 대해서는 유승경(2012), 박상

현(2012), 장세진(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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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대출 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을 통해 은행들에

게 사실상 무이자 유동성을 제공하여 이것으로 투기적 공격을 받고 있는 국

가들의 국채를 매입하게 했다. LTRO는 미국 FRB의 양적완화와 유사한 정

책으로서 사실상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했다. LTRO는 ECB가 은행들에게 

저리의 자금이 넘치게 했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수익 캐리트레이드에 뛰어들었다.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사이 스페

인과 이탈리아 은행들은 각각 670억 유로, 540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했다

(Cafruny and Talani, 2013: 25~26). LTRO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유로존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최근 유로존 위기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하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과 모순은 여전히 남아 있다(Cafruny and Ryner, 2012: 44). 오히려 유로

존 위기 이후에도 정책 지향에서 유로존 이전과 상당한 연속성이 확인된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를 재확립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었다

(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06). 유럽의 자본과 국가는 이번 위

기를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기회로 활용했다. 신자유

주의는 위기의 조건에서 노동의 규율을 강화하고 자본축적을 재개하기 위

해 다시 강화되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56).25) 예컨대 그리스에서 국

가채무위기는 그리스의 기존의 고용모델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를 완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Karamessini, 2012).26) 이로부터 유

로존 지역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시 부활·강화되고 있다(Laskos and Tsakalotos, 

25) 앞의 <그림 1-5>는 2008년 이후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단위노동비용의 급감은 유로

존 위기 이후 진행된 ‘대내적 평가절하’, 즉 임금 삭감이 얼마나 급격했는지를 잘 보

여준다. 

26) 유로존 위기 발발 직전 해인 2007년 그리스에서 파트타임 고용과 유연노동시간 계약 

비율은 EU 15개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피고용자 중 한시계약 비율은 EU 27개국 평

균 이하였다(Karamessin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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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0; Sotiro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199; Milios, 2013: 197).  

유로존 위기는 유럽 금융자본에게는 황금의 기회였다. 유로존 위기 전에

도 유로존 정부들은 자금 수요를 전적으로 민간금융자본에 의존했는데, 유

럽의 민간금융자본은 2009년 경기부양책을 이용하여 ECB로부터 거의 제로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연 3~4%의 이자를 지불하는 국채를 구입하여 막

대한 이익을 챙겼다(Aglietta, 2012:17; Toussaint, 2013). 유럽의 초민족기업들

은 이번 위기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약간의 손실도 중국과 같은 신

흥시장의 수요 증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특히 초민족 산업자본은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유로존 외부로의 수출과 생산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했

다. 이것은 국민적 수준에서는 성장의 저하를 가져왔지만 초민족기업들에

게는 지속적인 이윤을 보장했다. 예컨대 유니레버는 2012년 유로존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올려 수익이 증가했

다(Apeldoorn, 2014: 200~201). 

또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은 부채 상환을 위해 자국의 상

당수 공기업과 부동산을 헐값으로 대량 매각했다.27)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EU는 유럽 주변부를 채무 함정에 밀어넣는 ‘내부적 제3세계화’ 과정

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주변부 국가들은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있

다(Mavroudeas, 2013: 310).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특히 주변부 국가들에서

는 금융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IMF-ECB-EC의 기술관료(‘테크노크

라트’)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Toussaint, 2013). 유로존 위기는 자본주의 관

계의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 형태로서 신자유주의의 위기인 것을 넘어 자

본주의 생산시스템 자체의 위기였다. 

2010년 5월 ‘트로이카’, 즉 IMF-ECB-EC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그리스에 

27) 공공자산의 사유화는 다름 아닌 수탈과정으로서 축적을 추진하고 그리스 국민을 긴

축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다(Altvater, 2012: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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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제공 대가로 강요한 구조조정안에는 공공부문 임금 25% 인하, 공

공지출 대폭 삭감, 역진적 세금 인상, 대규모 사유화 등이 포함되었다

(Aglietta, 2012: 26).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럽 지배계급의 대응의 본질은 위

기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 노동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Sotiro-

poulos, Milios and Lapatsioras, 2013: 201). 유로존 위기는 사회에 대한 시장규

율을 강화하고 노동과 자연에 대한 착취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van der Pijl, 

2012). 유로존 위기에 대해 독일이 제안한 재정협약(fiscal compact) 역시 케인

스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논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Cafruny 

and Talani, 2013: 28).

유로존 위기에서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강제하고 있는 긴축내핍정책은 생활조건의 악화, 실업 증가, 인구 다수의 

빈곤화를 초래하여 총수요 위축, 불황 심화 및 부채 부담 증가, 긴축 강화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Callinicos, 2012). 2010~2011년 그리스에는 GDP 대비 

10.5%의 재정지출 삭감이 강요되었으며, 2009~2010년 그리스의 실질 

GDP는 4% 이상 감소했다(Altvater, 2012: 277).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에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을 통한 규율적 신자유주의가 강제되면서 정

치에서 권위주의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금융자본의 

글로벌 과두제를 위한 채무징수기관으로 전락했다. 거리에서의 폭동과 민중

봉기는 시장력이 없는 대중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정치적 표현이다(Streeck, 

2011: 26~28). 

EU의 위기관리는 긴축 형태로의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면서 자본 간 경쟁, 

국가 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유로존 위기 동안 분명하게 드러난 독일의 

신중상주의 정책, 핵과 군수산업 영역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 프로젝트

의 포기, 유럽의 군산복합체의 미국 기업들로의 점증하는 예속, 유럽 에너지 

정책의 국민적 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완전한 종속 등은 그 예들이다. 유로존 



46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위기 국면에서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현재 유럽은 1991년 이

후 및 심지어 196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고 예속되어 있다. 신자

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현재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통합

과 지역적 자율성을 위한 처방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방해하고 아래로부터

의 정치적 동원과 지정학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Cafruny and Talani, 

2013: 30~32).

6. 결론을 대신하여: 유로존 위기와 좌파의 대안

유로존 위기 이후 일부 케인스주의 개혁주의 경제학자들은 유럽 재정통

합(fiscal union)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CB가 국가부채를 매입하거나 유로본

드를 발행함으로써 국가부채를 유럽화하고 유럽적 수준의 재정 및 거시경제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Overbeek, 2012b: 235)은 유럽 재정통합의 

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안들은 신자유주의 문제설정에 

갇혀 있다. 예컨대 유럽 재정통합은 재정적 정통성과 대내적 평가절하를 조

건으로 해서만 제한된 재정이전이 이루어지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SGP에 근거한 구조조정체제를 제도화할 것이다(Cafruny and Ryner, 2012: 

45). 벨로피오르는 ‘구조적 케인스주의’ 입장에서 투자의 사회화, 고용의 사

회화, 은행의 사회화를 유로존 위기의 대안으로 제안한다(Bellofiore et al., 

2011: 144; Bellofiore, 2013: 510). 알트바터(E. Altvater)는 ‘유럽적 국가성(Euro-

pean statehood)’의 강화, 즉 ‘재정이전 연합’을 통한 진정한 ‘사회적 유럽’의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Altvater, 2012: 284~285). 한편 유럽노동조합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사무총장 몽크스(J. Monks)는 “투

기자들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자”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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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융시장의 자기파괴적 방종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동반자 관

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Nousios and Tsolakis, 2012: 249). 그런데 ETUC가 

‘글로벌 유럽’과 같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적 계급타협의 일부

로서 세계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하여 유럽 노동자들에게 혜택

을 주는 것이다(Bieler, 2013: 181).  

케인스주의자들은 대체로 이번 유로존 위기의 배후에 신자유주의 시기 

심화된 불평등이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28)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들을 제안한다. 스톡하머(E. Stockhammer)는 평등과 무역균형을 고려할 수 

있는 초민족적으로 조절되는 임금교섭체제를 도입하여 단체교섭구조를 강

화하고 유럽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Stockhammer, 

2014). 위송(M. Husson)은 유로존 위기는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임금몫의 감

소에서 기인했다고 하면서 조세개혁을 통한 임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다(Husson, 2012: 300). 피케티는 ‘글로벌 부유세’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Piketty, 2014). 그랄(J. Grahl)과 티그(P. Teague)는 유럽에서 국민적 사회적 모

델의 붕괴를 대체할 수 있는 EU 수준에서의 사회정책의 부족을 위기의 원

인으로 주목하면서 EU 수준의 ‘사회적 통합(social union)’을 대안으로 제시

한다(Grahl and Teague, 2013: 678). 토포로브스키는 화폐시장에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국내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EU 전체에서 임금 상승을 제안하면서, 

이와 함께 재정적자와 공공투자를 유지 혹은 증가시켜 명목 GDP 증가율이 

국가부채 증가율보다 높아지게 하면,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Toporowski, 2013: 582). 

유로존 위기 원인으로 제도적 부정합을 강조하는 이들은 대책에서도 유

28) 예컨대 피케티(Piketty, 2014)가 그 대표적이다.

국민적인 

사회적 모델의

국민적·사회

적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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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제대로 된 완전한 통화로 재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즉, 유로를 주권국

가로 뒷받침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유럽 재정

통합을 이룩하여 주권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중기적 재정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Aglietta, 2012: 36). 케인스주의자들은 대체로 유

로존을 유지하면서 이를 개혁하자는 이른바 ‘좋은 유로(good euro)’를 대안으

로 제시한다. ‘좋은 유로’는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 채무의 상당 부분의 탕감

과 함께 유럽의 부국에서 빈국으로의 재정이전을 요구한다. 아글리에따(M. 

Aglietta)에 따르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대출 형식이어서는 안되고, 

그리스의 생산적 투자 용도로 지정된 재정이전이 되어야 한다(Aglietta, 2012: 

28). 하지만 라파비차스에 따르면 ‘좋은 유로’는 세계화폐로서 유로의 역할

과 충돌하는 비현실적 전략이며 결국 ‘유로 없는(no euro)’ 상태로 귀결될 것

이라고 비판한다(Lapavitsas, 2012).

라파비차스는 좌파 케인스주의 입장에서 이른바 ‘아르헨티나 옵션’, 즉 

유로존 탈퇴 및 국민적 통화로의 복귀와 경쟁적 평가절하 정책을 대안으로 

주장한다(Lapavitsas, 2012: 10; Aglietta, 2012: 29~30). 라파비차스에 따르면, 

‘나쁜 유로’든 ‘좋은 유로’든 세계화폐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유럽 자본의 이

익에 봉사하는 것이며 이는 중심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주

변부에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줄 뿐이다. 따라서 유로존은 해체되어야 하

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일 뿐인 유럽주의는 거부되어야 한다(Lapavitsas, 

2012: 294~296). 라파비차스는 유로존 주변부 나라들의 수출과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국민적 통화 폐기와 함께 경쟁적 평가절하라

는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부터 라파비차

스는 유로존을 탈퇴하여 국민적 통화를 부활시키면 경쟁적 평가절하 정책

도 다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로부터 수출과 경제성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9) 또 라파비차스는 주변부 국가들은 ‘디폴트’(국가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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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를 독일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과의 채무탕감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주변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독일을 비롯한 

중심부 나라들 주요 은행들의 위기가 재연될 것인데, 이는 독일과 같은 유로

존 중심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로를 유지하기를 원하

며 또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부 나라들의 ‘디폴트’가 야기할 손실과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독일 지배계급은 은행들에게 유

동성을 계속 제공하면서도 채무의 비용을 주변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주변부 국가들에게 긴축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축은 다시 불

황을 심화시켜 주변부 국가들의 ‘디폴트’ 위험을 높이고 있다(Lapavitsas, 

2013b: 389~390). 즉,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은 유로존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긴축정책을 수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실업을 격화시키고 이들 나라

의 생산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로부터 라파비차스는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유로존에 더 이상 잔류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한다(Lapavitsas, 2013b: 390). 한편 알트바터는 유로존 탈퇴는 정치적 

행동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유로존 탈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국민적 조건을 조성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Altvater, 2012: 284).30) 아글리에따는 유로

존 탈퇴 옵션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단시일 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Aglietta, 2012: 29): (1) 자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금융계

좌 동결, (2) 초단기간 내 신구화폐 교환, (3)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은행 휴업, 

(4) 새로운 화폐가 유통되기까지 국가의 초단기 어음 발행, (5) 은행 국유화.

29) 아글리에따에 따르면 드라크마 복귀 후 그리스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약 

70%의 평가절하를 단행해야 한다(Aglietta, 2012: 30).

30) 알트바터는 유럽 좌파가 현존 사회주의 붕괴 시기의 혼돈과도 관련하여 마스트리히

트 조약에 따른 EMU의 성립을 수용한 것은 중대한 역사적 과오였다고 지적한다

(Altvater, 201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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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라파비차스의 ‘유로존 탈퇴 ⟶ 국민적 통화 복귀 ⟶ 평
가절하’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유로존 주변부 

국가들이 국민적 통화 복귀 후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이는 한편에서는 수

출경쟁력을 제고할 것이지만, 유로화 표시 국가부채와 금융기관 부채를 증

가시킬 것이며, 이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민간 및 공공 투자가 

억제될 수 있다(Toporowski, 2013: 582). 카르케디(G. Carchedi)도 유로존 탈퇴 

후 경쟁적 평가절하를 할 경우 수출기업의 잉여가치의 일부가 수입국가로 

이전되며 이윤율은 오히려 더 저하할 것이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는 나라

의 진정한 문제인 생산체제의 비효율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Carchedi, 2012: 308~309).31) 위송도 라파비차스가 제안하는 유로존 탈퇴 ⟶ 
국민적 통화로의 복귀 ⟶ 평가절하를 통한 경쟁력 회복 전략은 한 나라가 다

른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시장을 빼앗는 비협조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으로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계

급역학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일면적이라고 비판한다. 유로

존 탈퇴는 진보좌파의 대안이라기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파

의 정강이며 외국인 혐오와 유럽통합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저주하는 

담론과 결합한 국가사회주의 논리라는 것이다(Husson, 2012: 302~303).

유로존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은 일국적 케인스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혁명적 관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소련에서 일국

사회주의 노선의 실패의 역사를 언급할 것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에서 대안경제전략의 실패, 프랑스에서 좌파 공동강령의 실패 등의 경험은 

31) 하지만 주변부 국가들이 기술혁신을 수행하고 생산체제를 현대화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덕분에 이윤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생산성이 평균 이하인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잉여가치 이전에 기인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의 저하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Carchedi, 2012: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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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적 케인스주의 접근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적 경

쟁력 담론과 단절하는 것이 좌파적 대안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Laskos and 

Tsakalotos, 2013: 143). 이와 관련하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 트로츠

키가 제안했던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슬로건은 현시점에서 재평가될 필요

가 있다(Trotsky, 1915). 유럽통합의 역사적 과제는 유럽의 노동자계급에 의

해서만, 그리고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건설이라는 혁명적 수단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Michael-Matsas, 2010: 492; Michael-Matsas, 2013: 7). 특수 이익

을 넘어 유럽 수준에서 공동이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초민족적 연대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유럽의 신자유주의는 난공불락이 아니

다. 유럽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사회운동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래는 열려 있으며 초민족적 연대와 공동저항은 전진을 위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Bieler, 2012: 212~213). 이를 위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

드에서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운동에서 정점에 달했던 신자유주의 유럽통

합에 대한 대중저항의 경험, 유럽사회포럼의 경험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Apeldoorn, 2014: 194), 2010년 9월 29일 ETUC가 조직한 공동 시위, ‘긴축 

반대-일자리와 성장 우선’ 등과 같이 신자유주의 EU에 대해 아래서부터 도

전하는 초민족적 풀뿌리 사회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유럽합

중국은 유럽 지역의 중심부와 주변부 노동자 간의 연대와 함께 유럽 전체의 

노동운동과 글로벌 주변부의 노동운동 간의 초민족적 노동연대(transnational 

labor solidarity)를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Bieler, 2013: 183). 물론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강령과 함께 이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강령 혹은 이행기강령으로 

공공부채 감사 및 폐기, 긴축정책 폐기, 대자본 중과세, 은행 수탈 및 공공 금

융서비스체제로의 편입, 노동시간 단축, 사유화 중단,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요구되어야 한다(Toussaint, 2013). 예컨대 국제금융자본의 외채를 일방적으

로 폐기하고 EMU 및 EU와 급진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분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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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급진적 단절, 즉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초 위에서 사회적 관계의 재조직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것이다

(Michael- Matsas, 2010: 502).

이상 필자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이나 독일과 같은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과 주

변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의 심화, 유로존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경쟁

력 격차의 확대, 혹은 금융화 등은 오히려 세계시장공황의 현상들이거나 이

미 발발한 공황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생산부문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경향이야말로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유로존 위기는 2007~2009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연속된 위기로서, 마르크스적 의미의 세계시장

공황으로서, 한동안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무풍지대인 듯 했던 ‘사회적 

유럽’도 자본주의 공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자본주의의 어떤 특정한 유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일

반에 내재적 경향이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유로존의 

개혁 혹은 탈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사회

주의 유럽합중국 건설과 같은 국제주의적인 글로벌한 접근의 21세기적 버

전이 되어야 한다(Michael-Matsas,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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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부문의 위상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

고 금융엘리트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금융자산/세계GDP] 비중이 급증한 것을 2절의 <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금융

화(financialization)로 정의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신자유주

의적 궤도 변화를 추동한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해왔다. 

두메닐과 레비(Duménil and Lévy, 2004: chapter 2)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금

융헤게모니를 대변하는 이념적 표현이며,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는 금융화

의 매개고리 역할을, 금융화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구체적 형태이며 내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 2010-413-B00027)에 의하여 연구되었

으며, ≪국제지역연구≫ 16권 4호(2012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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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고 설명한다. 금융화의 성격과 함의에 대해 논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

과 정의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 금융화란 국내외 경제의 작동에서 

금융활동, 금융시장, 금융행위자, 금융기관, 금융동기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금융화라는 용어가 나타내려는 내용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금융자본이 거대한 투자 풀을 형성하고 높은 수익을 찾아 이

동하는 규모의 확대나 중요성의 증대 현상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

는 금융부문이 스스로 새로운 투자상품과 투자처를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소위 ‘금융의 자립화’ 국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로 활용되

고 있다. 

그동안 금융화 현상에 대한 연구 동향은 대체로 미국의 금융화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단지 일부 연구에서 OECD 국가

들의 금융부문 비중 증가 추세를 상호 비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와서 금융화의 경제적 효과로 논의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금융화 현상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며 그 특성이 어떠한지와 관련

해서 구체적인 국가별 비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융화에 대한 국가 비교연구를 위하여 세계적 금융

화를 주도해온 영미식 모델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북유럽 모델의 대표주자

인 스웨덴의 금융화를 비교·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엡스타인

과 자야데브(Eptstein and Jayadev, 2005: chapter 3)에 의하면 OECD 국가의 금

융화 추이를 금융소득자의 소득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서 금융화 현상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국가로 미국을, 그 반대 지형에 스웨덴이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화에 대한 국가 비교를 위해 2절에서는 세계화와 금융자본 활동의 확

산추이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금융화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보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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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절에서는 우선 금융업, 보험업 및 부동산업(Finance+Insurance+Real 

Estate, 이하 FIRE로 칭함) 추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이를 살

펴보고, 금융이윤 추세와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특징을 각각 기존 통계자

료를 이용한 추세집계와 2차 자료를 통해 상호 비교·검토하려 한다. 그런 연

후에 양국에서 금융화와 소득양극화의 상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3가

지 지표, 즉 역(逆, inverted) 파레토(Pareto)-로렌츠(Lorenz) 계수 추이,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지니계수 추이 등을 통

해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비교·검토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해 

보고, 5절에서는 상호 비교·검토 결과에 대한 함의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2. 세계경제의 금융화 심화와 기존 연구 검토

1) 금융자본 활동의 세계화

<그림 2-1>의 UNCTAD(2012)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금융부문의 비중 증가율이 국제무역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 

발생 때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 비중의 증가추세는 <그림 2-2>의 맥킨지(Mckinsey) 자

료, 즉 <금융자산 총액>과 <금융자산/세계 GDP> 비중 추세에서도 명확

하게 드러난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70개국 금융시장을 대상으

로 조사·발표한 자료(Mapping Global Capital Markets 2011)에 따르면, 세계의 

금융자산 가치는 1990년 54조 달러에서 2010년 212조 달러로 20년 동안 무

려 4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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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융화 수준 = 금융부문 자산과 부채 누적액/세계 전체 GDP

  무역개방도 = 무역규모/세계 전체 GDP

자료: UNCTAD(2012).

<그림 2-1> 금융부문의 비중 증가와 무역개방 추이(1980~2007년)

주: 금융자산에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주식, 채권, 금융기관 잔고 등이 포함됨.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Mapping(2011: 2),  이종태(2012: 31).

<그림 2-2>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규모 변화 추이(조 달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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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금융자산 가치는 실물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1990년 

세계 금융자산의 가치는 글로벌 GDP의 2.6배 정도였다. 그런데 2000년엔 

3.2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3.7배까지 치솟는다. 다음 해(2008년)에

는 3배로까지 내려갔다가 2010년 현재 3.5배로 회복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70개국 중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발전된 산업

국가에는 GDP의 3~4배에 달하는 금융자산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퍼거슨(Niall Ferguson)에 의하면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전인 2006년 말 기

준으로 세계 산출액은 약 47조 달러인 데 비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은 51조 달러로 경제 산출량보다 10%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퍼거슨, 

2010: 10~11). 국내채권과 국제채권의 총가치는 68조 달러로 50% 더 컸고, 

파생상품 거래 잔액도 473조 달러로 세계 전체 산출액보다 10배 이상 큰 것

으로 집계되었다. 추가적으로 2007년 말 기준으로는 모든 ‘장외시장’ 파생

상품의 명목가치(공공거래소 거래 상품 제외)가 600조 달러에 육박하였으며, 

1990년에만 610개이던 헤지펀드가 7,000개가 넘어섰으며 약 2조 달러 규

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3가지 자료는 198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하면서 금융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왔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

는 증거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은 세계적 차원에서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동시에 국가들을 그물처럼 잇는 세계 차원의 채권-채무 

네트워크 역시 고도로 복잡해진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의 

불안정성 여부가 세계경제에 더욱 중요한 지표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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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화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금융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많은 문헌들, 즉 두메닐과 레비

(Duménil and Lévy, 2004), 브레너(Brenner, 2003), 크로티(Crotty, 2005), 크리프

너(Krippner, 2005), 크레겔(Kregel, 2008), 카티와다(Khatiwada, 2010), 케드로

스키와 스탱글러(Kedrosky and Stangler, 2011) 등의 연구는 모두 미국의 금융

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금융화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를 

보더라도 대다수 연구는 주로 미국의 금융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전창환, 2009; 조복현, 2009; 홍장표, 2010; 김의동, 2011 등 참조). 

스웨덴 금융화의 경우 1999년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을 개인화, 시장화, 금

융화 측면에서 살펴본 주은선(2006: 제1장)의 연구가 유일한 편이다.

여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OECD 

관련 초기 연구로는 파워·엡스타인·자야데브(Power, Epstein and Jayadev, 

2005, 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OECD 국가의 금리생활자

(Rentier) 소득의 증가추세를 조사하여 금융화의 추세와 그 영향을 분석한 것

이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명목가치로 측정하든, 아니면 실질가치로 측정하

든 1960~1970년대와 비교해 1980~1990년대 기간에 금리생활자에 귀속

된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금융화의 결과 자산소유자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불균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사대상 기간 중 실질이자율이 증가

했다거나 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하지만 금융자유화와 경제의 개

방은 분명히 자산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는 팰리(T. Palley)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팰리

는 금리생활자의 소득비중 증가 추세를 통해 금융화가 모든 선진국에서 확

자료 불분명

참고문헌에도 

없음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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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Palley, 2007). 그는 또한 금융화가 비금융 기업지

배력을 관리자 중심에서 단기 성장을 추구하는 주주 중심으로 옮겨놓으면

서부터 경제성장이 억제될 가능성을 높여 금융화 시기에 경제성장이 정체

되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스톡하머(Stockhammer, 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

침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크로티(Crotty, 2005), 오르한가지(Orhangazi, 2008), 

프리만(Freeman, 2010), 케드로스키와 스탱글러(Kedrosky and Stangler, 2011) 

등 금융화가 실물생산에 대한 자본투자를 구축하였음을 입증하려는 관련 

연구가 연이어 제출되었다. 저성장 문제뿐 아니라 금융화의 부정적 영향으

로 금융불안정성의 확산과 소득불평등 강화 및 경제주체의 부채 확대 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하인과 반 트릭(Hein and Van Treeck, 2008), 크레겔(Kregel, 2008), 시나몬과 

파자리(Cynamon &  Fazzari, 2009) 등은 금융 주도 성장체제는 취약한 금융구

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며, 특히 호황 국면에서의 부채 팽창을 불

안정성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주로 민스키(H. P. Minsky)의 ‘금융불안

정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에 의존하고 있다. 

스테판 외(Stephen et al., 2011)는 주요 선진국 모두에서 대체로 경제주체

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기간이 금융화 심화기간과 맞물리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이는 18개 OECD 주요국들의 1980년대 이후 가계, 기업 및 정부 

부채를 합한 매크로 레버리지(macro leverage) 상승 추세에서 극명하게 드러

난다. 에바와 콰드리니(Eva and Quadrini, 2012)도 과거 30년간(1980년대 이

후~현재)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소득불평등

(inequality)과 공적부채(public debt) 증가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스톡하머(Stockhammer, 2008)는 EU 국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투자행

태, 소비행태 및 정부지출 등의 변화가 어느 정도 금융화와 연관되는지를 분

구축(驅逐)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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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금융부문의 수익률 증대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금융

화의 특징이 경제 불안정의 심화(오버슈팅, boom과 bust)를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진국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혹은 위기가 지연된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신자

유주의 정책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감소하지 않아 금

융위기가 단기적이며 급격하게 조정되기보다는 장기간의 정체나 경기불황

의 모습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OECD 국가에 대한 연구로서 아싸(Assa, 2012)의 연구가 있

다. 그는 두 거시지표, 즉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금융부문의 비중이 OECD 국가들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70년에 금융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20%대

에 있었던 국가는 프랑스와 멕시코 두 나라뿐이었지만 2008년에 와서는 34

개국 중 28개국이 20%를 상회하였으며 그 중 15개 국가는 2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에 속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GDP에서 금융과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나라들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1970년 대비 2008년에 7

배, 즉 7%에서 49.2%로 급증하였다. 또한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영국, 핀란드 

등 11개국이 2008년까지 금융부문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총고용 중에서 금융부문의 고용 비중 추이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1970년에서 1994년까지는 어떤 국가도 금융부문의 고용 비중

이 총고용의 10%를 넘지 않았던 것이 2008년에 와서는 23개국이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28.9%를 필두로 7개 국가(스위스, 미국,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67

이스라엘,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에서 1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 중 10개국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5개 국가가 3배, 7개 국가

는 그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일정한 금융화 지표, 즉 <금융자산/GDP, 금융부

채/GDP, 금융부문 이윤율/전체 산업 이윤율, 금융부문의 부가가치/GDP, 

금융부문의 고용/전체 산업고용> 등의 추세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금융

화 추세를 상호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국가별 금융화 추세 및 

그 특성 비교의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 및 특징 비교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와 특징

이 절에서는 ‘금융부문의 규모, 수익성 증대 및 금융부문 중요성 증대’ 등 

일반적 정의를 중심으로 우선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를 살펴본다. 

1)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이 비교

부동산업을 포함한 금융업, 즉 FIRE의 위상과 규모는 1980년대 이후 미

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3>에서 

미국의 금융부문 위상을 우선 살펴보면 1980년 GDP의 18% 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후반 약 32%대를 상회

하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미국보다 낮

지만 스웨덴의 경우도 1980년 GDP의 14%대에서 2000년대 후반 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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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http://stats.oecd.org/) 자료를 활용해 계산함.

<그림 2-3> 각국 GDP 대비 FIRE 부문의 비중 추이

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부문 비중이 스웨덴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추세변화는 1999년 이후 

미국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탈규제가 마무리되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경

계가 철폐되었다는 점과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불

균형에 의한 유동성 팽창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내내 추진한 신용시장과 자본시장 개방 

이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한1) 1991년까지는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1991~1994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내내 그 

증가속도에서 아주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경제주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1) 로고프와 라인하트(2010: 164)는 스웨덴의 금융위기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선진국 5대 대형 금융위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5대 위기로 1977년 스페인, 

1987년 노르웨이, 1991년 핀란드와 스웨덴, 1992년 일본을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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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어서 금융화 시기의 경제성장 중 상당 몫은 빚의 증폭에 의한 성장

(easy liquidity bubble)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경제주체의 

GDP 대비 부채규모가 1980년에 비해 금융위기 전인 2008년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그림 2-6> 참조).2)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기 시 급등했던 정부부채는 위기 이

후에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 기준으로 GDP의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매

우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비해 그나마 정부가 타 경제주체의 

부채 증가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0> 

참조).

2) 미국의 금융화 내용과 특징

<그림 2-3>에서 미국의 FIRE 부문의 GDP 대비 비중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불균형이 본격화된 1999년 이후 그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RE 비중 증가만으로 

금융화 심화를 단정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금융화 심화의 증거로 전체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

의 이윤 변화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4>에서 서브프라임 위기(sub-prime crisis) 직전까지의 GDP 성장

2) GDP 대비 미국정부 부채는 1980년대 초반 20%대 후반에 머물다가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 GDP의 56%대에 이르러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11년 100%에 접근하면서 

다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급증으로 

2011년 8월 Standard & Poors는 미국의 부채등급을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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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nes(2008), http://www.ft.com/alphaville; http://www.karlhenrikpettersson.se/u-s-political- 

crisis-2-a-new-financial-crises-with-its-epicentrum-on-wall-street/에서 정리함.

<그림 2-4> 미국 명목 GDP와 금융 및 비금융 부문의 이윤 추세(1970년=100)

률 대비 미국의 부문별 이윤율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금융부문 이윤

이 1990년대 이후 GDP 증가 궤적을 벗어나기 시작해 지난 20여 년간 GDP

나 비금융부문의 이윤 증가추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비금융부문 이윤율은 대체로 GDP 성장추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금융부문의 자

기강화과정(self-reinforcing process)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엿

볼 수 있게 해준다.3) 

<그림 2-5>에서도 이런 특징은 그대로 나타난다. 부문별로 보면 1990

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이윤율이 실물부문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금

융부문의 이윤율 상승이 전체 이윤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두고 두메닐과 레비(Duménil and Lévy, 2004: chapter 2)는 1970년대 

이후 축적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자본 대응의 징표로 해석하

고 있다. 

이처럼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주도성이 1980년대 이후 크게 부각된 데는 

3) 미국의 금융화 전개과정과 관련된 서술의 일부는 김의동(2011)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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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금융부문과 제조업부문 이윤 
추이(1970~2007년)

<그림 2-6> GDP 대비 민간부문의 
부채비율(1980~2007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NIPA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09).

몇 가지 제도적 추동요인(institutional roots of financialization)을 찾아볼 수 있

다.

첫째, 1970년대의 자본주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금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 등 제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금융시장 자체의 동학(finance market dynamics)을 들 수 있다. 주지하

다시피 19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수익 

추구가 어렵게 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금융부문 이윤율을 급격하게 하

락시켰다(<그림 2-5> 참조). 이런 상황에서 1980~1990년대에 걸쳐 미국 연

준은 이자율을 높이는 한편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속도를 낮추

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추세가 급격히 반전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 즉 

2002년 이후부터 1~2% 수준의 평균 단기이자율을 유지함으로써 풍부한 

값싼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 

자료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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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0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에다 소비자금융 및 

주택금융 등의 확장이 결합되면서 금융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자립화 현

상이 심화되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화  현상을 증폭시킨 배후로 미국

의 소득불균등 현상에 주목하기도 한다. 즉,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급증한 반면 나머지 소득 계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비자금융과 주택금융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수익원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었다(<그림 2-4>, <그림 2-5> 참조). 

여기에 글로벌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대외적 요인도 유동성 팽창에 한몫

을 담당했다. 즉, 글로벌 불균형에 의한 미국 국채 투자를 중심으로 큰 규모

의 해외자금 공급과 신용팽창이 이루어져 금융부문이 확장될 여지를 넓힌 

점이다. 유입된 외국자본은 금융기관 수익률을 회복시키는 재원으로 활용

되었으며, 다른 한편 소비자와 기업 및 정부가 빚에 의존한 소비를 할 수 있

는 바탕이 되었다. 

셋째, 유동성 공급과 별도로 경제의 기본구조를 금융부문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은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일련의 탈규제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의 ｢금융현대화법(the Financial Mod-

ernization Act)｣4)을 들 수 있다. 또한 투자은행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독

4) 미국의 경우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도입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증권 등의 겸업이 전면 허용됐다. 또한 파생금융시장에서 

대부분의 규제를 제거하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1999년 금융과 관련해 당시 마지막 

규제라 할 수 있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폐지한 것이다. 이 법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상업은행(예금과 대출)과 투자은행업(증권 영업)을 함께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공황 당시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증권투자 등 위험한 

투기를 벌이다 금융공황을 초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이 폐지되면서 은행은 예금

자와 차입자 사이의 전통적 자금중개자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부채를 활용해 고위험-고

수익을 얻는 금융투기의 주체로 나선 것이다. 전통적으로 월가의 은행들은 고객예탁금

이 아닌 고유계정에 의한 거래를 꺼려했지만,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금

융상품 거래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고유계정거래를 통한 증권투자가 은행의 중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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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 수익 거래(proprietary trading)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부터 투자은행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엄격한 위

험관리에 대한 제약이 풀리자 오히려 고위험-고수익 투자 패턴이 확산되면

서 금융의 투기적 성격이 매우 강화되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오히려 수익추구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결과 

비정상적 금융부문 팽창과 이윤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탈규제는 이자율과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증대시켜 리스크로부터 

이익을 얻는 새로운 금융기법 창출을 촉진하였다. 1980년대 이후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commission-based methods) 소비자금융의 팽창과 증권화(secur-

itization) 현상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퍼거슨(2010)이 제시한 것처럼 CDS(신용

부도스와프)나 모기지 기반 및 다른 파생상품 증권의 영역이 확연히 넓어지

게 되었다. 이는 소위 공급자 측면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이 크게 확대되었음

을 말해준다. 이 때문에 신용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각종 신 금융상품에 의한 

수익 증대 기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금융서비스기업의 기업 내 업무 복

잡성과 금융시장 시스템의 상호 얽힘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전체 금

융 시스템을 관장할 규제자의 역할은 점점 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

커와 피어슨(Hacker and Pierson, 2010)은 이러한 적응적 규제의 부재를 규제

의 표류(regulatory drift)라고 불렀다. 

넷째, 기업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금융자산이 되고 주주가치경영이 확산

되면서 비금융부문 관리자들의 경영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주가치경영이 확산되면서 금융 지향적 관리자들에 의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단기계획이 경영관리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주주가치경영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장기간의 시장점유율 확대, 판매 증

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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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이윤보다는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에 연계

시킴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이미 기존 문헌 연구에서 보았듯이 비금융부문의 금융화는 기업경영자들

의 투자전략을 장기에서 단기로, 생산에서 금융투자를 중시하는 패턴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비금융기업들의 금융활동의 증가, 주주우선주의의 강

화, 기업통제에 대한 시장의 발전은 경영 지향을 기업성장이라는 장기적 목

표에서 수익성이라는 단기적 목표로 변화시켰다.5) 

다섯째, 브레튼우즈(Bretton-Woods)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을 들 수 있다. 변동환율제(1973년 3월 각국이 채택) 아래에서 각국 정부가 무

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과 금리의 변동에서 오는 손실이 매우 컸다.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선물

(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이 등장했으며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금제도도 이러한 금융화 추세를 강화시키는 데 일

조하였다. 미국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와 확정기여형(DC) 적립기금으로 

나누어져 연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 중 1980년에 도입한 401(k) 플랜은 일

종의 확정기여형 퇴직자연금제도이다.6) 

피고용자들이 선택해 임금의 일정 비율을 401(k)계좌에 적립할 수 있으

5) 현실적 추세는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단기적 주식시장 가치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

장하고, 경영자 보상을 주가에 연계하도록 몰아갔다. 문제는 경영자들이 회사 주가의 

상승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주식 손실이나 대차대조표 손실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고위험, 단기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

템이었다. 

6)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인 ‘401(k)’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정액을 불입하되 회

사에서 같은 액수를 지원해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민,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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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게다가 이 적립액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권도 갖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985년 GDP의 5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는 약 120%까지 커졌는데(정민, 2010: 4) 퇴직연금의 투자에 제한을 두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연기금이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

조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금융화 심화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축적패턴은 실물부문의 이윤과 투

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축적체제와 크게 달라졌다. 

첫째, 이윤이 상품의 생산과 유통보다는 주로 금융 채널을 통해 획득되었

다는 점이다(Krippner, 2005). 금융이윤은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부채 활용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금융부문 내부에서 창출되었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제조업 이윤이 급격히 감소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이윤이 급속

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화가 심화될수록 금융부문이 실물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이윤획득기반을 창출하면서 이윤 증가를 주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위 ‘금융의 자립화’ 혹은 ‘금융의 자기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의 전환으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연

계가 기업의 투자지출에서 가계의 소비지출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2001

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미국에서 새로운 금융화 영역으로 등장한 것이 주택

투자의 촉진이었다. 이것은 주택소유자들에게 실질임금의 정체에도 불구하

고 대출에 의해 주택자산을 늘려 삶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거품현상은 금융화를 위한 기초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7)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증가시

7) 1990년대 이후 미국 경제에서 임금소득 상승과 무관하게 소비지출을 늘리는 새로운 

기제가 작동하면서 호황국면이 나타났다. 우선 소비자금융의 확대와 가계의 신용접근

성 향상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이다. 1980년대 초까지 소비자금융은 주택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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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8) 경기침체에 대한 탈출구 역할을 하였다. 

<그림 2-6>에서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 민간부문의 부채 비율이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물기업의 부채 비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금융부문과 가계부문의 부채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가계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진 한편 이를 반영하여 가

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7>, <그림 2-8> 참조). 

특히 다른 부문에 비해 금융기관의 부채 증가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

였다(<그림 2-6> 참조). 금융기관이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해 고위험-고

수익을 추구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금융부문의 부채가 가계부문을 추월

하면서 부채 증가를 주도하였다. 

이런 사실로부터 미국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실물부문의 

투자와 이윤율에서 가계와 금융부문의 부채 및 앞서 설명했던 정부 부채의 

구입으로 한정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주택금융의 혁신으로 어떤 종류의 소비도 세

금공제혜택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자산가치담보부대출(home equity 

loan)로 주택가치가 상승할 때 추가 차입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어났으며, 1990년

대 이후 일반화된 현금차입형 재융자(cash-out refinancing)는 이자율이 하락할 때 차입

을 늘려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홍장표, 2010: 255). 소비자금융의 확대는 임금소득자

들을 소비와 자산관리 양면에서 금융의 지배망 속에 포섭시켰다(Lapavitsas, 2009). 이

로 인해 과거처럼 금융이윤은 실물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추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분받

는 것이 아니라 금융 채널을 통해 가계와 임금소득자로부터 직접 확보된다. 

8)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와 투자수요의 증대이다.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은 구입가격과 

무관하게 미래의 예상수익과 할인율에 따라 변동한다. 자산가격의 상승은 시장 참가자

들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실현적이다. 이 자

기실현성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로 한층 강

화된다. 은행들이 헤지펀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IVs), 도관회사(conduit)를 설립해 

증권투자자로 나서면서 자산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하였다(Gowan, 2009). 이처럼 상업

은행들이 계열사를 활용해 증권투자에 뛰어들면서 부채 증가 → 증권가치 상승 → 부

채 증가로 이어지는 금융부채의 동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홍장표, 2010: 255~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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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

<그림 2-8> 가계부문 부채상환비율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자료: Federal Reserve, Flow of Funds Accounts(FFAs).

증가로 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이

윤이 금융 채널을 통해 주로 획득되고 금융이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좌우하

는 금융 주도 자본주의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한편 경제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물부문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오르한가지

(Orhangazi, 2008: 서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의 주도성

은 그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생동인이 되었으며, 2013년까지 3

단계에 걸친 양적완화(Quantity Easing)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9) 

사실 미국은 2007~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생산과 소비 및 부의 감소효

9)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2013년 5월 출구전략

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부터 시작되어 금

리 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미국 경기회복 속도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

임을 밝힌 셈이다. 그 후 양적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와 폭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 요

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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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국가 위상 추락에 따른 국가적 트라우마의 부정

적 효과, 양적완화를 통한 예외적인 국가개입의 강화 등의 큰 비용을 지불한 

셈이었다(Tyler, Luttrell and  Rosenblum, 2013). 

 

3) 스웨덴의 금융화 내용과 특징

<그림 2-3>에서 보듯이 스웨덴도 1980년대 이후 금융화가 심화되는 추

세가 진행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림 2-9>에서 스웨덴의 금융부문

의 이윤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대 신용 및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 크게 증

가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1년까지는 25%를 상회하

였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에는 10% 미만대로 하락하

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10~15%대 사이에서 유지되면서 신용 및 자본시장 자유화 시기 때보

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미국의 금융부문 이윤 비중이 평균 

30%대에서 움직이는 것에 비해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금융부문 이윤율 추이는 상당 부분 과거 신용과 자본시장 자유

화 과정, 금융위기 과정, 그 이후 회복과정으로 대표되는 세 시기의 정책흐

름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 및 자본자유화 시기의 

정책흐름과 금융화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스웨덴의 경우 1980년까지는 철저히 금융산업부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1981년 이후부터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10) 금융

10) 금융자본 세계화로 통화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부가 이자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

력을 상실하면서 일국 단위에서 복지지출 및 실업률 조절과 관련된 케인스주의적 재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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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웨덴 통계청(http://www.scb.se).

<그림 2-9> 스웨덴 산업 전체 이윤 중 금융부문의 이윤 비중 변화 추세

자유화 정책은 그 당시 세계적 대세이기도 했지만 점차 스웨덴 경제의 대내

외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커져 있었다. 

이를 반영해 사민당 정부는 1980년대 내내 금융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

진하였다.11) 

그 결과 1985년에 신용시장 제한이 거의 철폐되었으며 1989년까지 자본

이동 제한이 거의 폐지되었다(Stefan Ingves, 2006: 3). 비록 많은 비용을 치른 

후였지만 1992년 11월 19일에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외환제도의 규제도 동시에 크게 완화시켜 이후 30%까지 스

웨덴 크로나(Crona)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졌다.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스웨덴의 부동산가격

은 1980년대 10년 동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도 가

계부채 등 유동성 공급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1> 참조). 

정 및 통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11) 보다 상세한 것은 신정완(2009: 78~79) 참조.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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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1990년을 

전후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곧바로 가계대출 급증 → 부

동산 폭등 → 글로벌 경기 침체 → 부동산 폭락 → 금융부실 문제가 터지면

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실물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가져와 금융위기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신용규제 완화정책이 1985년 11월에 단행된 은행의 대출상한 

규제 폐지조치였다. 이는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을 유발하였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산가치의 폭등을 

초래해 거품경제가 형성되었다. 

또한 당시 스웨덴의 조세제도는 가계의 이자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조세 

감면(50%)을 해주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는 부채를 

많이 지는 것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부채에 기초한 과잉소비와 투기가 

성행하였다. 

1980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80년 50%에서 1990년 60%대를 

상회하였으며 또한 비금융기업의 부채도 GDP의 50% 후반대에서 90%대

까지 크게 증가한 것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그림 2-10> 참조). 정

부지출 비중도 1980년대 중반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후반부에 다시 감소하

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에 더하여 스웨덴 은행들의 만기 불일치 문제 ― 호황국면

에서 국내외 단기자금을 빌려와 장기대출에 활용하는 문제 ― 는 금융위기 국면에

서 은행들의 예금지급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경기하강이 시작되어 산업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기 시

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여름부터 부동산 부문에 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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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globalpropertyguide.com/real-estate-house-prices/S#sweden.

<그림 2-11> 스웨덴 부동산가격 지수 추이(1981=100)

자료: 스웨덴 통계청(www.scb.se). 

<그림 2-10> 스웨덴 전체 및 경제주체별 부채/GDP 추이

들을 시작으로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스웨덴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온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12)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1991년 

말에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가중시켜 금융위기를 일시적으로 더 심화

12) 상세한 금융위기 발생원인과 관련해서는 김의동(2006), 신정완(2009,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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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웨덴 통계청(www.scb.se). 

<그림 2-12> 스웨덴 장기 및 단기 국채 수익률 추이(월평균, %)

시켰다.  

첫째,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민소득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와 실업률 

상승 및 빈곤층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지출 증대를 낳았다. 그 결과 중앙정부 

채무가 1991년 말 기준 GDP의 48%이던 것이 1993년 말엔 90%대로 급증

했다(<그림 2-10> 참조). 또한 통화정책도 긴축적으로 운용되면서 1992년에

는 이자율이 12.5%에 달했다(<그림 2-12> 참조). 높은 이자율은 정부 채무

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Whyman, 2003: 169).

두 번째 과정으로 금융위기 수습과 안정회복의 과정을 살펴보자. 금융위

기 확산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 개입은 1992년 9월 모든 은행들의 예금에 대

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언하면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스웨덴정부는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혹한 

요구, 즉 주주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정부 측에 확약서를 제

출케 하였다.13) 이것이 금융위기 확산 조기 차단에 가장 기여한 조치로 지금

까지도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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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에는 ‘은행지원위원회’가 설립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부

실실태와 정부의 개입계획 등을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였다. 중앙은행(Riksbank)은 

은행들에게 시장이자율로 자금을 충분히 공급했고 외환이 필요한 은행들에

게는 외환도 공급했다(신정완, 2010: 47). 

또한 자산관리회사(Bad Bank) ?    (Securum)과        ?    (Retrieva)를 통해 금

융기관 자산의 재구성과 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 외에 정부는 문제가 

된 금융회사들의 인수합병과 향후 민영화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위기에 대처하였다(한국금융연구원, 1997: 12~13). 금융위기는 금융부

문의 구조조정도 강제하여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통해 전체 은행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현재의 스웨덴 4대 은행(Swedbank, Handelsbanken, 

Nordea, SEB)이 탄생하면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14) 

1992년에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이 

후 30%까지 스웨덴 크로나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수

출기업들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이후 스웨덴 경제가 빠르게 회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Whyman, 2003: 171). 소위 서브프라임 사태

에 직면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고했던 ‘금융위기 대처방식의 스웨덴 모

13) 스웨덴정부의 위기 대처방식은 은행 주주 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인데 반해 미국

의 방식은 은행과 주주가 책임져야 할 온갖 부담을 대중이 책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위기 대처방식은 소수의 은행 대주주 

부(富)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미

래 미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스웨덴정부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 국유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오직 노르데

아(Nordea) 은행지분 19%를 보유했을 뿐 나머지 지분은 모두 민영화를 통해 전문가 

운영체제로 넘겼으며 시장 지향적 은행 운영을 촉진하였다. 해외, 특히 북구 인접국과 

발트연안 국가, 독일, 영국 등에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외국은행

의 국내영업 규제를 철폐하면서 시장 지향적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다.

한글음 또는

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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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이때 성립된 것이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 스웨덴정부는 그 이전까지 사민당 정부가 최

우선 목표로 두었던 완전고용 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1993년 1월에 

‘허용 인플레이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았다. 말하자면 1930년대 이후 유지되어온 케인스주의

적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통화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정책 기조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절차 개

혁을 통해 정부지출 억제를 제도화했다. 또 다른 한편 명목임금인상율도 인

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1990

년대 초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1980년대의 각종 거시경제정책이 인플

레이션 억제에 실패한 데에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서 금융위기가 온전히 수습되고 경제가 다시 활력

을 찾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의 스웨덴 금융화 심화과정을 

살펴보자. 위기가 수습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과 건전재정 확보정책으

로 정부 부채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비금융기업부문과 가

계의 부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공

백을 비금융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로 유효수요를 유지하는 모습

을 보였다. 특히 위기 수습 후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5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0년에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1990년대 후반부터 가계부문의 

지출 증가, 혹은 부채 증가를 통해 유효수요가 견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임금소득과 지출의 금융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 채널과 가계의 연결성이 더욱 커진 증거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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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 금융화를 촉진한 대표적 정책변화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에 단행된 공적연금개혁을 꼽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결합된 개혁 이전의 스웨덴 연금제도

는 보편적인 보장을 넘어서는 평등 제고의 기획이었다. 나아가 공적연금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간 연합의 기반을 창출해냄으로써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하였다.15)

하지만 신 연금제도의 골간을 형성하는 소득비례연금과 적립연금은 급여

소득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보험요율은 급

여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중 16%는 소득비례연금의 기금으로 

활용되며 국가가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 남은 2.5%는 개인마다 적립되어 

스스로 운용하는 적립연금이 된다. 이런 개별적 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금

융시장 활동에 연결시킴으로써 스웨덴의 핵심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

여하였다. 이런 스웨덴 방식의 개혁을 벨프레이지(Belfrage, 2008)는 ‘보편적 

금융화(universalize financialization)’로 부르고 있다. 

해외부문에서도 금융화를 촉진하였다. 금융위기로 스웨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자 스웨덴 기업들에 대한 해외자본의 투자가 급증했으며 1995~ 

1999년 기간에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활발했다. 또 금융위기의 성공적 해

결 이후 스웨덴 증시가 초호황을 구가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증권시

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였다. 당연히 주식보유 인구도 급증하여 2003

년 초에 스웨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보유액이 89%를 기록했는데, 

이는 영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신정완, 2010: 54).

이렇게 스웨덴 기업들에 대한 해외자본의 소유지분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15) 상세한 내용은 주은선(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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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에서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전 시기에 비해 

스웨덴 경제 운용에서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통화주의적 거시경제정책

은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

과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과 금융활동 및 금융상품 다양성이 커지면

서 금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가 안정되어가면서 

신용시장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보

험부문, 모기지 은행부문, 각종 신용회사, 리스회사, 팩토링 회사 및 카드 회

사 등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했다. 신 연금제도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역동적인 시장의 존재는 효율적 경쟁

과 효율성 촉진 및 양질의 대출조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신정완, 2009: 54). 

다양한 분야의 금융기관들이 스웨덴 금융시장의 경쟁 효율성을 높여나간 

결과 은행들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도 크게 제고되어 2000년 이후 스웨덴 

금융부문 이윤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은 ‘통화주의적 사민주의 모델’16)로 전

환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금융화 역사는 짧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16) 이 모델의 핵심적 강점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견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 이 모델의 핵심적 약점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매우 높은 국

면에서 고용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스웨덴처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위기 국면에서와 같

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에서도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고수할 경우 수요부진으로 인한 대

량실업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87

금융산업부문에서는 스웨덴을 발틱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소위 

‘금융 중심지 스톡홀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저항할 구

심점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에도 금융화가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스웨덴의 

2012년 말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73%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1990년대 최고치 1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2013년에 들어와서 스웨덴 재정당국은 가계부채 부담을 늘려왔던 은행 

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의 모기지(mortgage) 자산에 대한 위

험가중치 적용 수준을 최근 기준보다 상향시킬 것을 예고했다. 특히 스웨덴 

가계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접근하고 있어 두 방안이 부채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추가적 대안을 찾을 가능

성이 높다.

4)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와 소득불균등 추이

이 소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금융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한 소득불

균등 문제를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의 금융부

문 이윤 증가 추세와 금융화 심화가 기존 문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1980년

대 이래 미국과 스웨덴의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향성이 있는지 여

부를 몇 가지 소득분배 관련 지표, 즉 역(逆, inverted) 파레토(Pareto)-로렌츠

(Lorenz) 계수 추이,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

이, 지니계수 추이 등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2-13>에 나타나 있는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는 소득분배 조사에

서 상위 계층의 소득배분과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파레토-로렌츠 계수 대

신에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계수 값이 커질수록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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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미국과 스웨덴의 상위 1%의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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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의 통계를 근거로 계산함.

계수 값이 커질수록 상위 계층의 불균등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

내줌으로써 더 큰 경제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스웨덴 공히 상위 1% 계층의 소득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비교해 2008년 금

융위기 전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약 50%대 증가에 그친 스웨

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추세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 소득계층과 소득 1% 상위 계층 간 소득불균

등이 더욱 심화되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1~1993년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에 상위 1%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

이를 <그림 2-14>에서 살펴보아도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30%대에서 안정을 유지하다 그 

17) 역(逆) 파레토-로렌츠 계수(b)는 파레토-로렌츠 계수(a)로부터 산출된다. 그 공식은 

b=a/(a－1)이다. 대안적으로 b값은 직접 상위 소득계층 비중 시계열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공식은 b=1/[log(상위 1%/상위 0.1%)/log(상위 10%)]임. 이 그림의 경

우 상위 1%의 소득계층과 1% 내 0.1%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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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의 통계를 근거로 계산함.

<그림 2-14> 미국과 스웨덴의 상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 추이

이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45%대를 상회하

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970~1980년대에는 그 비중이 오히려 20%대 초반으로 크게 감

소하다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 20% 후반에 접근하고 있다(Roine and 

Waldenström, 2010: 306~309).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미국과 유사하게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점유율의 경우는 미국의 절반 남짓한 수준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사민주의적 정책에 입각한 북구모델이 영미식 모델에 비해 금

융화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 수준이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적 체제, 즉 높은 세금-높은 복지를 근간

으로 하는 복지국가 원칙, 탈상품화 관행, 재분배정책, 적극적 노동정책, 강

력한 연금제도 등이 금융화에 따른 소득불균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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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 추세를 살펴보아도 이런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OECD(2011) 자료를 통해 지니계수를 살펴보면,18) 미국의 지니계

수는 1985년 0.34 수준에서 2008년 0.4 수준으로, 스웨덴의 지니계수는 0.2 

수준에서 0.27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에서 소득불평

등도가 높아졌지만, 지니계수에서도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스웨덴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위 1%, 상위 10%의 소득 증가 비중이 스

웨덴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결과는 도메이(Domeij, 2008)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는 미

국과 스웨덴 경험을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소득불균등 심화는 주로 시

장가격 변화와 그룹 내 편차 확대로 발생하는 데 비해 스웨덴의 경우 비록 

금융이윤은 1980년대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노동력 구성

의 변화19)가 중간 소득계층의 편차 증가20)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

18) 지니계수는 소득의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OECD의 

지니계수 계산방식은 세후 가처분소득으로서 정부의 현금보조(cash transfer)를 반영

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 스웨덴에서는 종래 블루칼라 노동자조합인 LO와 경영자연맹인 SAF가 먼저 중앙단

체교섭을 통해 임금상승폭을 결정하고 그 후에 업종과 직능별 노동조합이 그에 준하

는 형태로 개별 임금상승 수준을 결정했다. 연대임금제도로 대표되는 이 시스템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에 걸쳐 임금의 극단적인 평등화를 가져왔다. 직능

과 업무 간의 임금격차가 억제된 결과 고졸 기능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건설제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수년간 대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의 임금 수

준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러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이점, 즉 교육프리미엄은 

크게 떨어졌다. 그 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서 점차 중앙단체교섭체계가 무너져 교육과 기능 수

준에 따라 임금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게 되었다. 이를 도메이(Domeij, 2008)는 구성효

과(compositional effet)의 변화로 부르기도 한다. 

20) 사실 스웨덴에서 중간소득계층의 불균등이 커지게 된 핵심적인 근거는 1980년대 중

반에 중앙교섭체계가 와해되면서 업종과 직능에 따른 노동소득의 차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연대임금제도가 약화되면서 임금결정과정은 더욱 탈

집중화되고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이행되었다. 1990년까지 모든 임금협상은 개별노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91

로 나타나며 상위 소득계층의 편차 확대는 주로 가격과 그룹 내 편차 확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옵션이나 금융이윤 몫의 증가와 같은 자본 

소득의 체화가 고소득자의 소득불균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

가 심화되어온 1980년대 이후에 사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 간의 소득격차

가 크게 혹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득격차는 자본소득을 포함할 경우 더 

확대된다. 즉,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나 토지·주택 같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의 급

속한 증가가 금융화 심화의 중요한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득불균등 심화는 다시 사회불안정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강화시키는 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앞의 3절에서 살펴본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심화과정과 그 특징을 공통

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종합해 요약·정리함으로써 양국 금융화 과정의 특

수성과 수렴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다. 

동조합과 사용자연합 간에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공공부문이 등급기준에

서 개인기준의 임금형성체제로 이행하였다. 1997년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산업

발전과 임금결정 협정(Agreement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Wage Forma-

tion)’이 만들어져 이를 근거로 대체적인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임금 

그룹 내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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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공통점

먼저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유사한 특징들을 정

리해보자. 

첫째,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현재까

지 양국 모두에서 금융부문의 비중과 금융부문의 이윤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즉, 양국 모두에서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역할이 심화되는 금융 주

도 축적체제로 이행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에서, 스웨덴 경우 <그림 2-3>과 <그림 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금융화 확산의 정도에서는 미국이 스웨덴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주의적 정책에 기반을 둔 미국에 비해 

스웨덴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에 토대를 두고 있

기 때문에 금융화에 저항하는 조직과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여진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까지 위험을 사회

화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이후(신용시장과 자본시장 규제완화 이후) 

스웨덴 사회에서 금융위험의 사유화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아직은 금융화 수준이 스웨덴 복지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고 있

지만 향후 국가 주도의 금융화에 점점 더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로 변화해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주도적인 스웨덴식 포디즘하의 단일체적 

성격과 금융독립성의 성격이 1980년대 이후의 신용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 

및 1999년 연금제도 개혁의 영향으로 국가 주도적 금융화 과정으로 이행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양국 모두 경제주체의 부채 증대에 의존해 금융 관련 수요가 증대되

21) 벨프레이지(Belfrage, 2008: 282)와 데이비스와 매그너스(Davis and Magnus, 2010: 

242) 등에서도 동일한 추론을 하고 있음.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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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과다한 가계와 기업 및 정부 부채로 말미암아 부

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 거품이 형성되고 이것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연결되

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계 및 기업부

채가 금융위기 이후에 높게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계부채가 GDP의 80%를 상회

하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점이22) 이

를 잘 대변하고 있다.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투자유입도 양국에서 공통적으

로 금융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양국에서 금융화와 소득불균등의 심화 간에 상당한 상관성이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이다. 양국 모두 역 파레토-로렌츠 계수 추이, 상

위 10% 소득계층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지니계수 추이 등에

서 금융화 심화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소득불균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양국 모두 정책적 변화에 의해 금융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탈규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화에 유리한 정책조치들이 시행되

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화가 빠르게 심화되었다. 특히 과거 실물부문의 조력

자로서의 금융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많은 금융상품을 통해 자립적

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로 부상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금융의 자립화

가 심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은 경제시스템을 합리화하는 협력자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비대칭성을 자본화하여 투기와 위험선호를 통해 사적이

윤을 추구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왔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양국에서의 저금리정책이 유동성 증대를 초래해 

금융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22) http://in.reuters.com/article/2012/09/18/idINL5E8KI4A2201209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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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의 저금리가 지속되고, 스웨덴에서는 2~4%대의 저금리가 유지되

어왔다. 그 결과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기

업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 투기적 투자에 나섰고 개인도 빚을 얻어 주택이나 

기타 소비재를 사들였다. 그리하여 부채 증가의 가속화가 20세기 말 이후 금

융자본주의의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특징이 되었다.

여섯째, 양국 모두 연금제도가 금융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는 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스웨덴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

으며, 이들 연금재원의 일부를 모두 개인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선택해 적

립하도록 적립연금을 적용(연금위탁 개인계정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별적 적

립방식은 연금제도를 금융시장 활동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금융화를 심화

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다양한 제도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연금펀드시

장의 팽창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연기금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기금이 아니

라 가입자 개인자산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연기금 운용의 최대 과제가 점차 

어떻게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연기

금의 금융시장 투입 증가와 함께 국내외 주식시장 및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등과 관련한 연기금 운용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연기금이 전 지구적으

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금융자본으로 탈바꿈하고 세계적인 금융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주은선, 2009: 82).

2)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차이점

양국 금융화의 차이점은 먼저 금융화의 수준과 금융이윤의 수준에서 기

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양 지표 모두 1980년대 이후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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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양 지표의 수준이 미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출

발하였으며 신용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했

으나,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상대적으로 금융화 수준의 상승세

가 완만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 이윤율의 비중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온 미국의 경제 시스템과 사

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유지해온 스웨덴의 경제 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한다. 스웨덴의 금융화 수준이나 금융이윤의 비중 및 소득양극화 수준 

등이 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은 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결과 겪게 된 

금융위기의 경험과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정책 및 탈상품화 정책 기조 등이 

급격한 금융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그동안 유

지되어오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의 일정 부분이 금융화 심화와 함께 약화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둘째, 금융화 심화와 관련된 정부 역할에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양국 

모두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증가를 통한 유동성 증대로 금융수요 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정부부채도 동시에 크게 증

가하여 2011년 GDP의 100%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유동성 증대를 초래하

는 데 일조를 하였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정건

전화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정부부채는 금융위기가 수습된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1년 4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부채 증가를 통해 유동

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금융화가 심화될 수 있는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

켜왔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우 비록 민간부문의 부채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왔지만 건전재정 정책과 

인플레 억제정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급격한 금융화를 억제



96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하는 혹은 적절히 견제하는 정책 노력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 결과 미국에 비해 스웨덴의 금융화 심화가 완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

중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

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그 적자를 

흑자국의 미 국채 투자자금 등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지속적인 해외 유동성 공급에 의한 금융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

면에 스웨덴의 경우 기축통화국 역할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해외부문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소득불균등의 정도 문제를 들 수 있다. 양국 모두 금융화가 소득불

균등성을 높여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미

국보다 훨씬 양호한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스웨덴 모

델이 미국 모델에 비해서 금융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완충장치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스웨덴 모델의 경우 기업수준의 노동

유연성은 높으면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높은 노동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체제의 근간을 유지함으로써 소

득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각국 경제의 고유한 특성 차이 때문에 금융화 수준과 그 영향의 크기

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과정에 대한 검

토에서 금융화의 계기와 금융화를 촉진시킨 동인들은 상당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들 공통적인 요인들이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규모를 증대시켜 

경제를 끊임없이 불안정화하고 임금소득자의 자산과 소득을 전유하는 방식

으로 축적체제를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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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요약

물론 스웨덴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정부부채가 매우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어 경제불안정성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절벽의 가

능성이 제기되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성을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

의 부채가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금융 주도 축적체제 모

두 금융자본의 자유와 수익성 증진에 기초한 성장전략에 기대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격적인 금융화 심화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소득불균등의 정도나 

정부부채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불

안정 요소들이 증폭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도 금융화 이후 

중앙노사교섭체계도 와해되고 소득분배도 이전 기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기 이후 정부

의 적극적인 인플레 억제정책과 적극적 노동관리정책 및 보편적 복지체제

를 근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스웨덴에서 금융화가 완만하게 진행되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주이익을 중시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미국이 구

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를 혁신한 반면, 노사협력과 복지정책을 중시한 유

럽 국가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무거운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

했다면서 미국 모델의 우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럽 내 다

양한 경제모델(라인 모델, 노르딕 모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유럽 모델을 하

나로 묶어 미국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모델은 그동안 높은 경제·금융자유화와 노동유연성으로 대표되

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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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에서는 감세 등의 조세개혁, 재정영역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사

회복지에서는 복지의 부분적 축소와 연금의 급여 인하와 자동안정화 조치 

등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화가 심화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높은 경제성과와 

고용안정성 및 보편적 복지제도를 관철해왔다는 점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취

약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험은 세계화, 금융화에 적응하는 방

법이 영미식 모델 외에 다른 대안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새로운 연금제도 시행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일상이 금융시장 성과

와 개별 기업의 성과에 밀접하게 연계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규

제나 연대임금제 등을 통해 금융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사회화되었던 과거 사회민주주의적 포디즘적 관행이 점차적으로 금전적 개

인주의로 대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추세 변화는 임금노동자 기금제도와 임금의 중앙교섭 관행이 무너

지고 점차 개별 사업장별 임금협상이 확산되면서 스웨덴에서의 정치경제적 

힘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가와 고용주 쪽으로 다소 기우는 모습

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점차 

‘공급중시에 초점을 맞추는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로 변화해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결론

미국과 스웨덴 등 각 나라의 시장경제제도는 그 나라의 사회제도에 착근

되어(embedded) 있다. 따라서 단일한 세계화, 금융화 압력에 대해서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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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경제모델은 다양한 반응을 하며, 특정 모델로 획일적으로 수렴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가 심화되어

왔지만 그 정도나 대응방식 및 변화 추이 등에서 양국의 고유한 경제사회 시

스템의 성격에 따라 그 골간이 상호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융화

를 촉진한 근거에서도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에서 금융화 심화 

과정은 금융부문의 자립화와 함께 경제주체, 즉 미국의 경우 정부, 기업, 가

계가, 스웨덴의 경우 기업과 가계가 각기 부채를 증대시키면서 경제를 활성

화시켜온 과정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화는 오늘날 부채에 의존한 경제

를 탄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국 경제가 채권-

채무라는 권력관계에 점점 더 의존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융화 과정은 양국 모두에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으며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금융버블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이 금융에 투입됨으로써 자산가격의 상승을 통한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위 소득계층에 부가 더

욱 집중되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하위 소득계층의 금융에 대한 의

존도를 더욱 키우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기존 경제 상태를 유지하기 위

해 금융버블에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후 세 차례에 걸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무제한 매입 정책 등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양국 금융화에서 공통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의 과잉, 부채의 과잉이 세계적 금융화의 

현주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금융상품, 동일한 조직, 동일한 

상층 관리자, 시스템적 위험성을 감안한 대마불사 은행의 구제 관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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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자율 유지, 유동성 증대(Q3: 3차 양적완화 정책)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결국 

새로운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만약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위기 전에 금융부문이 버블이었다는 가

설이 맞다면 향후 새로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즉, 새

로운 금융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금융부문은 다시 GDP의 궤적을 

크게 벗어나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란 점이다. 당연히 새로운 위기

는 아마 현재 우리가 극복했다고 평가하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

기로 나타나 세계경제 전반을 요동치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공공재적 기능에 대한 믿

음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존을 위한 사적이익 추구에 내몰리

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금융의 한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며, 새롭게 금융기능을 재건할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금융체

제 수립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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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8년 중국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놀라운 경제

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중국 관련 전문가들에게 두 가지 쟁점을 던져주었다. 

첫째는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거둔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미국이 국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중국이 미

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둘째 쟁점은 중국이 세계 2위의 무

역대국으로 올라서고 무역수지 흑자폭을 확대하여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요약되는 미

국의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413-B00027)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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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쟁점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신고전

파 성장모델(시장의 확대, 규제완화, 작은 정부, 전면적인 대외개방 등)을 따른 것

이 아니라면 중국식 발전 모델이 미국 같은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비해 미

국은 쌍둥이 적자에다 2007년 심각한 경제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기 때문

에 이 두 국가의 경제전망은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라모(Joshua 

C. Ramo)의 베이징 컨센서스는 이런 기대를 적절히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Ramo, 2004). 또한 최근 중국 모델에 대한 학계의 관심사가 증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전성흥, 2008; 장윤미, 2011). 

중국 경제도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

만 여전히 중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인기와 기대 그리고 중국 경험의 일반화

와 중국 모델의 해외 확산 기대가 존재한다. 퓨스미스(Joseph Fewsmith)는 중

국 모델에 대한 논쟁이 1990년대 초반에 벌어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

는 논쟁의 재연이며, 더 나아가 중국 문명의 독특성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Fewsmith, 2011). 중국 내에서도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은 북경대학교 판웨이(Pan Wei) 교수인데, 그는 중국 모

델이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 문화의 연속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Pan, 2010).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판웨이 교수가 법치와 민주주의는 

분리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전자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후

자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판웨이의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는 억압하지만 그 대가로 경제발전을 가져다주었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체제이고 또 중국공산당(CCP)의 일당국가이긴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함의가 발전국가론에 내포되어 있

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하나의 유력한 가설인 발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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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가설로 제기된 

발전국가론을 중국에 적용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절에

서는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기원과 이 모델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적용

한 사례를 통해 발전국가론의 일반적 특징을 묘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

토할 것이다. 3절에서는 발전국가론 모델을 중국에 적용해 설명했던 이전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4절은 발전국가론을 중국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

제점들을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국가의 대외 경제정

책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되고 도출되는 결론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발전국가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

아 신흥공업국에도 발전국가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함의를 보여줄 것이다. 

5절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명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6절은 결론이다.

 

2. 발전국가론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발전국가론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후진국이

었던 독일에서 형성된 역사학파나, 경제발전에서 후진성의 이점을 주장한 

거센크론(A. Gerschenkron) 또는 미국 건국 초기에 영국의 선진산업의 침투에 

대비해 보호주의를 주장한 해밀턴(A. Hamilton)으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다. 

위의 세 경우에서 공통점은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선진 자본주

의 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후진 상태의 자국 경제를 발

전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 국가들은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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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경제발전은 실패로 귀결

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

로 줄이고 시장의 힘(market force)을 강화할 경우에만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는데, 이런 믿음을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

다.

이런 지적 분위기에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등장했다. 처음에 신자유

주의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발전은 제약 받지 않은 시장

의 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Balassa et al., 1982). 하지만 일본 경제발전과 이 

과정에서 통산성(MITI)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찰머스 존슨의 고전적 연구

(Johnson, 1982)를 필두로 앨리스 암스덴(Amsden, 1989), 로버트 웨이드(Wade, 

1990), 피터 에반스(Evans, 1995)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지도하는 국가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다. 이로 인해 발전국가론이 인기를 얻고 학계에서 논의가 활발

해지자 자유시장과 최소정부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세계은행도 동아시아 국

가들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World Bank, 1993).

발전국가론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론과는 구

분된다. 보통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고 자국 산업

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및 환율 정책을 펼치지만 이런 모든 국가들을 

발전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발전국가론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발전국가는 국가의 경제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기술 격차의 해소를 

위해 힘과 권한을 지닌 강력한 정치경제적 엘리트 또는 정책입안자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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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엘리트들은 발전이라는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의에 호소하

기도 한다. 

둘째, 이 엘리트들을 보완할 능력 있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기구가 경제영

역에서 존재하는데, 이 기구들이 수행하는 기술적 관리능력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한다. 이런 경제기구로는 일본의 통산성(MITI), 한국의 

경제기획원, 대만의 경제계획발전위원회 등이다.

셋째, 발전 지향적인 엘리트나 국가기구들은 사회의 특정한 이해집단으

로부터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발전국가는 자

본이나 노동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한다. 에반스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데 발전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착근된 자율성(embedded 

automony)’이라는 개념을 주조했다. 그는 “국가를 사회에 묶고, 목표들과 정

책들의 계속적인 협상과 재협상을 위한 제도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은 일

련의 구체적인 사회적 유대에 착근된 자율성”(Evans, 1992: 162)이라고 주장

했다. 

넷째, 발전국가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나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향을 가진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발

전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좋은 정부(good government)가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발전국가론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전국가론의 특징들을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발전국가론에 대한 정의도 논자들에 따라 다양하다(윤상우, 2006, 

45~68; 박은홍, 2008: 17~38 참조). 그래서 스터브스(R. Stubbs)는 “발전국가 

개념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국가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논

쟁의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가 협소할수록 발전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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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정의가 광범할수록 발전국가 최초 구

성의 더 많은 측면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대사회에 남아 있게 된다”고 주

장했다(Stubbs, 2009: 13).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발전국가론은 두 가지 점에서 도전을 받았는데, 하

나는 이론적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제 현실의 검증의 문제였다. 첫째는 

세계화가 확산되고 심화되면서 발전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모든 국가가 

그 권한이나 역할을 제약받거나 억제된다는 주장이었다(Cerny, 1997). 둘째

는 1997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발전국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

었고,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위적인 시장개입 및 전략적 산업

정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규제국가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김윤태, 1999). 

이런 주장들에 대해 발전국가론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세계화 시

대에 국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었을 뿐이며, 1997년 동아

시아 경제위기 이후 신흥공업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

고 경기회복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기하며 발전국가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위스, 2002: 110~118). 

특히 세계화로 인해 국가 능력의 약화 주장에 반대하는 위스(Linda Weiss)

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생산의 지역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화에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위스는 통합과정에서 위계적 질서가 확립되는데, 이

것은 국가의 강력한 변형능력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녀는 세계화 시대

에 국민국가의 역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위스, 2002: 309). 

다른 한편 하야시(Shigeko Hayashi)도 발전국가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발전국가 모델은 시장 메커니즘이 저발전 상태에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

는 개도국에서 국가 주도의 산업화 모델이다. 시장의 저발전(또는 부재)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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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성장하거나 사라져야 하는 신호를 시장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내맡기기보다는 주도적

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산업을 정해서 발전시킬지를 파악하고 정해

야 한다. 하지만 특정 산업을 촉진하는 수단이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국적기업들을 활용해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수행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구조를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시

켰다. 오늘날 개도국들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전략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험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Hayashi, 2010: 62).

웡(Joseph Wong)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기존의 발전국가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변화했

지만 발전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발전국가

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발전국가를 재구성하는 것이 진부화를 의미하

지 않으며,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Wong, 2004: 357). 특히 웡은 

새로운 발전국가의 역할이 산업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개발, 사회복지 

개혁, 일반적인 경제정책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가는 여전

히 경제발전에서 중요하고 단지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가가 상당히 변화했

을 뿐”이다(Wong, 2004: 357). 

비손(Mark Beeson)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미국식 자본주의로 수렴한다

는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세계화 현상으로 모든 곳에 산재한 외

부적 경쟁 압력이 있음에도 고도로 독특한 형태의 경제적 조직들이 지속된 

것은 가장 놀랄 만한 역설”(Beeson, 2001: 488)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발전국

가라는 것이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과거의 투쟁과 타협을 통

해 형성된 독특한 계급구조에 기초하여 성장해왔고, 가장 강력한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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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해를 증진시켰기 때문에 지

속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웡

처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발전국가가 더 이상 적절하거나 효과적

이지 않게 되어도 경로의존성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Beeson, 2001: 489).

발전국가론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반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주조된 발전국가론을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3. 발전국가론의 확장: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개혁과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들

을 도입하곤 했는데,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조합주의 국가(cor-

poratist state), 규제국가(regulatory state), 이중발전 국가(dual development 

state), 시장촉진 국가(market-facilitating state), 지대추구 국가(rent-seeking state) 

등이 그것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데 이처럼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는 데에

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비해 중국은 너무 

거대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외에도 31개의 지방정부가 개혁과 경제발전

의 주체들일 뿐 아니라 같은 중국 내에서 경제정책도 서로 상반되기까지 하

는 사례가 동시에 나타나곤 한다.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개념틀로 일반화하

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정책

결정의 단위가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산하의 각 부처들이 경

제적 업적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권양리(放權讓利) 정책 덕

p.115. 124

이중적 발전주의 국

가

용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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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정책결정 단위가 더욱 분산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국을 발전국가 모델로 설명한 최초의 학자는 화이트(Gordon White)였

다. 그는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했는데, 성숙한 사회주의 발전을 이룩한 중국 같은 국가와 니카라과, 앙골

라 같은 원형산업화(proto-industrializing) 단계에 있는 국가 그리고 쿠바, 베트

남 같은 이들 사이에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했다(White, 1984: 111~114). 그

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초기 중국이 전형적인 개혁주의 발전국가라

고 주장했다(White and Wade, 1988: 19).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국가론자들은 

국가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규제하긴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 사

적 소유권 등을 부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발전국가론이 더 잘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이트의 논의는 학계에서 발

전되거나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화이트가 사회주의로 분류한 국가들 대

부분이 시장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발전국가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

적 유용성을 상실했다.

블레처(Marc Blecher), 슈(Vivienne Shue), 오이(Jean C. Oi) 같은 학자들은 개

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를 수

행했다(Blecher, 1991; Blecher and Shue, 1996; Oi, 1995). 슈는 기업가 국가, 규

제국가라는 새로운 용어를 주조했는데, 그녀는 기업가 국가란 생산에 직접 

관여할 뿐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자금을 제공하며 기업경

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설명했다(Shue, 1995). 오이도 발전국

가라는 개념에 영감을 받아서 분권화된 발전국가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정

부의 조합주의 국가(local corporatist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Oi, 1995: 

1139). 지방정부 관료들이 사업 정보나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원

을 재분배하여 지방의 농촌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방정부의 조합주의 국가 모델에서 지방정부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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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경제적 행위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오이(Walder and 

Oi, 1999: 12~15)는 중국 농촌에서의 공업화 과정을 자본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조합주의적 형태(corporative form)와 연안적 형태(littoral form)로 구분했

는데, 전자에서는 지방 관료들이 자금을 공급하여 사실상 경영주처럼 행동

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홍콩 등 동아시아 화교들이 보내준 자본으로 사기업

을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 두켓(Jane Duckett)은 톈진시정부의 부동산개발부와 도시상업

부가 기업가적 국가 역할을 한 사례를 연구했는데, 그녀의 연구가 블레처나 

오이와 다른 점은 지방정부의 특정 부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공공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부서와 경쟁하면서 이윤 추구에 나섰

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별 부서를 이윤 추구를 위한 

독자적인 단위로 보기는 힘든데, 이 부서가 시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폐

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Duckett, 1998).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국가가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경제활동의 주요 행

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가적 국가가 발전국가론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

다. 하지만 기업가적 국가는 발전국가론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요소들, 즉 경

제발전에 대한 집단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엘리트의 존재, 경제발전

을 조율하는 국가의 조정능력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통

일되고 단일한 국가 등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국가와는 구별

된다.

다른 한편 1980년대 이후 추진된 분권화 정책 때문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31개의 지방정부도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발전국가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과 분권화된 거버넌스 

구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국가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고 있다.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밍 시아(Ming Xia)는 중앙정부와 하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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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이 그리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설명하기 위

해 이중적 발전주의 국가(dual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Ming, 2000: 21~26).

다른 한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가설로 제시된 

발전국가론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이들 국가(들)와 

중국을 비교하면서 중국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백승욱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

전국가적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의 높은 비중

과 정부의 시장형성 정책을 통해 발전한 비국유부문(또는 국유기업과 비국유

기업의 이원체계), 그리고 비국유부문의 수출 지향 공업화 등에서 차이를 보

인다고 지적한다(Baek, 2005: 493~495; 백승욱, 2008: 264~265). 또한 그는 중

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를 통해 투자자금

을 제공하고 이런 통제에 기초하여 경제구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금융체제 면에서 주거래은행 제도를 통해 기업

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일본이나, 대기업 집단의 형성을 통한 다각화 현상을 

보이는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백승욱, 2008: 265~266). 윤상우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장화 개혁을 추

동하고 성장의 동기와 유인을 제공하며 제반 경제적·제도적 요인을 조정하

고 조율했던 중국의 발전국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이라고 지적

한다(윤상우, 2006: 304).

백승욱이나 윤상우는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의 물결 속에서 중국이 이전과 같은 발전국가적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백승욱, 2008: 267~268; 윤상우, 2006: 299~303). 백승

욱은 중국이 처한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본시장 자유화를 동반

한 영미식 모델을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몇 가지 중요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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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들을 공유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백승욱, 2008: 269~271).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는 주장과 함께 동아시아 발전국가론도 이제 낡은 개념틀이 되었다는 주장

들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장기침체에 빠져 있어서 이 국가들을 더 이상 발전국가로 부를 수 없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발

전국가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비손은 일본과 중국의 발전국가 경험을 비교

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가 주도의 발전 모델을 개혁하고 있긴 하지만 발전국

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때 이른 주장이라고 언급한다. 

더욱이 일본의 전후 초기 경험을 추종하고 있는 중국이 신중상주의적(neo-

mercantilism)이고 국가개입주의(state inventionism) 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Beeson, 2009: 22~27).

정용녠(Zheng Yongnian)은 세계화 시대에 중국이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연구했는데, 그의 결론은 세계화가 중국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다주었

지만 중국의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차원에서 매우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Zheng, 2004: ⅹⅶ). 

지금까지 발전국가론 개념을 중국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논의들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중국의 맥락에서 발전국가론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4. 발전국가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국을 발전국가론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핵심 주장을 국가와 자본의 관

계, 국가의 산업정책, 그리고 국가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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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자본의 관계

발전국가론은 국가가 속해 있는 사회의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초월

하여 이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주체로 본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독

립적인 조직일 뿐 아니라 자율적인 조직이기도 하다.1) 스콕폴(Theda Skocpol)

은 국가란 “사회집단, 계급 또는 사회의 요구나 이해를 넘어서는 목적을 형

성하고 추구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율적인 국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국가가 계급들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목표를 가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Skocpol, 1985: 9). 또한 루시마이어(Dietrich Rueschemey-

er)와 에반스(Peter Evans)는 국가관료들은 사적 지배계급 집단과 구분되는 독

특한 안목을 가지는데, 이는 국가관료들에게는 단기적인 이윤 고려에 대한 

관심이 구조적으로 부재하고 공유된 전문적 훈련이 국가관료들에게 독특한 

안목을 양산해주며, 국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스스로를 보편적 이해의 보

호자로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Rueschemeyer and Evans, 1985: 

53). 스콕폴, 루시마이어와 에반스는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함으로써 시장에 반대되는 사회가 국가의 지도에 따

라 구조화되고 시민사회가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영역의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들은 발전의 핵심적인 추진주체로서 

“국가를 다시 끌어들이기(Bringing the State back in)” 한다는 개념이 핵심적

이다.

중국의 경험을 보면, 국가가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블레처는 “보나파르티즘이 현대 권위주의의 선구자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선구자이기도 하다”(Blecher, 2008: 171)고 지적했는데, 이는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

옹(나폴레옹 3세) 치하의 국가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회 전체

의 발전을 위해 사회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한 역사적 사실을 현대의 

발전국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를 국가에 속해 

있는

문장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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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1980년대에 중국의 경제정책은 국유부문을 유지하면서 비국유부

문에서 사영기업의 발전을 용인 또는 묵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노

턴(Barry Naughton)은 ‘계획 밖에서 성장하기(Growing out of the plan)’라고 지

적했다(Naughton, 1996). 비국유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대외개방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등으로 세계경제 

편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유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국유부문은 중화학공업, 철강, 에

너지, 원자재 부문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정자본

투자, 생산총액, 고용 노동자 수 등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이원체계가 1990년대부터 형성된 

것을 중국 경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기도 한다(백승욱, 2008: 250~251).

또한 1995년 중국공산당 14기 5중전회에서 결정된 ‘조대방소(抓大放小)’ 

정책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국가의 

국유부문 강화 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대해 피터 놀란(Peter Nolan)은 글로벌 

경쟁의 장에서 중국이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은 신경 쓰지 말고 대기업을 

육성하자”는 전략이라고 지적했고, 1997년 제15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장

쩌민 총서기는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대기업을 잘 경영하여 국유기업을 전략적으로 개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놀란, 2002: 38~39)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책은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민영화하는 대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지원을 더 해주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3년 이후부터 중대형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원 산

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국가 소유의 기업지분 매각을 추진하

고 있지만 상장기업의 전체 주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유통주를 계속 보

유하고 있고, 군수, 에너지, 천연자원 등 기간산업이나 공익사업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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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2) 정용녠은 중국의 대규모 국유기업 개혁의 주

된 전략은 한국의 재벌과 같은 대규모 산업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Zheng, 2004: 105).

하지만 중국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국유부문에 대한 구조

조정은 회사법 등의 시장제도 확립, 대량 해고와 복지제공의 축소 등 발전주

의적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이었다. 이는 국가 스스로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자본가일 뿐 아니라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의 이익

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사영기업이 급속히 증대했고, 이렇게 형성된 부

르주아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기집단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

(Dickson, 2003: 163). 중앙 차원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인민대표자대회의 

대표로 선출되어 관련 법안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

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노력했다. 또한 자본가계급은 중국공산당과의 

연줄이나 상공인협회 같은 주요 기업가조직의 전략적 책략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특히 딕슨(Bruce Dickson)은 공산당이나 중앙정

부 부처에서 물러나 기업가가 된 사람과 이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기업

가들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는 에

반스가 말한 착근된 자율성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비공식적 연계가 중국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3) 당과 정부 관료들과 기업가들이 학력과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주식주권불일치개혁’이라는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단행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7년 비유통주의 비중이 69.6%였지만 2009년 말에는 40.6%로 줄어들었다.

3) 에반스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와 산업 엘리트 사이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발전

국가 효율성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학교 출신이나 비슷한 사회적 경험에 기

반을 둔 국가관료와 산업체 엘리트들 사이의 사회적 연계는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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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 관료로 있다가 사영기업의 

경영자가 된 사람들이 점점 당과의 연계고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ickson, 2003: 44~45). 둘째는 사영기업주들이 경제에서 미치는 힘과 영향

력이 거대해짐으로써 국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01년 7월 21일 장쩌민이 사영기업주들에게 당 문

호를 개방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영기업주들의 힘과 영향력이 강력해졌음을 

의미한다.4) 그 결과 중국정부는 산업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선별적 개입을 하

고자 해도 이런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대한 사영기업주들의 끊임없는 의심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영기업주

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Dickson, 2003: 107~114, 161~162).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로 사영기업의 등장과 발전을 위한 기

반과 영역을 제공해주었고, 국가의 이런 뒷배에 기초하여 사영기업은 발전

했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는 점에서 발전국

가론이 주장하는 바가 중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전국가론에서 국가는 강

력한 힘을 갖고 사회 전체를 이끄는 능력 있는 존재이지 그 스스로가 자본으

로 역할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발

전국가라기보다는 그 스스로 집합적 자본가로서 사회 전체 자본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스

스로 집합적 자본가의 구실을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국유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관제고지를 장악하고자 시도(발전국가론

자들은 이를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한다)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제도를 확

요소다(Evans, 1995: 20, 41). 

4) 그럼에도 불균등성은 존재하는데, 일부 부유한 지방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아직 기업주들의 힘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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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단일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소위 규제국가 또는 

약탈국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이유를 말해 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 또는 국가는 발전한 사영자본과 해외자본과의 경쟁의 압력에 노

출되어 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사적자본에 대한 통제력

을 1990년대 이전만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Howell, 2006: 285). 

2) 국가에 대한 해부

발전국가론에서 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정언명령(imperative)을 위해 일

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

가의 이해관계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나 국가관료 개인의 이해관계와는 

구별되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이해관계로 이해된다.5) 그래서 에반스는 국가 

행위를 개인 동기의 단순한 총합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가관

료들의 의사결정은 사회적 구조 속에 체화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복잡한 

상호작용 양식의 제도적 맥락에 의존하며, 이러한 제도적 양식은 개인적 이

해에 선행하는 현실적 존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Evans, 1995: 28). 

에반스는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의 여지는 지배계급 내의 

분열과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받는 압력(Rueschemeyer and Evans, 1985: 63)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그는 국가를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계화

5) 루시마이어와 에반스는 국가가 지배수단, 조합주의적 행위자(corporate actor), 사회갈

등의 장, 보편적 이해의 수호자의 네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보편적 이해의 수호자

로서 국가의 역할은 주류 국가이론의 최소국가와 비슷한 주권, 방위, 제도적 하부구조

의 유지 등이다. 루시마이어와 에반스는 조합주의적 행위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심

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Rueschemeyer and Evans, 1985: 47~48). 이때 조합주의적 

행위자란 관료 개인의 이해관계도 아닐 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자본, 노동, 

시민 등) 중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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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조물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에반스의 주장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점은 

국가의 내부구조와 사회의 계급구조 관계가 국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반스는 이런 제약을 극복할 조건들도 

존재하는데, 바로 충분히 협력적인 응집력을 갖춘 관료 장치와 지배계급으

로부터의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ueschemeyer 

and Evans, 1985: 67).

그런데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정책결정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응집력 

있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관료집단을 찾기 힘들다. 리버탈(K. Lieberthal)은 

이를 ‘파편화된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라고 표현했다. 리버탈

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부서 간 경쟁 때문에 그

리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군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지도자들의 경쟁 때문

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Lieberthal, 1992: 1~30). 더

욱이 비비안 슈가 지적했듯이,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경

제성장과 번영의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두고 있지만(Shue, 2004: 

24~30), 이런 기반은 1978년 이전 혁명적 열기에 기반을 둔 것에 비하면 불

확실하고 취약한 편이다.

정용녠은 중국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로서 1993년에 주룽지 

총리에 의해 설립된 SETC(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의 역할에 주

목하고 있는데, 이 기구조차 정치 지도자들의 교체와 기구의 개편 등으로 실

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Zheng, 2004: 103~108).

국가의 일치단결된 정책 지향성과 목표를 추진하는 강력한 능력과 의지

가 발전국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위스는 기존의 발전국

가론이 자신의 목표와 결정을 부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상대적으로 강력

한 국가를 주장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례들과 모순되고 국가의 일방주의는 

발전에 이점보다는 약점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국가가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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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 사적부문과 상의하여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Weiss, 1995: 595)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스는 국가와 자본가계

급의 협력과 국가의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단절성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며 ‘관리되는 상호의존성(governed interdependence)’, 즉 역설적이게도 거리

를 두면서 동시에 밀접한 연계를 지니는 개념을 제시했다(Weiss, 1995: 604).

위스의 ‘관리되는 상호의존성’ 개념은 발전국가론의 국가론이 지닌 모순, 

즉 국가가 자본에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이 실제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모

순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관리되는 상호의존성’ 개념에는 여전히 국가가 

자본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어느 발전국

가보다 국유부문의 비중이 큰 중국에서 국가가 자본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

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가 집합적 자본으로서 민

간 및 해외 자본뿐 아니라 다른 국유부문 자본과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발전국가론이 제기하는 일사불란

한 국가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의 관료주의

가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적 목표를 갖지 않는 것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도 중국의 관료주의 내에는 시장경제의 

가격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가관료와 산업의 책임자들이 더 높은 직

위와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 자원이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곤 했

다(Solinger, 1984: 36). 중국 국가 내부의 다면적이고 다층적 이해관계가 관료

들의 내부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중앙-지방의 관계

발전국가론의 일반적인 정의는 중앙정부가 경제발전의 추동력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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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전국가론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기구나 경제발

전을 강조하는 국가 지도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은 지방정부

가 중앙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순순히 따르지 않고 나름의 경제정책 

결정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또한 중앙정부와 마

찬가지로 지방정부들도 서로 동질적인 경제주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발전국가에서 핵심적 요소인 내적 응집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분권화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정책권한

과 힘이 지방정부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예산 외에도 거대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예

산 외(off-budget)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 광둥, 톈진 같은 부유

한 지방정부는 별도의 대외차관을 끌어들이거나 다양한 수수료 수익을 거

두고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분권화 전략이 초래한 약점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정책을 강제하거

나 일관된 방향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자원을 

지역적으로 분배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Breslin, 1996: 690). 

차이(Kellee S. Tsai)는 지방정부가 사영부문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적극적인 

장려와 협력에서부터 방해나 적대감을 보이는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

다(Tsai, 2004). 이런 점 때문에 밍 시아(Ming Xia)는 중앙정부의 엘리트들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엘리트들도 발전에 대한 열망을 지적하면서 이중의 발

전국가론을 제기했다(Ming, 2000: 136~77). 

중국의 행정구조가 연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발전국가라

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여전히 발전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몬티놀라(G. Montinola) 등은 중국의 연방적 성

격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Montinola et al., 1995: 50), 차이(H. Cai)와 트레이스만(D. Treisman)은 설사 거

앞과 용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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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가 연방정부의 구조를 띤다 할지라도 발전국가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매우 집중화되어 있고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최근의 발전의 토대가 된 주요 개혁들은 분권화가 진행되기 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Cai and Treisman, 2006: 

505~535). 하지만 차이와 트레이스만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시

장개방 이후 지역 간, 부문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이를 말해준다. 2008년

까지 지방정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조장한 부동산 개발붐은 중국 전체 경제

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지금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

는 심각한 요소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의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제약하고 그로 인해 자원배분

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투자유치 등의 경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만든다. 

4) 꽌시(关系)자본주의

발전국가론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는 중앙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엘리

트들의 사회응집 이데올로기의 역할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응집 이데

올로기가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로 나타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억압하더라도 경제발전을 가져다준다는 

경제발전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6)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도 

양날의 칼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1998년 나토군이 유고를 폭격할 당시 중

국대사관도 함께 폭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반미 시위가 거대하

6) 중국에서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한 지표로 지니계수는 최근 들어 0.48까지 치솟았다. 

이는 1980년대의 0.24와는 대비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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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어났다. 이런 반미 시위는 중국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면

서 중국정부는 이 시위를 강제로 진압해야 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불만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우연적인 불씨가 중국의 이런 응집력을 일거에 허물어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발전국가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인구의 다수로부터 

공유되는 성장에 대한 기대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생활수준의 향

상이 없다면 이런 성장 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효력을 계속 발휘할 수 없다. 

중국의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과 보건 시설의 열악함은 이런 응집 이데올로

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상황 때문에 2003년 집권한 후진

타오-원자바오 체제는 화목사회라는 기치를 내걸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당과 국가기관의 부패 문제도 이런 정당성을 허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내에서 강력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에 기반을 둔 비공

식적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조합주의적 응집력(corporate coher-

ence)’(Evans, 1992: 163)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상은 중국에서 국가와 당 관료

들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발전국가에

서 행정부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권위적이지만 특정한 이해관계에 상대

적으로 자유롭다고 여기는 입장과 대비된다. 에반스는 한국이나 일본의 발

전국가가 잘 작동했던 것은 착근된 자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7)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요소가 없다.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아카데미와 중앙당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

년 1억 위안 이상의 부를 소유한 3,320명의 중국인 중에서 약 2,932명이 당 

7) 에반스는 “국가를 사회와 연계시키고 목표와 정책의 계속적인 협상과 재협상을 위한 

제도화된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연결고리에 착근된 자율성”(Evans, 

1992: 163)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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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부 고위층 자녀였다(Bardhan, 2010). 맥널리(C. A. McNally)는 민간부

문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비공식적인 꽌시(guanxi) 네트워

크가 사영기업의 성공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는데(McNally et 

al., 2007: 2), 이런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관료들의 부패로 이어지는 주요 통

로 역할을 하고 있다(민신, 2011: 268~273, 313~318). 

5) 산업정책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입에서의 핵심이 바로 산업정책

이라고 여긴다.8) 산업정책의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향적 공

업화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이드는 “국경 내에서 산업투자를 촉진

하고 이런 투자의 많은 부분이 미래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산업에 투입되도

록 국가정책을 활용해야” 하고 “수출촉진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Wade, 1990: 350) 한다고 강조했으며, 에반스는 국가가 산업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개입이 어떤 상이한 효과를 초래하느냐

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Evans, 1995: 10~20). 발전국가에서 국가의 산업정

책은 기업 또는 산업이 (국제적) 시장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가개입이 이루어진다. 더욱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의 

산업정책은 이전과는 달리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시장 불완전성 

접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정책은 국가와 자본 사이를 대립적인 것이 아

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

8)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경제발전이 산업, 즉 제조업의 발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생

각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이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우선적 발전

에 기초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 생태위기가 심각

해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는 생태주의자들의 발전국가론 비판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128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니다.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다양성, 복잡성, 역사적 맥락 등을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기술발전, 금융부문의 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의 확대, 숙련도 제

고, 경쟁의 억제 또는 강화,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우스만(R. Hausmann)과 로드릭(D. Rodrik)은 “정부는 시장에 대해 

보완적인 투입물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국가 대 시장의 문

제가 아니다. 정부가 투입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 효율성도 낮아질 것이

다. 이런 세계에서 자유방임주의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 대신 대안적인 것은 

정부가 모든 잠재적인 [시장] 활동에 대해 보완적인 모든 투입물을 제공하는 

것”(Hausmann and Rodrik, 2006: 25)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우스만과 로드릭의 주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하다. 첫째는 정부가 모든 잠재적인 하부구조의 필요를 파악하고 경제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모든 규범이나 규율을 정해야 하는

데,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 관리, 

정치적 자원들을 모두 그리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는 국가가 개입하거나 하려는 것의 목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도와 시장은 함께 발전하며, 새로운 거래가 등장하면 새로운 시장과 제도

가 발전하는 식으로 거래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발전국가론의 산업정책이 과연 계획한 대로 실행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른 한편 발전국가론의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

도 힘든 문제다. 왜냐하면 발전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산업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미 기업을 연구하는 라조닉(W. Lazonick)과 오설리반

(M. O'sullivan)은 영미 국가들이 민간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을 포함한 각종 

자원할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미국 같은 국가도 발전국가라고 



제3장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9

주장하는데(Lazonick and O’sullivan, 1997: 22), 이런 적용은 발전국가론 개념

의 인플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발전국가론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장하준은 “산업정책이란 특정 부문에게 유리하도록 정부

의 선별적인 개입을 통해 이 부문의 확장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

는 것”(Chang, 1993)이라고 정의하는데, 발전국가론의 특징을 포괄하고 있다

는 점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범위와 정의에 천착하기보다는 그의 정의에 기

초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른 한편 산업정책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경쟁, 혁신 등과 관련한 수평적 정책, 특정 부문을 목표로 하는 수직적 

정책 그리고 경제활동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정책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중국의 산업정책을 살펴본다면,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3년 사이에는 국유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수직적 정책이 주로 추진

되었다면, 1993년 이후에는 회사법의 도입과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같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993년 이후에도 국유부문 중 중소규모 기업의 민영화와 중대형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같은 수직적 정책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일련의 산업정책은 점진주의적이긴 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백승욱도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조직의 개편보다는 

산업구조조정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백승욱, 2008: 260). 

중국의 산업정책은 국유기업의 생산력 저하에서 비롯한 구조조정의 필요

성 때문에 추진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정책이 구체적 내용을 결

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점 때문에 산업정

책이 뚜렷하게 정착되지 않았다(백승욱, 2008: 260~261). 이런 점 때문에 백

승욱은 중국이 대체로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따랐음에도9) 중국의 산업정

책을 발전국가의 그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백승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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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64).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에 직접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중

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이전까지 활용했던 수출보조금이나 수입관세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자본, 특히 헤지

펀드의 중국 내 유입으로 인해 국가의 금융정책상의 목표(금리나 환율의 조정)

를 이전처럼 쉽게 달성하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깊숙이 들어간 중국이 시장의 힘이나 외부의 압력

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통제하거나 장악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 있는 반면(이 부문에서는 여전

히 발전국가의 산업정책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의 

압력이 국가의 관리나 통제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산업부문(사영기업이 

지배하는 부문들)도 존재한다. 이런 다면적인 성격은 적어도 중국에서는 발전

국가론에서 말하는 국가 주도의 일면적 산업정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5.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적 명제들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중국을 발전국가론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Breslin, 1996; Hart-Landsberg and Bur-

kett, 2001; Howell, 2006; Radice, 2008; Fine, 2012). 특히 중국을 발전국가론으

9) 백승욱은 중국이 국유기업의 높은 비중과 국유/비국유의 이원적 틀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중국의 이런 특징은 다른 동아시

아 국가들과도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백승욱, 2008: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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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입장에 대한 비판들은 주로 중국이 분권화된 체제라는 점과 중앙정

부의 강력한 지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 자본축적을 위한 도구이

자 스스로 자본축적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가가 자본축적을 수행한

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 자체가 집합적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유기업으로 표현되는 국유부문과 사영기업과 외자

기업으로 표현되는 민간부문 사이에서 그리고 각 부문 내에서 자본 

간 경쟁이 존재하며, 이런 경쟁이 국가를 사회 일반이 아니라 자본에 

친화적인 구조물로 역할을 하도록 강제한다. 

②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강

화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은 신자유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가의 역량 또는 능력이 국내외 자본들 사

이의 경쟁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와는 다르다.  

③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경제의 발전

이 세수 확대 등을 통해 국가의 강화에 도움을 주고 또 권위주의적이

고 강력한 국가가 자본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사회세력을 제

압해준다는 점에서 국가와 자본은 구조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국가와 자본 사이의 융합 또는 유착 정도는 대외적으로는 세계자본주

의 경쟁이 가하는 압력과 대내적으로는 사회 내부의 여러 계급들(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

쟁 압력이 강력할수록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적을수록 국가와 

자본 사이의 융합 정도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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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역적 거대함이나 분권화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의 양식(form of the relation) 때문에 다면적 성격을 가

진다. 이런 성격은 중국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일반

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부문은 절대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거대 소비자이면서도 구매력을 이용해 다른 정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국가는 경제적·사

회적 하부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친화적인 정책들을 수행한다. 또한 국

가는 그 스스로 거대 산업이면서도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특징은 국유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원적 구조를 가진 중국 경

제에서 잘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발전국가론이 제기하는 국가의 지

도를 통한 발전이 아니라면 또는 국가의 지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국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물음

이 그것이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은 개혁개방 이후 시기별

로 그 원인이 서로 다르다. 1978~1993년까지는 국내시장의 확대, 농촌의 

잉여노동력과 국내 틈새시장에 기반을 둔 향진기업의 발전, 국가가 허용한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사영기업(개체호 포함)의 발전이 주요 원인이라면, 

1993~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해외직접투자 덕분이었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이 국

제 생산 네트워크의 한 고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

히 1993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 내부의 저렴한 

노동력(농민공)과 결합하면서 수출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변모하면서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여주

었다. 첫째, 중국이 아시아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든 다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최종 소비지로 보낸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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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Ahearne et al., 

2006; Haltmaier et al., 2007). 둘째,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벌어

들인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됨으로써 달러가 미국에서 중

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달러 환류 

흐름의 이면에는 바로 재화의 유통이 자리잡고 있다(하트-랜스버그·버킷, 

2005: 99~108). 

특히 1993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적으로는 생산 네트워크의 재

편과정에서 틈새영역을 잘 발견한 점과 국내적으로는 농민공의 존재와 노

동억압적이고 자본친화적인 권위주의체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

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는 투자(총자본 형성)가 전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노턴, 

2011: 189)과 다른 하나는 중국의 산업금융이 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기업금융의 80% 이상이 은행을 통해 조달되고 있고, 5대 

국유상업은행이 기업금융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노턴, 2011: 412, 607).

그런데 중국 경제가 개방과 자본축적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경

쟁과 압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 도입과 자유화는 국내 기업들을 국

제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트-랜

스버그와 버킷은 발전국가론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견해를 수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자본-노동 사이의 협력이

라는 유토피아적 호소를 하며,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발전국가들도 자

본의 수익성과 경쟁력만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Hart-Landsberg 

and Burkett, 200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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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논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등

장한 발전국가론과 이 이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

았다. 중국을 발전국가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설명,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산업정책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했

다. 특히 발전국가론은 국가를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기구로 설명하는데, 이

런 설명은 중국에서 국가가 집합적 자본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발전국가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소

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수출 주도 경

제로의 변모, 농민공의 노동력 제공 등의 점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중국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이 논문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을 발전

국가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앞의 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판적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중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세계 자본주의

에 편입되고 그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로서 틈새시장을 발견했던 점이 국가

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

시아 국가들을 발전국가로 볼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세

밀하며 각 국가별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 논문의 

향후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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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의 모순과 노르딕 모델

김어진 | 소속?

1.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자본 모델의 논리  

KBE론에서는 ‘근력경제’에서는 지식 및 정보가 자본에 체화되지만, ‘지

식기반경제’에서는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중요하며 이것이 노동력에 체화된다고 

주장한다.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가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

는 자본에 체화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력에 체화된다. 따라서 자

원(근력)기반경제에서 중요한 자본은 물적자본이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김호균, 2001: 126)

이다.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전체 노동시간에서 생산된 가치가 임금과 이윤

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이에 초과이윤이 덧붙여진다. 이는 

KBE(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기반경제)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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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척도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화되어 

크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호균, 2001: 139).

이런 전제 위에서라면 지식기반경제는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시키

는 토양을 제공해줄 것이다. 후쿠야마(F. Fukuyama)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성과 지속적인 지식창출로 높은 경제성과와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기회의 확대로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는 인간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지식이 정보인프라를 통해 자유롭게 유통됨

에 따라 개인 간의 지식격차가 최소화되어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동체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고 말했다(Fukuyama, 1995).

그런 점에서 KBE론의 일각에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노동자를 체계적으

로 육성하는 지식경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정설이 존재한

다. 이 논리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핀란드 사례를 거의 모범으로 언급하는 

내적 논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내적 논리에는 드러커(Peter Drucker)의 지

식노동자론이 매우 깊게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지식노동자’론과 ‘지

식경영’론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오히려 제약

이 되고 그 대신 지식이 단 하나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고 말한다(Druc-

ker, 1993). 그는 육체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지식

노동자들은 지식이라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으로 기능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대등한 관

1) 지식기반사회를 비관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쓰레기정보(garbage information)의 범

람, 정보망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 사생활침해 등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기술

의 오류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수확체증적 

성격에 따라 지식을 먼저 장악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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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을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육체작업을 하는 종업원들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물론 값진 경

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오직 그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만 값진 것이다. 그것은 휴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식근로자

는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두 귀 사이에 축적돼 있는 지식은 전적

으로 휴대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본적 재산이다. 지식근로자는 조직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조직이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부분

의 지식근로자에게는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식근로

자에게 있어 자신과 조직이 서로 대등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생적 관계

(symbiotic relationship)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육체근로자

의 경우처럼 일자리가 지식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식근로자가 일자

리를 한층 더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드러커, 2002: 

147).

만약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투

입요소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지식’이라는 새로운 ‘자본’이 더 중요해졌다

면, 이 ‘지식자본’은 옛날의 물적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과 달리 누구나 교

육과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지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를 주도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등이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 등을 공개할 수 있다면,2) 사람들이 스스로 지

2) 예를 들어 그러나 “IBM은 오래된 역사 만큼이나 컴퓨터를 비롯한 기술산업에 방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업체들이 새 기술을 오픈 라이선스 프로그램

을 통해 특허 사용을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2011)한다는 것이다. 오픈 라이선스 프

로그램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올레타(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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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누

구나 새로운 지식을 생성시키고 자연히 수명이 다 된 지식은 사라진다는 ‘지

식생태학’ 연구도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식경제하에서의 자본주의의 동학이 바뀌었기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에서 제기된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더 나아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복지국가 모델의 상

이 정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른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역동

적 복지국가’ 모델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북유럽 같은 모델이 가능할 수 있

었음을 주창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영국)와 조합주의 복지국가(독일) 모델

이 아니라, 이들 두 복지국가 유형과는 국가의 역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

는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사회

적 영역’의 대대적인 확장, 보편주의 사회정책, 개발과 유연성이 담보된 지

속적 경제성장,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시스템적 조화와 조정 등이 그것이

다”(이상이, 2010: 22). 그런데 이런 역동적 복지국가의 동력인 ‘혁신적 경제’

의 핵심은 지식기반경제구조 확립이라는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가 중

요시되어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서 보듯,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유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에서

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므로 규모의 경제보다는 창의성, 다양성, 유

연성이 더 중요시되고,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산업사

회의 경제성장 이론은 고전경제학의 성장모델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1980년대 대두된 신성장론에서는 

인적자본과 지식스톡을 경제성장의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적으로 전환되는 지식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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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촉진하는 소위 혁신적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계

속될 전망이다(이상이, 2010: 60).

북유럽 복지국가의 미래가 지식기반경제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지식노동자들이 자본과 기업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자본은 노동에 우위를 점하

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교육과 지식축적이 새로운 평등과 창조적 세계로 

갈 수 있는 활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회자됐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이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를 싼값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경영진들은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세계경제에 더 아말감 되고 있다. 다음 절

에서 자세히 살펴볼 북유럽 노르딕 모델은 오히려 불안정한 이 구조의 한 단

면을 보여준다. 

2. 지식기반경제와 ‘노르딕 모델’

1) 지식기반경제의 성공사례로서의 ‘노르딕 모델’

그렇다면 ‘노르딕’ 모델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서는 스웨덴, 핀란드를 중

심으로 국제비교를 진행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식기반경제의 ‘노르딕’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지식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수 면에서 북유럽 

국가들 내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웨덴은 지

속적으로 1위를, 핀란드는 8위(2000년)에서 2위(2012년)로 껑충 뛰어올랐다.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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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2012 순위 KEI 2012 2000 순위 2000년 비교 등락폭

스웨덴 1 9.43 1 0

핀란드 2 9.33 8 6

덴마크 3 9.16 3 0

네덜란드 4 9.11 2 -2

노르웨이 5 9.11 7 2

뉴질랜드 6 8.97 9 3

캐나다 7 8.92 10 3

독일 8 8.90 15 7

호주 9 8.88 6 -3

스위스 10 8.87 5 -5

아일랜드 11 8.86 11 0

미국 12 8.77 4 -8

대만 13 8.77 16 3

영국 14 8.76 12 -2

벨기에 15 8.71 14 -1

아이슬란드 16 8.62 19 3

오스트리아 17 8.61 13 -4

홍콩(중국) 18 8.52 25 7

에스토니아 19 8.40 26 7

룩셈부르크 20 8.37 22 2

스페인 21 8.35 23 2

일본 22 8.28 17 -5

싱가포르 23 8.26 20 -3

프랑스 24 8.21 21 -3

이스라엘 25 8.14 18 -7

체코 26 8.14 33 7

헝가리 27 8.02 29 2

슬로베니아 28 8.01 28 0

한국 29 7.97 24 -5

이탈리아 30 7.89 27 -3

자료: KAM2012(www.worldbank.org/kam). 

<표 4-1> 지식경제 지수(KEI) 2012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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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복지국가를 통해 형성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서 

지식기반경제 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매우 흔하다. 특히 미국과

는 달리 복지와 정보혁명을 잘 결합시킨 주장도 그 가운데 하나다. 

특히 핀란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한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잔여적 복지국가인 미국과는 정반대로 보편적 복지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핀란드는 아직까지 정보통신혁명을 통한 

‘정보화 사회=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과 보편적 복지국가제도의 유지·강화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는 혁신과 연대가 잘 조화되고 있는 

몇 안 되는 하나인 것이다(전창환, 2007).3)

그런데 “20세기 초까지 이들 국가는 여러 농촌 지역이 가난, 질병, 대규모 

이민으로 황폐해져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회”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지식기반경제 모델로서의 성장은 매우 극한 변화를 동반

한 것이리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성장했다. 많은 설명들은 그 비결은 강력한 재분배정책 때문

이었고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요약한다. 

그런데 ‘노르딕’판 지식기반경제의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

가들이 경제성장의 기반과 조건을 마련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계기들도 

살펴봐야 한다. 20세기 초까지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스웨덴이나 제2차 세

계대전 후에도 거의 50년 동안 소련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핀란드가 어떻게 

복지국가와 지식기반경제의 모델로 회자됐을까? 

3) http://www.hani.co.kr/arti/SERIES/59/1978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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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의 역사적 조건들  

첫째,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전쟁특수 효과를 들 수 있

다. 스칸디나비아의 주요 국가들은 세계 공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으며, 

전쟁 피해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던 유리한 지위에 있었

다. 독일을 선두로 한 열강들의 군비경쟁 때문에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

우 대외무역량은 급증했다. 

스웨덴이 1930~1940년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것

은 전쟁 기간 동안 운송, 제조업, 공공부문의 급속한 팽창 덕분이었는데, 특

히 고품질 철광석이 독일로 수출돼 나치의 전쟁을 지원하는 구실을 했다.4) 

위와 같이 중립을 지키면서 제국주의 전쟁에서 이득을 취했던 까닭에 전

쟁 피해를 줄이면서도 공황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들 덕분에 북유럽에서 파시즘

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아벤트로트, 2001: 151). 스웨

덴과 덴마크에서도 1930년대 세계경제 공황으로 파시스트 운동이 일어났지

만 전쟁특수 호황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준동하지 못했던 셈이다. 노르웨이

의 파시스트 정당 큐이슬링 국민묘목단이나, 핀란드의 파시스트 랍포 운동, 

스웨덴 및 덴마크에서도 중간계층들 속에서 일어났던 파시스트 운동들이 

이용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허락되지 않았다. 경제회복과 노동자들의 승

리는 사회민주당 집권의 중요한 토양이었던 당시 현실과 대조적이게도 말

이다.5)  

4) 일부 지배층의 노골적인 친나치는 스웨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실 핀란드 사회

민주당조차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친나치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1942년 

히틀러의 소련 침공을 지지했는데, 그때 탄너 주위의 핀란드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사

실상 히틀러의 적극적인 동맹자가 됐다.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950년대에는 CIA와 관

련을 맺기도 했다(버첼, 1995: 201; 아벤트로트, 200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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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마셜플랜 등의 냉전 효과를 들 수 

있다. 헬싱키 대학에서 북유럽 현대사와 노르딕 모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힐슨(Mary Hilson)은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을 덧붙인다. 우선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노르딕 국가들에 대한 마셜플랜이 미친 경제적 효과를 지적한다. 

미국이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마셜플랜은 북유럽에도 

확대됐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각각 거의 4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스웨덴

도 중립적 지위였음에도 마셜플랜을 통해 3억 5,000달러를 지급받았다. 핀

란드 정부의 경우, 소련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 마셜 원조를 거절해야 했다. 

그럼에도 194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7,000만 달러의 차관을 조건부로 제공

받았다. 스웨덴 한 나라가 받은 원조 액수가 독일의 20% 정도였는데 스웨덴 

인구가 독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북유럽에 대한 마셜플

랜 원조의 규모는 꽤 큰 것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마셜플랜은 구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미국 

및 서유럽 지배층의 필요성과 관련 있다. 사실 복지국가의 발전과 관련 있는 

역사적 상황의 한 중요한 특징은 소련과 동유럽에 경쟁적인 경제체제가 존

재했다는 점이다. 발(Asbjørn Wahl)은 홉스봄(Erics Hobsbawm)이 극단의 시

대에서 서유럽 자본가들이 노동과의 타협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정적 요

인이었다고 지적했음을 상기시킨다.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맞서 전

선을 유지하기 위해 서구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아들

이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했다”(발, 2012: 65)는 것이다. 발은 다음과 같은 

린더트(Lindert)의 말을 인용한다.

5)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가 ‘노르딕 모델’을 강타하고 사회민주당과 노동당 등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 파시스트가 준동할 수도 있다. 박노자 교

수의 진언에 따르면 (→박노자(2012)는) 핀란드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에 가까운 

‘진정한 힌란드인당’이 2011년 총선에서 돌연히 19%의 득표율을 보여 국회 제3당이 

되었다. (→제3당이 된 사실에도 주목한다)

린더트

영문 풀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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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가톨릭교회와 가톨릭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들의 경우 원래 공공복

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가족이 그런 문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불황과 두 차례의 전쟁을 겪은 뒤, 변

화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정당들에게도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보다 공정한 분

배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그런 조치가 공산주의의 위협

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발, 2012: 66에서 재인용).

물론 북유럽 주요국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

니었다. 1945년 스칸디나비아가 직면한 문제들(식량과 원자재를 비롯한 모든 

생필품의 부족,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부채와 국제무역의 붕괴)이 나머지 유럽 국

가들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의 경우 경제생산이 심각하게 붕괴되

었고 전쟁에서만 국민 9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소련에 전체 국

토의 10%에 달하는 영토를 빼앗겼다. 나아가 소련과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

으로 1938년 가치로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1938년 핀란드 수출액의 1.5배에 달하는 액수였다(힐슨, 2008: 

88~89). 

그럼에도 북유럽 국가들이 제공받은 마셜플랜 기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마셜플랜의 효과는 매우 컸다. 이 원조를 통해서 “노르딕 국가들은 

주요 무역상대국을 기존의 중부 유럽과 독일에서 앵글로색슨 국가 쪽으로 

조정”(힐슨, 2008: 91)하였고, 수출 대상 지역은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영국

으로도 확대됐다. 자신이 영향권 아래 두고자 하는 지역의 공업국들에게 자

국의 시장을 전폭 개방하는 것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윌리

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가 ‘문호개방 제국주의(Imperialism of the 

Open Door)’라고 불렀던 시스템이 스웨덴과 핀란드에게는 서유럽 버전으로 

전개됐다.  

힐슨: 참고문헌엔 2012/인터넷검색결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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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노르딕 모델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기간 동안 전쟁 

특수로 이득을 취하거나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서방의 무역개방 정책에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보를 취함으로써 경제 재건과 발전의 마중

물을 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와 유

럽의 분쟁에서 중립적으로 존재한 덕분에 전후 생산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특히 군비경쟁의 직접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유리

한 조건을 구가할 수 있었다.6) 

말하자면 스웨덴 모델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냉

전과 자본주의적 호황이 만들어낸 특수한 조건의 효과다(이상훈, 2011).

 

3) 주요 수출품목에 몰입 의존하는 시장 주도 거버넌스 전략

노르딕 국가들은 인구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규모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

에 경제 변화를 활성화는 데에 수출 영역이 중요했다. 특히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전통적으로 수출품은 원자재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광활한 산림

을 개발해 타르, 목재, 펄프, 종이를 생산했으며, 특히 스웨덴은 몇몇 국가들

에 고품질의 철을 수출했다.

스웨덴의 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이를 만큼 거

의 완전한 개방경제다. 스웨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볼보(Volvo)와 정보통신 

기기의 에릭슨(Erricson), 세계 25위의 군수업체인 사브(SAAB), 제약회사인 메

디콘 밸리(Medicon Valley)  등 약 10개 주요 대기업들7)의 수출전략에 의존하

6) 홍기빈은 비그포르스(Emst Wigforss)의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책에서 “스웨덴 경제가 

1931년 금 본위제를 탈퇴하면서 급격한 환가치 하락으로 크로나가 과소평가되어 수출

이 급격하게 살아나고 또 수입대체 산업이 활황을 맞은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 당시 긴장이 고조되던 유럽의 지정학 정세에서 독일의 군비확장에 필요한 물품

을 조달하면서 스웨덴 수출이 활성화된 덕을 보았다”고 지적한다(홍기빈, 201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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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기계류(15.7%), 전자 및 통신(14.4%), 수송(15.1%), 

종이·펄프(13.4%) 등 주요 수출부문의 주력 상품들을 서유럽(43.8%), 북유럽

(20.3%), 북미(13.4%)에 수출하는 경제구조다. 

핀란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핀란드는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기

계산업, IT를 기술산업으로 분류하고 이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 

부문은 전체 상품수출(726억 유로, 2003년 예측치, 핀란드 통계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스웨덴, 미국, 러시아 

등으로서 이 부문에 대한 핀란드 경제의 의존율은 매우 높다.

1936년의 몇 달을 제외하고 1949년까지 17년 동안 재무부 장관을 하면

서 스웨덴 경제 모델의 초석을 쌓았던 비그포르스(Emst Wigforss)는 스웨덴

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통한 대기업 육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의 경제적 양보 아래 사활적이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의 증대

로 상쇄한다는 발전전략을 갖고 있었다. 그의 복지 및 발전전략은 수출 대기

업들의 효율성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수립됐다. 

그러나 수출 의존 경제의 난점은 해외시장의 불안정에 동조화 현상을 보

인다는 것인데 이 한계는 1980년대 말에 극적으로 나타났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1980년대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민간차입 제

한을 철폐했는데 이런 조치는 자산과 외채에 바탕을 둔 투자 붐을 불러일으

켰다. 긴축재정정책으로 이를 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나라의 경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됐다. 결국 호황은 1989~1990년 

극적인 붕괴로 끝이 났다. 두 나라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 금융부문은 

7) 볼보(Volvo), 에릭슨(Ericsson), 노르데아 은행(Nordea Bank), 바텐폴(Vattenfall), 스칸

스카(Skanska), SEB은 포춘지가 선정하는 매출액 대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이

다. 그 외에도 ABB,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IKEA, H&M, 사브(Saab), 일렉트

로룩스(Electrolux), 텍트라 팩(Tektra Pak), 아사 아블로이(Assa Abloy), 아트라스 콥코

(Atlas Copco), SKF, 샌드빅(Sandvi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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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 덕분에 겨우 구제됐다. 과대평가된 통화는 …… 엄청난 평가절하

가 단행됐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

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다. 핀란드는 1991

년 GDP 성장률이 -5.9%, 1992년에는 -3.48%를 기록했다. 1991년 구소련

이 해체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주요 무역 대상국을 잃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급증해 스웨덴의 경우 1993년까지 9% 이상, 핀란드는 

16% 이상까지 상승했다. 경기침체는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고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1860년대 기근 시기와 비견될 정

도였다고 한다(힐슨, 2010: 114). 두 나라 모두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는 수준

이었다.   

4) ICT 부문에 국한된 성장전략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스웨덴과 핀란드는 에릭슨과 노키아 등이 주도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부문의 선도자 구실을 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지식기반경제 모델’과 ‘노르

딕 모델’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다. 

1990~1993년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에 민영화와 소유규제 철

폐가 매우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 외국인 소유규제가 완전히 제

거되면서 핀란드에서 노키아는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1990

년대 들어 자유화와 민영화를 가장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 중 하나였

다. “우파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2006~2007

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스웨덴정부가 소유한 자산은 스톡홀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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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자산의 1%에 지나지 않았다”(발, 2012: 106).  

특히 핀란드에서의 노키아의 성장은 매우 극적이었다. 노키아는 제지펄

프 회사와 고무회사 등을 매각하고 1992년 이동전화사업에 집중했다. 전선

회사와, 텔레비전, 컴퓨터 사업체도 매각했다. 유럽 표준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 communication,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

털 이동전화 시스템) 개발은 커다란 성과였다. 2000년에는 세계 10개국에 생

산기지를 건설하고 15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세계 130여 개

국에 제품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무선통신 분야에서 에릭슨의 역사는 노키아에 비해 ‘유구하다’. 애초 임

업이 가장 유력한 산업이었던 스웨덴에서 목재회사들이 벌채목의 운송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무선통신 보급이 자연스럽게 촉진되었는데 

그 덕택에 1970년대 초반에 거의 모든 산림지역을 포괄하는 무선 네트워크

가 구축됐다. 1981년 1세대 아날로그 휴대전화(자동차 전화)를 상용화하면서 

이동통신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동전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초시설 

영역인 GPRS와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에서의 ICT 부문의 성공은 자본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킨 결과이긴 했다. 투자를 특정 부문에 집중한 주체는 단

지 노키아와 에릭슨 등 사적 기업만이 아니었다. 국가도 직접 팔을 걷어붙이

고 나섰다. 

특히 스웨덴은 스톡홀름 인근에 시스타사이언스시티라는, 이른바 북유럽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도시를 만들었다.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이며 에

릭슨 본사가 위치하면서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총 4,600개 사가 

입주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

는 시스타사이언스시티는 실로 스웨덴의 지식기반경제를 상징하는 공간이

라 할 수 있다. 

시스타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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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타 에르봐펠텟(Jaervafaeltet)이라는 군 주둔지였던 이곳은 스웨덴 대기

업과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산학협력재단인 ‘일렉트룸 재단’이 연구 투자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R&D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사례로 꼽힌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초까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됐으나 1972년부터 주택건설이 시작

되면서 개발이 진행됐다. 1976년 토종기업인 에릭슨(Ericsson)이 시스타(Kis-

ta)에 무선통신 사업본부와 연구소를 설치하고 1978년 IBM이 추가로 진출

해서 본격적인 정보통신산업 메카로 발전했다. 1980년대 말에는 스톡홀름

시의 지원하에 스웨덴 왕립공대와 에릭슨이 협력지원센터를 건립했다. 1994

년에 에릭슨이 시스타사이언스파크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

ics)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여기에는 어도비(Adobe), 컴팩, 휴렛팩커드, 마이크

로소프트, 노키아, 에릭슨, IBM, 선 마이크로시스템 등 20여 개 이상의 다국

적기업들이 각각 진출해 있다. 세계 첨단과학기술 지역 집적부문 순위에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2위가 바로 이 지역이다.8) 국가가 민영화에 열을 올리

면서도 북유럽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해나갔던 것은 대

조적이었다.9)   

한편 핀란드는 지식기반경제의 주된 동력이 고급인력 창출 시스템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진원지로 여겨졌고 ‘인적자본’ 이론의 성공사례로 칭송받았

다. 실제로 대학을 자본주의체제에 종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식경제

론(Callinicos, 2006)은 오랜 무상교육 전통을 유지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1990년에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8) 박상철, ｢스웨덴 혁신클러스터구축 전략: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대한산업공학회/한국

경영과학회 2006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006); 시스타사이언스시티 홈페이지: 

http://www.kista.com

9) 도시학자 카스텔이 정보도시(The Information City)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포함

한 주요 도시들을 조사하면서, 언급한 비대칭성과 지리적 불균등성 경향은 ‘시스타사

이언스시티’에서도 잘 나타난다.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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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kainen, 2010; Pekkola, 2009).10)

사실상 핀란드의 산학협력 모델로 언급되는 주된 내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폴리텍 확산”이나 “기업인 출신 교수들을  다

양하게 중용, 실무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제공”(정우성, 2012) 등이다. 

정보도시 프로젝트와 강도 높은 산학협력 시스템 등이 어떤 작용을 했는

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에릭슨과 노키아 등으로 대

표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ICT 산업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스웨

덴의 에릭슨은 1999년에는 CDMA의 원조 격인 미국 퀄컴사의 이동통신 장

비부문마저 인수하면서 GSM(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한 이

동통신 방식)과 CDMA(한국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 방

식)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주식시장에서는 2000년 3월 초 주당 26

달러로 올라 에릭슨은 시가총액 2,100억 달러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규모는 당시 스웨덴 GDP의 8%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컸다. 노키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에 총 14개의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었고 핀란드에

만 100여 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 핀란드 경제의 가장 중심적 기업으로, 

2010년 핀란드 GDP 산업별 구성을 볼 때 핀란드 GDP 2,392억 달러 중에

서 제조업이 30.3%를 차지했는데(농업 3.6%, 서비스 66.1%), 그 중에서 노키

아가 80%를 차지했다. 1998~2007년까지 10년간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25%, 연구개발의 30%, 수출의 20%, 전체 기업세금 중 23%를 부담했다

(ETLA, ‘노키아 보고서’). 그 결과 1990년대에는 노키아의 성공은 핀란드를 

OECD 국가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제외시키는 구실을 했다는 평가도 있

다(Pajarinen, 2013). 그러나 1990년대말 미국의 닷컴 위기에서 ‘노르딕 모델’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정진희(2012)를 참조. 

참고문헌

없음

OECD 국가의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만든 역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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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5) 1990년대 말 닷컴 위기, 아이폰 출시 이후의 ‘노르딕’ 모델

연간 40% 이상 성장하던 시장환경을 근거로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그 예

상은 계속 수정돼야 했다. 2001년의 수요에 대해 1999년 말에는 약 2억

2,000만 대 정도로 전망했지만, 2000년 초가 되자 6억 대 수준으로 상향 조

정했다. 업체들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화상통신을 하는 미지

의 세계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누구도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의심

하지 않았기에 유럽의 거대 통신기업들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무려 1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넣었다. 

그러나 과도한 투자는 공급과잉과 기업의 부채 확대로 이어지며 업계의 

채산성을 압박했다. 공급과잉의 정도는 매우 심했다. 북미에서만 2,000억 

달러 이상이 과잉투자되어 장거리 광통신망의 경우 전체 용량의 4∼7%만 

사용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전 세계 광통신 수요는 

1998~2001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하는 데에 그쳤지만 광통신 용량은 무

려 500배나 증가했다. 

특히 이동통신부문의 경우, 주파수 경매를 위해 끌어다 쓴 부채로 신음했

고, 에릭슨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에릭슨은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

강의 휴대전화업체였지만 20%의 노동자들을 감원해야 했다. 에릭슨은 소

니와 합병을 통해 휴대폰 부문에서의 재도약을 노렸지만 소니의 침몰로 그

조차 힘겨웠다. 현재 에릭슨은 13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러시아 4G 

(LTE) 통신장비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과 격돌하고 있다. 핀란드의 노키

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이 일단 선제권을 잡은 가운데 중국 화웨이가 바짝 추

격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통신시장은 토종 대형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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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모바일텔레시스템(MTS)과 메가폰, 빔펠콤, 로스텔레콤 등과의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2008년 이후 노키아의 운명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아이폰 등장과 노키아

의 심비안(Symbian) OS가 외면당하면서 세계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급감했

고 실적 저조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2011년에는 노키아 주가가 4분

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1990년대에는 통합형 기업인 노키아, RIM(블랙

베리를 제조한 캐나다 기업),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다.11) 사실 2000

년대 중반까지 모바일 업계에서 최선두 주자였던 노키아의 경우 OS와 AP에

서 제품경쟁력을 잃고 난 뒤 디자인과 운영체제가 낡은 것으로 뒤처지기 시

작하면서 2011년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약진으로 노키아는 사실상 ‘심비안’의 신규

개발을 단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해서 새로운 OS ‘윈도우즈 폰7’로 

반격을 도모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다. 

노키아는 결국 2008~2010년 사이에 약 7,000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대

응했다(Pajarinen, 2013). 노키아가 2007년을 정점으로 시장에서 사라져간 이

유는 단지 애플의 스마트폰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국 시장을 선점했던 노키

아는 저가기술에 기반을 둔 중국 업체의 공략에 속수무책이었다. 중국 업체

들의 원가경쟁력에서 밀리며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하는 데도 소홀해졌다. 경쟁업체가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노

키아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여기에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11) 노키아 1100 모델은 80개의 언어로 지원됐을 정도였고 지난 5년 동안 무려 2억 

5,000만 대나 판매돼 단일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자제품으로 기록

된다. 모토롤라의 레이저가 5,000만 대였던 것에 비하면 5배 규모였다(drian Slywo-

tzky: 2011).   → 참고문헌 없음

AP(Appl icat ion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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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비안 운영체제의 몰락과 아이폰 등장으로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인수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노키아는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국내 고용인원 수는 약 29만 명이며, 

이것은 핀란드 고용인구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해외 고용인원 수는 30

만 명을 넘어선다. 이것은 핀란드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

다(2012년 6월). 노키아는 핀란드 민간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고용주이자 공

공부문까지 포함해도 헬싱키 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고용을 차지한

다(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따라서 노키아의 몰락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00여 개의 협력사를 고려하면 이른바 ‘노키아 생태계’에

서의 2차 실업 쓰나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

고와 실업률 증가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MS 인수로 핀란드 전체 실업률이 

0.2%로 즉각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핀란드 기업 연구개발

(R&D)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까지 40% 이상을 유지해왔지

만 앞으로는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란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4%였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벤처기업 로비오(Rovio)는 모바일 게임인 ‘앵그리 

버드’의 성공으로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등극했다

는 점을 강조한다. 매출규모가 약 1억 달러에 불과하나 향후 영화, 캐릭터 사

업 등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키아

에서 나온 우수 인력들이 벤처 창업과 국내외 SW 기업에 채용되면서 소프

트웨어 산업을 통한 ‘제2의 중흥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핀란드의 자부심은 노키아에서 로비오로 

넘어갔다”고 말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체 로비오의 고용규모는 약 500명 정

도에 불과하다.12)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식기반경제 모델의 주역인 에릭슨과 노키아의 몰락

2013년 ???



158 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과 정체는 도전과 혁신의 이미지와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6) 불평등의 심화

앞에서 지적한 지식기반경제가 창출하는 불평등 축적 구조는 노키아와 

에릭슨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키아와 에릭슨도 본사에 연구개발 및 설

계 등의 핵심 인력만을 남긴 채 저임금 위주의 인력을 찾아 해외 아웃소싱을 

해왔던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을 추구해왔다. 실제로 노키아의 경

우, 2002년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있는 노키아 공장에 대한 고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약 20%에 육박한

다. 전체 1,356명 가운데 256명이 파의 경우 2002년, 파견회사를 통해서 고

용한 노동자들이 265명에 이른다. 특히 파견노동자들 가운데 80%가 여성

이었다(스미스 외, 2009: 107).

사실 유럽 최초로 전체 제조시설을 매각한 통신업체는 바로 에릭슨이었

다. 1997년 에릭슨은 전체 제조시설을 매각했다. 그 다음으로 지멘스가 독

일에 있던 주요 서버 제조시설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에릭슨은 중요한 

‘선구자’ 구실을 했다(스미스 외, 2009: 68).

위와 같은 에릭슨과 노키아의 전략은 특정 수출품목 생산 및 수출에 사활

을 걸고 이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더욱 강화된 시작된 이 전략은 가장 시장주의적 정책이 추진됐던 시

기이다. 

사실상 노르딕 모델 중 특히 스웨덴식 성장경제 모델이 다른 자본주의 국

가들과 구분되는 점으로 꼽히는 것은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평등주의적 분배

12) http://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570834-nordic-region-becoming 

-hothouse-entrepreneurship-if-doubt-innovate

?

이 전략은 1990년대 초부터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시기는 시장주의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됐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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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그림은 1990년대

부터 이미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0년대 말 

선진국 내에서 소득불평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공공재

정을 건전화하려는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 결과 스웨덴

과 캐나다, 핀란드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빈곤율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가 됐다(Pimlott, 2010). 특히 스웨덴은 지난 

15년 동안 OECD 국가들 중 불평등이 가장 높이 증가한 국가다. 

이주민들의 경우 실업률은 더욱 높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

자리 지원은 종종 그들의 성과, 외모와 출신 지역에 따라 거절당한다. 인구

의 15%가 이주민인 스웨덴의 경우 이주민들의 실업률은 스웨덴 출신 실업

률 6%에 비해 16%나 된다. 격렬한 폭동이 일어난 바 있는 허스비의 1만 

1,000명의 거주자의 약 80%가 이주민 1세대, 2세대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지역에서 청년실업률은 높고 등급이 너무 낮아 고등학교

에 갈 수 없는 주니어 과정(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아이들의 거의 50%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에 비정규직 고용이 ‘자율화’돼 1999년

에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21%에 달했다. 한국에 비해 낮

은 수치이지만 이것은 유럽연합의 평균치인 1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재분배 조세정책 등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스웨덴과 핀란드가 상대적

으로 평등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분명히 그렇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을 결코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스웨

덴 사회민주당 집권 20년이 지난 1950년대 중반, 상위 10%의 수입자가 세

금공제 후 총소득의 27%를 차지했는데 이 수치는 영국(24.5%)의 수치와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의 정부보고서조차 “사

회정책하에서 소득재분배는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제도 역시 계속 차별화돼 상류계층의 자녀들에

성(性)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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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85

멕시코 0.48 0.45

미국 0.38 0.34

이스라엘 0.37 0.33

영국 0.34 0.32

이탈리아 0.34 0.31

호주 0.34 0.309

뉴질랜드 0.33 0.27

일본 0.33 0.30

캐나다 0.32 0.29

독일 0.30 0.25

네덜란드 0.29 0.27

룩셈부르크 0.288 0.25

핀란드 0.259 0.209

스웨덴 0.26 0.20

체코 0.26 0.23

노르웨이 0.25 0.22

덴마크 0.25 0.22

자료: OECD, “Divided We Stand”(2011 report).

<표 4-2>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계수 상승 변화

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버첼, 1995: 260).

2008년 이후의 소득불평등 심화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불평등에 관

한 OECD 보고서(2011년, “Divided We Stand”)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2010년의 빈곤율은 1995년의 4%의 두 배를 넘은 9%에 이른다. 2011년 실

업률의 경우 스웨덴은 OECD 국가들 평균 실업률을 상회해 7.93에 이른다. 

1985년과 2008년의 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한 OECD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니계수도 상승했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도 불

평등 심화 경향에서 전혀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지니계수의 변화(불평등 변화)는 1990년대 말 긴축정책과 관련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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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Divided We Stand”(2011 report).

<그림 4-1>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있다. 핀란드와 더불어 스웨덴은 두 나라 모두 공공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던 1990년대 후반에 선진국 

사이에서 가장 급격하게 수입불평등의 증가를 겪었다. 수입불평등은 큰 재

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움직였던 영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뿐 아니라 캐나다

에서도 증가했다.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에서 1995~2005년 중반 사이 빈

곤 증가율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

가들에 비해 1975~1980년대 중반 사이에 낮아졌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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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Divided We Stand”(2011 report).

<그림 4-2>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3. 나가며 

지식노동자들이 자본과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여전히 자본은 노동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교육과 지식축

적이 새로운 평등과 창조적 세계로 갈 수 있는 활로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회

자됐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이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싼값에 활용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경영진들은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세계

경제에 더 아말감 되고 있다. 북유럽 노르딕 모델은 오히려 불안정한 이 구

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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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의 교훈
자본주의, 공황 그리고 저항

마틴 하트-랜즈버그 | 소속?

자본주의의 대안을 구축하려면 자본주의적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가목표

의 이익과 한계뿐 아니라 자유화와 사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현대 자본주의 

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록 작은 국가이지만, 최근의 아

이슬란드 사례는 자본주의적 동학과 변화전략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1991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 은행 세 곳을 급격하게 확장시키

는 적극적인 자유화, 사유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들의 높은 레버리지 성장은 

거대한 주식시장과 주택거품의 형성을 부채질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까지 아이슬란드의 1인당 GDP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었다. 아이슬란드 

경제는 세 은행이 파산을 피할 수 없었던 2008년 10월 붕괴했고, 아이슬란

드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침체를 겪는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유럽에서는 독특하게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을 사임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재정, 통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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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핵심적인 사회정책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사

민주의 연정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광

범위한 경제회복을 경험한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

한 국가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강력한 자본가계급에 의해 제한되었다. 특히 

2013년 4월의 정치적 반전과 지배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권의 당선으

로 이전 노동계급이 획득한 것들은 파기될 운명에 처했다. 

1. 자본주의 계급동학과 신자유주의

1990년대나 최근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선출했다는 점

에서 아이슬란드는 전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결과를 야

기한 계급동학은 각 국가별로 동일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

란드에서 벌어진 과정에 대한 연구는 폭넓은 현상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자본가계급의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유화와 사유화에 대한 국가의 결정과정은 자본주의적 

이윤창출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정당성을 제공

하는 그들 자신의 주장과 종종 모순되기도 하는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형성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아이슬란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

다. 아이슬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고, 1944년에 가서야 완전한 독립을 쟁

취했다. 식민지 역사의 결과로, “아이슬란드의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흔

히 ‘문어(The Octopus)’로 알려진, 14개의 특정한 경제적·정치적 지배엘리트 

가문들의 블록에 의해 지배되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0).

‘문어’는 공식적인 집단은 아니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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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장 핵심적인 산업들을 공동으로 지배했다. ‘문어’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정당인 독립당(Independence Party)을 지배함으로써 자신들

의 권력을 보여주었는데, 독립당 최고지도자의 다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

어’ 가문의 구성원이었다. 다음으로, 이보다는 덜 강한 가문집단은 ‘오징어

(The Squid)’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종종 독립당의 하위 연정 파트너로 역할

을 하는 진보당(Progressive Party)을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는 

높은 수준으로 경제를 관리했다. 1960년대 초 다시 한 번 유럽의 흐름에 따

라 아이슬란드는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된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 역

사 때문에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다른 서유럽 경제보다 규제가 강했고, 그 형

성에 있어 후견인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예컨대, 가장 큰 은행들은 국가 소유였고, “자본은 정부에 의해서 서로 다

른 산업 간에 할당되었고, 명목이자율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아이슬란드중

앙은행(CBI)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실질이자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마

이너스로 유지되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187~188). 동시에 이들 은

행은 상당 부분 주요 정치정당과 그들 각각의 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

었다. 예를 들어 독립당에서 지명된 사람이 국가 소유의 란즈방키 은행

(Landsbanki)을 운영했고 ‘문어’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출해줄 것을 지시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잘 작동

했다. 출발 당시에는 초라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아이슬란드는] 

가처분소득의 양과 분배 모두에서 북유럽 평균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

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1). 그러나 사태는 곧 아이슬란드의 정

치경제를 변화시킬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새로운 사건은 1980년대 초 ‘기관차(The 

Locomotives)’로 알려진 “신자유주의/자유주의” 정치이해집단의 등장이다. 

란 즈 방 키

(Landsbanki) 

를~

방키=은행

동의어 중복

이하 이에 준

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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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단은 아이슬란드 대학교(University of Iceland)의 법학, 경영학 학생 출신

들이 주도했다. 그들은 1970년대 초 학생들이 운영했고 자유시장 사상을 촉

진시키는 데 이용되었던 비슷한 이름의 잡지로부터 자신들의 명칭을 차용

했다.

‘기관차’의 구성원들은 국영기업이 아이슬란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아이슬란드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노동-자본 갈등이 격렬해지

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변하는 정부가 유럽과 미국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기관차’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오드슨은 1982년 레이캬비크의 

시장이 되었다. 그는 적극적인 사유화 정책으로 다른 독립당 구성원들로부

터 지지를 받았고, 그의 지위는 빠르게 상승하여 결국 1991년 당 지도자와 

총리가 되었다. 그는 2004년 CBI의 수장이 되기 위해 사임할 때까지 14년간 

권력을 유지했다. 오드슨은 독립당 정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주류 인사였

지만, 그가 총리와 아이슬란드 신자유주의 개혁의 입안자로 성공적으로 부

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슬란드의 기성의 전통적인 부유한 가문들로 하여

금, 빠르고 체계적인 사유화가 그들의 부에 손해를 주거나 그들의 권력을 약

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킬 수 있었던”(Boyes, 2009: 33) 그의 능력 덕

분이었다.

아이슬란드의 지배적 가문들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은행업과 다른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소유 유

지, 작은 규모의 국가는 그들의 이윤창출 기회를 제한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긴장이 커질수록 독립당에 대한 오드슨의 지도력은 그들에

게 더욱더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오드슨은 총리가 되자마자 법인세율을 낮추고 국가 소유의 기업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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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변화는 아이슬란드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블록

인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한 1994년 이후에 일어났다. 아이슬란드는 회

원국의 지위로서 개방된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슬란드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사유화, 탈규제, 금융부문의 확장이 이윤을 제한하는 

자국의 시장규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빠르게 파

악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215).

은행 사유화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매우 통제되고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2003년에 완료되었다. 첫 번째로 사유화의 대상이 된 것은 작

은 투자은행이었다. ‘범고래(The Orcas)’로 알려진, 비교적 신흥의 기업집단

으로 구성된 가문이 그 은행의 지배권을 획득했고, 인수합병을 통해 아이슬

란드의 주요 세 은행 중 하나가 된 글리트니르(Glitnir) 은행을 창설했다. 거

대한 국영은행 두 곳 ― 란즈방키와 [나중에 카우프싱(Kaupthing) 은행이 될] 브

라다르방키(Buradarbanki) ― 이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정부는 입찰과정을 통

해 전자의 소유권 대부분은 독립당의 후원자인 ‘문어’ 가문에게, 후자는 진

보당의 후원자인 ‘오징어’ 가문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했다. 이 새로운 소유

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엘리트들이 소유

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들 각각의 은행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새로운 소유자들은 그들 각

각의 정당과 정당 지도자들에게로 돈이 되돌아가도록 했다(Boyes, 2009: 44; 

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2).

이렇게 형성된 아이슬란드 경제개혁은 국가와 지배엘리트 사이의 관계에

서, 후자의 상대적인 권력이 강화되는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그것은 엘

리트 간 관계의 재구성을, 특히 주요 가문들 사이의 결속 약화와 새로운 권

력중심의 등장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동반한 자유시장/자유주의적 수

사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국가사업을 둘러싼 폐쇄적인 유대관계를 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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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경제 전반의 독점지배를 끝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도, 그것을 실현하

는 것도 아니었다.

2. 성장과 공황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특히 2003~2007년 사이에 급성장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5.5%였고 실업률은 3.4% 이하에서 1%까지 감소했다(Bene-

diktsdottir et al., 2011: 186, 202). IMF는 아이슬란드가 2005년 기준 세계에서 

1인당 부(富)가 세 번째로 높은 국가라고 평가했다(Vaklimarsson, 2012). 나중

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성과는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 세 곳의 높은 레버

리지 성장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 성장은 2008년 경제 붕괴의 씨앗을 내포

하고 있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아이슬란드 은행 시스템 성장률은 전례 없던 

것이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185). 주요 은행 세 곳의 총 연말자산은 

2003년 GDP의 2배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7년에는 8배를 초과했고, 2008

년 6월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2: 134).

그 은행들의 확장은 주로 외화에 의지했다. 초기의 자금은 대부분 유럽 시

장에서 판매된 채권에서 나왔다. 2006년 유럽 시장으로부터 고립된 아이슬

란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해외 신용평가기구가 경고했을 때, 그 은행들은 

간단하게 미국 채권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듬해 란즈방키와 카우프싱 은

행은 또다시 다른 시장으로,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하는 해외소매

예금으로 눈을 돌렸다. 또한 세 은행 모두 유로시스템으로부터 간접담보대

출을 받기 위해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를 이용했다. 2004년 말까지 아이슬란

드는 GDP 대비 총 해외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였다(Ólafsson,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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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의 성장과정을 떠받쳤고, 또 결과적으로는 불안정하게 만든 

것은 은행들과 그 소유집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였다. 예를 들어 이 관계는 

아이슬란드 은행들이 해외 채권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핵심요인이었

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보통 그들의 높은 자기자본비율 덕분에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높은 비율은 기만적인 것이었는데, 그

것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주식가격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웨이

드(Robert H. Wade)와 시거게르스도티르(Silla Sigurgeirsdottir)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이슬란드의 새로운 은행 엘리트는 거품에 편승하고, 국가경제에 대한 그

들의 통제를 확장하려고 했으며,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동했다. 자신들의 주식

을 담보물로 이용하면서 그들은 자기 소유의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을 제공받

아왔고, 그 중 일부를 동일한 은행에서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하는 데에 다시 사

용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들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일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들은 다른 은행들을 포함한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도 같

은 일을 수행했다. 은행 A는 은행 B의 주주에게 대출해주었고, 그 담보물로서

의 주식으로 B의 주식을 더 구입함으로써 B의 주가를 올려주었다. 은행 B는 

은행 A 주주의 호의를 되갚았다. 순수하게 남는 결과는 새로운 화폐의 유입 없

이 두 은행의 주가가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었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3~14).

은행 엘리트들은 다수의 아이슬란드 사업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

금을 제공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아이슬란드 외부의 대량

투자에도 관여했다. 주요 대상은 의류판매점, 완구점, 영국의 축구팀, 미국

과 스칸디나비아의 슈퍼마켓이었다(Boyes,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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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은 주식시장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아이슬란드 주가를 상승시

켰다. 평균 주가는 2003~2007년 사이에 연평균 43.7% 상승했다. 또한 주

가 상승과 결부되어 손쉬워진 신용대출은 주택시장 거품을 야기했는데, 주

택가격은 같은 기간 한 해 평균 16.6%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은 기업과 가

계의 자산·대출·지출,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또한 성장은 엄청난 무역불균형을 낳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GDP

의 5%에서 2006년에는 20%로 상승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202).

이러한 금융 주도 성장과정은 CBI의 정책에 의해 더 힘을 얻었다. CBI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높였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와 다른 국가의 

이자율 격차가 벌어지자, 금융거래자들 ― 아이슬란드와 해외의 ― 은 아이슬

란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아이슬란드에서 빌려줌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아이슬란드 은행은 국내 소매대출에 열을 올렸다. “중개업자들은 동분서

주하면서 채무를 늘리고 신규 혹은 기존의 아이슬란드 크로나 채무를 더 낮

은 이자율의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으로 전환하라고 가계를 설득했

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14).1) 해외은행은 아이슬란드 채권을 구

입한 후, 그것을 ‘빙하(Glacier)’ 채권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는데, 그 이자율

은 유럽 이자율의 5배 이상이었다. 

화폐유입의 결과로 크로나의 가치는 유로화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통화

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아이슬란드인을 부유하게, 그들로 하여금 

수입품을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웨이드와 시거게르스도티르가 

지적했듯이, “캐리 트레이드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외환딜러들은 문제의 

첫 신호를 발견하자마자 회피한다. 이것이 은행들 ― 높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1) 자산가치의 90%까지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2004

년의 정부 결정은 아이슬란드 은행의 주택융자와 관련된 외화의 급증을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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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적이며, 신용이 바닥났을 때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 이 결국 파산할 

때 벌어지는 일이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22).

앞에서 서술했듯이, 아이슬란드 은행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경고는 2006

년에 제기되었다. 가장 큰 염려 중 하나는 은행자산의 질에 대한 것과, 문제

가 커졌을 때 정부자금이 국영은행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염려는 현실이 되었다. GDP의 20%까지 확대된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화폐유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크로나의 가치는 폭락할 것이었다. 그 

결과로 외화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은행체계의 지

급능력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또한 수입가격은 급상승하여 국내지출과 생

산을 감퇴시킬 것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아이슬란드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예측될 수도 있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졌듯이, 2006년 통화가치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그

러나 ‘작은 위기’는 빠르게 극복되었다. 아이슬란드 정부와 상공회의소는 

아이슬란드 은행체계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요 홍보 캠페인

을 시작했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자인 프레드릭 미시킨과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리차드 포츠 교수는 각각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더 중

요하게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의 부채전략을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그 은행들은 자신들의 약점과 새로운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

다. 그에 따라 란즈방키와 카우프싱 은행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예금을 

유치할 수 없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EEA

에서의 아이슬란드의 회원국 지위를 활용했다. 란즈방키는 2006년 10월 영

국, 2008년 5월 네덜란드에서 아이스세이브(Icesave)라고 불리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기관들 ― 옥스퍼드·캠브리

지 대학교, 런던 경찰청, 116곳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 이 아이스세이브 계좌에 

예금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2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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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es, 2009: 127). 카우프싱 은행은 2007년 독일과 몇몇 다른 유럽 국가에 

카우프싱 에지(Kaupthing Edge)를 설립함으로써 그 뒤를 따랐다. 

전략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은 다른 방향을 추구했다. 카우프싱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한 반면, 란즈방키는 해외지점으로 운영했다. 이 

차이는 중요했는데, 자회사가 해당 국가의 감독과 보호 아래 있는 동안, 지점

은 자국의 감독과 보호의 관할 아래 있었다. 2008년 유럽 투자자들은 아이스

세이브 계좌에 거의 105억 달러를 예금하고 있었다(Boyes, 2009: 133). 이 금

액은 아이슬란드 GDP의 절반을 넘는 액수였고, 아이슬란드의 통화당국은 

아이스세이브 사업의 실패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금융 우세의 성장은 아이슬란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과정상 모

순적인 것도 아니었다. 특히 미국 거품경제의 붕괴는 국제적인 영향에 의한 

일련의 금융충격을 유발했다. 파산 당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

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9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 파산은 국제신용시

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아이슬란드 은행과 경제의 붕괴를 이끌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 세 곳 중 가장 취약했던 글리트니르 은행은 최초

로 그 영향을 받았고, CBI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CBI를 이끌던 오드슨은 

중앙은행에게 글리트니르 은행 주식의 75%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의도

와는 상관없이, 그 행동은 아이슬란드 전체 은행체계의 국제적 신용도를 떨

어뜨렸다.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은 철회되었고, 아이스세이브의 해외지점

에서는 예금회수 사태가 발생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은행 세 곳은 2008년 10월의 첫 2주 사이에 파산했고 

아이슬란드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들 파산의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 그들의 파산은 “1위인 리먼 브라더스

(6,910억 달러), 2위인 워싱턴 뮤추얼(3,280억 달러)과 함께 역대 미국 파산규

모에 3위로 기록될 것이다. 각각 독립적으로 본다면, 카우프싱 은행(83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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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은 5위, 란즈방키(500억 달러)는 9위, 글리트니르 은행(490억 달러)은 10위

에 기록”(Benediktsdottir et al., 2011: 197)될 것이다.

은행들의 채무불이행은 통화위기, 주식시장 공황, 아이슬란드 기업과 가

계의 상환위기, 주택공황과 같은 급격한 그리고 서로 연관된 일련의 위기를 

이끌었다. 크로나는 2008년 유로화 대비 80% 이상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그 

가치의 75%를 상실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201). 실질임금은 2008년 

4.2% 하락했고 2009년에 다시 8% 하락했다(Ólafsson, 2011: 9). 실업률은 

2007년 1%에서 2009년 8%까지 급상승했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임금

과 노동시간을 감축당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203). 국가 성장의 기초

가 급속하고 허약하게 형성된 것이 놀랍지 않게도, 아이슬란드는 2008년에

서 2010년까지 총 9.3%의 GDP 감소를 겪으면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

한 경기침체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Ólafsson, 2011: 6).

특히 가계부문은 통화와 가격변동에 의해 크게 충격을 받았다. 2008년 초 

가계부채는 GDP의 100%와 동일했고, 심지어는 가처분소득의 225%보다 

더 높았다. 채무의 약 13%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통화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외화에 연동된 대출이었다.2) 가계부채의 약 80%는 인플

레이션에 연동된 것이고, 그 금액은 같은 기간 27% 상승했다.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와 집을 잃었다. 비금융사업 역시 피해를 입었

다. 2007년 말 그들의 채무는 GDP의 300%를 넘었고, 이 사업들이 은행에

서 대출한 총금액의 약 70%는 외화에 연동된 대출이었다(Benediktsdottir et 

al., 2011: 201; Ólafsson, 2011: 9, 11).

은행체계가 얼어붙고 통화가치는 폭락하면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10월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IMF는 원조조건으로 영국과 

2) 외화 연동금리대출은 크로나로 지불·상환되지만 외화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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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가 각각의 아이스세이브 예금자를 보상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아이슬란드가 변상할 것을 제시했다. 아이스세이브가 란즈방키의 

지점이었기 때문에 아이스란드 정부는 EEA의 회원국으로서 각 계좌마다 2

만 887유로의 최소예금보증보험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에게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했다. 두 정부는 아이슬

란드가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리지 않고 각각의 예금자들에게 그들이 잃은 

금액 전부를 변상했고, 아이슬란드에 그 금액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기를 

요구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그들의 조건을 승인하도록 압력

을 가하는 동안, 그 조건이 엄청난 세금 상승과 정부지출의 축소, 그리고 파

산한 민간은행의 해외지점이 부담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던 대다수의 아이슬란드인들은 그와 같은 어떠한 조약에도 강력

하게 반대했다. 외환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아이슬란드 정부는 결국 최소한, 

미래의 언젠가는 예금자의 일부에게는 보상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Boyes, 

2009: 178). 이 약속은 두 정부를 만족시켰고, 아이슬란드는 IMF로부터 21억 

달러를,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로부터 추가로 30억 달러를 대출받

았다.

3. 저항, 국가개입 그리고 회복

아이슬란드 정부에 반대하는 저항들은 공황이 발발한 거의 직후인 10월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레이캬비크 주요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 중 가장 큰 규

모의 토요 집회와 레이캬비크의 주요 극장에서 있었던 월요일 저녁 집회에 

의해 저항은 자리를 잡았다. 가장 공통적인 요구는 총리의 사임과 새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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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2009년 1월, 의회건물 밖에서 취사도구를 두

드리며 항의하던 2,000명의 시위대는 진압경찰에 의해 공격받았다. 이 사건

은 아이슬란드 언론이 “프라이팬 혁명(pots and pans revolution)”이라고 이름 

붙인 시위의 규모와 격렬함을 확대시켰다.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없게 되자 집권당이었던 독립당은 처음에는 

2009년 4월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연정 파트너였

던 사민주의연합(Social Democratic Alliance)이 지지를 철회하자 총리와 내각

은 사퇴했다. 사민주의연합과 좌파녹색운동(Left Green Movement)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공백을 채웠고, 이 연정이 4월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금까지 아

이슬란드는 세계금융공황의 결과로 정부를 사퇴시킨 유일한 국가이다. 또

한 아이슬란드는 2008년 9월의 여파로 명확하게 좌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

이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0: 23).

이후 몇 년간 아이슬란드의 진보적 정부는 다른 유럽의 정부들과는 상당

부분 다른 일련의 정책활동을 취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긴축이라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경제활동 구조와 양식을 되살리려 시도하기보다 다수의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재정·통화·주택시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 결과는 ≪블룸버그 뷰≫의 편집인들이 묘사

했듯 인상적이었다.

2008년 금융공황에 아이슬란드보다 더 극적으로 두드러진 국가는 거의 없

다. …… 그 이후로 아이슬란드는 꽤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이슬란드는 

IMF의 구제융자를 일정보다 빠르게 상환했다. 올해[2012]의 성장은 최선진

국 경제보다 더 높은 2.5%에 달할 것이다. 실업률은 절반으로 하락했다. 2월, 

피치레이팅스는 “비전통적인 공황 대응정책”을 만족스럽게 언급하며, 아이슬

란드의 투자등급 지위를 회복시켰다.3)

이름을 붙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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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국가적 위기에 대한 아이슬란드 정

부의 대응은 정말이지 관행에 매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경제회복을 

이끌어내는 데에 더 성공적이었고, 다른 유럽 정부들의 더 관습적인 대응들

보다도 대중의 복지를 잘 지켜냈다.

4. 재정정책

한 아이슬란드 분석가는 아이슬란드 정부의 재정정책과 다른 유럽 국가

들의 정책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지금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강타한 심각한 “크레

파(Kreppa)”4)와는 다르게, 아이슬란드는 파산한 은행을 구제하지 않았다. 유

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신조는, 유로화에 대한 신용을 약화시

키지 않기 위해서는 유로존에서 파산하는 은행은 없어야 하고, 손실을 입는 채

권소유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경기후퇴 당시 다른 유럽 국가와 아

이슬란드를 구별한 또 다른 결단력 있는 조치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막대한 대출금의 평가절하이다(Davíðsdóttir, 2012).

글리트니르 은행과 란즈방키는 2008년 10월 7일 국유화되었다. 카우프

싱 은행은 다음날 인수되었다. 세 은행 각각은 신규 은행과 예전의 은행, 둘

3) The Editors, “Fighting Recession the Icelandic Way,” Bloomberg View, September 26, 

2012. http://bloomberg.com

4) ‘크레파(Kreppa, 아이슬란드어로 ‘위기’－역주)’는 보통 “위기를 맞은”, “궁지에 빠지

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국가의 재정위기를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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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할되었다. 신규 국가 소유 은행들은 오직 예전 은행에 남아 있는 국제

적 의무 때문에 모든 저당권, 타 은행 융자, 그리고 예전 은행의 예금을 이어

받았다. 신규 은행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전 은행에 의해 유지되던 대

출은 대개 크게 할인되어 새로운 은행으로 이전되었다.

IMF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새로 창립된 은행 두 곳을 사유화했는데, 그것

은 세 번째 은행인 새로운 란즈방키의 사적 소유권의 지분을 늘리는 과정이

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예전 은행의 채권자들은 신규 은행에 재투자했다. 신

규 은행 세 곳 모두 “높은 자본비율로 구성이 재편되었고 ― 총자산의 16%를 

초과하여 ― 그 90%는 예금으로 자금이 조달되었다. 대부분의 더 작은 저축

은행 역시 재구성되었다.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슬란드의 예금액은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전부 보장되었다”(Darvas, 2011: 7).

정부는 또한 가계와 비금융사업의 채무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기 위한 절

차를 밟았다. 2010년 6월 대법원은 외화로 된 자동차 대출은 무효라는 판결

을 내렸고, 2010년 12월 의회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비슷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또한 2011년 6월 대법원은 기업 대출도 포함시켰다. 이 모든 대출금

은 “국내통화 대출금으로 전환되었고, 그로 인해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상당

히 줄었고, 이자율 역시(마찬가지로 소급되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이 발표한 

물가지수와 비연동된 최저 이자율로 다시 계산되었다”(Darvas, 2011: 6).

이러한 진전은 아이스세이브,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정부의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2009년 10월 유럽공동체

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55억 유로(아이슬란드 GDP의 약 50%)를 두 정부에 지불하겠다고 합의한 협

정문을 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의회는 마지못해 협정문에 동의했지

만,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국민투표 없이는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

표했다. 2010년 5월 투표자들은 93%의 반대로 협정을 거부했다. 지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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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고 이자율은 낮춘 새로운 협정내용이 합의되었다. 2011년 4월에 

새로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이번에는 투표자의 66%가 거부했다.

이 두 번째 투표 이후 유럽자유무역연합 감독기구는 유럽자유무역연합 

법원에 아이슬란드를 제소했다. 2013년 1월에야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많은 이들이 놀랄 내용이었는데, 법원은 “아이슬란드에서 벌어진 체계적인 

은행 파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예금보험에 대한 규정은 유효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두 정부에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란즈방키의 자산을 판매해 얻은 돈으로 

EEA의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최소예금 보험금의 90% 이상을 이미 상환

한 상태였다(Myles, 2013).

5. 통화정책

아이슬란드의 통화는 해외자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 직전의 팽창기간 동안 강세를 유

지했다. 은행체계의 파산으로 그 유입은 중단되었고, 크로나의 가치는 폭락

했다. 그 하락은 국가의 경제 문제를 심화시켰다. 많은 가계와 기업은 국내

가격으로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외화연동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서

술했듯, 정부는 이러한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출을 국내통화로 재조정

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태 전개로부터 발생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통화가치 하락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특히 그로 인해 아이슬란

드는 빠르게 국제경쟁력과 경제적 유인을 회복할 수 있었다. 2009년 아이슬

란드는 부분적으로 수출 회복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유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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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Eurostat)에서 발표한 재화, 서비스 실질수출액 통계 대상 34개국 중 아

이슬란드가 2008년 대비 2009년에 성장을 보인 유일한 국가였다”(Darvas, 

2011: 10). 게다가 상승한 수출액은 국가 내 수입대체산업의 회복도 촉진시

켰다.

아이슬란드의 공황 사례는 아일랜드나 라트비아와 자주 비교된다. 세 국

가 모두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외부채와 채무 거품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

고, 세 국가 모두 대체로 같은 이유로 경제붕괴를 겪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와 라트비아는 아이슬란드보다 더 급격한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그들의 회

복세는 더 미약했고 가혹했다(Darvas, 2011: 9~14).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일랜드나 라트비아 모두 그들 각각의 통

화가치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데, 전자는 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했

고, 후자는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와 라트

비아 모두 “내적 평가절하”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요받았다. 달리 말해, 그들은 그들 각각의 경제적 경쟁력을 증가시키

기 위해 국내임금과 비용 삭감에 의존했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통화정책은 대부분의 다국적 자본의 이동을 불법화하

는 엄격한 자본통제의 사용을 포함했다.5) 이러한 통제는 아이슬란드 GDP

의 50%에 가까운 약 8억 달러의 해외유출을 차단했다. 만약 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유출은 완전한 통화붕괴를 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

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통제 덕분에 크로나는 약세로 거래되었지

만, 곧 강세화되고 안정화되었다.

5)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Government of Iceland, Act No.127/2011 Amending the 

Foreign Exchange Act, the Customs Act and the Act on the Central Bank of Iceland, 

article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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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정책

정부는 주택거품 붕괴에 의해 야기된 가계자산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

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밟았다. IMF가 

설명했듯, 정부는 “일시적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그들의 주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주택시장 붕괴를 야기하는 압류의 증폭을 예방하

기 위한” 다수의 조치를 빠르게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했다.

압류에 대한 유예, 환율과 소비자물가지수 연동대출을 고려한 채무상환의 

일시적 보류, 그리고 이러한 대출의 지불연기(지불조정). 자격에 맞는 대출가

계 중 절반 정도는 각각 소비자물가지수 연동대출로 15~20%, 환율연동대출

로 30~40%의 현재 채무상환지급액을 감소시키는 지불조정을 이용했다(IMF, 

2012: 107).

그 후 정부는 확대된 장기보조금 제공 계획을 담은 몇몇 새로운 조치를 도

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 대안과 세입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했을 뿐 아

니라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급액을 줄였다. 예를 들어 처음에 

정부는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그들이 대개 옴부즈맨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

들과 직접 채무가치 절하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획을 추진했다. 

느린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대출금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의 주

택담보대출액을 가계자산의 110%까지 줄여주는 채무변제 계획을 도입했

다. 노동자들이 그 계획의 주요 수혜자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재정지

원액은 보통의 주택과 가족 규모에 해당하는 가치에 제한되었다. 특히 심각

한 재정적 위기에 빠진 가계에게는 더 큰 채무가치 절하 가능성과 더 꼼꼼한 

재정적 검토가 가능했다(Ólafsson, 20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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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서술했듯, 정부는 외화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을 불법으로 규정

했는데, 그것은 가계가 더 이상 통화의 약세 때문에 오른 금액을 지불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택소유자가 

그들의 이자지급의무를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산조사 결과에 따른 보

조금 지급, 주택담보대출 이자세 할인과 특별보조금을 제공했는데, 이 조치

들은 금융기관과 연금기금에 대한 특별세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Ólafsson, 

2011: 20). 

결과적으로 정부는 새로운 임대조건을 포함해 가정주택에 대한 더 다양

한 조건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방정부, NGO”와 공조하였다. 또한 

그것은 저소득 가정의 집세 할인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다(Ólafsson, 2011).

7. 사회정책

2009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공황의 결과로 GDP의 13.5%로 상승한 재정

적자와 함께 심각한 국가재정상의 문제에 직면했다. 인상 깊게도, 2011년 

아이슬란드는 일제히 강화된 핵심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에 반

하여, 전반적인 지출과 적자를 GDP의 2.3%로 줄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7~2010년 동안 실업수당을 늘렸고, 노동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게다가 자산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수

당과 최소연금수당을 현저하게 인상했다(Ólafsson, 2011: 13~14).

같은 기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을 위한 보조금을 108.1%까지 

올렸는데, 이것은 40.6% 상승한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었다. 이러한 상승은 이자액을 위한 평균 가계보조금을 총 이자액의 13%에

서 20%로 확대시켰다. 더 나아가 이자 할인은 노동계급 가계를 주로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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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평균 소득 가계의 이자액의 약 1/3이 2010년 정부

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Ólafsson, 2011: 14).

정부는 노동시장 개입에도 참여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거의 평균 임금인

상의 2배, 물가상승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현저하게 인상했다

(Ólafsson, 2011). 요컨대, 대부분의 사회지표는 여전히 과거 정점을 밑돌았고 

공황의 여파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정부의 정책은 노동

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데에 대체로 성공했다.

또한 금융시장은 아이슬란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많은 분

석가들이 아이슬란드는 자본통제를 유지하고 아이스세이브 채무를 해결하

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대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이미 시장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보인다. 아이슬

란드 정부는 [2011년] 6월 국가부채로 약 6% 이자율의 채권 10억 달러를 발

행했다. 이것은 투자자에 의해 2배로 초과신청되었다”(Chu, 2011). 2012년 

기준으로, “벨기에에서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든 비용

과 아이슬란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보험을 든 비용은 대략 같았다”(Valdi-

marsson, 2012).

이 기록을 고려할 때, 아이슬란드가 신자유주의의 많은 저항자들에게 하

나의 모델과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된다. 조셉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다수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힘에 대한 신

뢰에 대해, 최소한 공황기간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 우수하다는 주

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지적했다(Davíðsdóttir, 2012). 나오미 

클라인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은 “충격요법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아이슬란드를 사례로 들었다(Andersen, 2011).6)

6) 클라인은 현지자료를 통해 발전양상에 관해 더 많이 연구한 이후, 아이슬란드 사태가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사회적 변화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고려할 때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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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혁의 한계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국가의 활동이 대중의 이해관계를 방어함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국가정책이 자본가계급의 논

리에 갇힌 채로 남을 때에는 대중이 얻은 성과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폭

로한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아이슬란드는 사민주의연합과 더 

소규모의 좌파녹색운동의 연정이 집권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

듯이 그 정부는 대체로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한 대중운동에 부응하는 정책

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는 개혁과정에 심각한 제한

을 가했는데, 국가 능력의 약화와 그때까지 획득된 많은 성과들의 파기를 이

끌어낼 수 있는 듯했다. 아이슬란드의 활동가들은, 아이슬란드 외부의 활동

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러한 한계와 그 정치적·사회적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아르니 다니엘 줄리어슨이 설명했듯: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아이슬란드 아탁(Attac)은 프랑스 아탁과 스페

인 아탁의 구성원들로부터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혁명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

기 시작했다.7) 활동가들까지도 조용한 혁명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아이슬란드

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 아탁이 느릿느릿 대답했을 때 ―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어떤 

종류의 혁명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 국제 

활동가들은 아이슬란드 은행은 국유화되었고, 정부는 실각했으며, 아이슬란

7) 아탁(Attac)은 국제금융관세연대의 약자이다. 이 단체는 많은 국가에 독립적인 지부를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금융투기에 대한 토빈세 도입을 지지한다는 단일한 목적으

로 시작된 운동이지만, 현재 각 지부들은 세계화와 채무와 관련된 문제들에도 개입하

고 있다.

삭제해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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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중앙은행의 관리자들은 교체되었고, 아이스세이브 교섭 내용에 대한 거부

로서 아이슬란드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모든 것들

은 사실이었지만, 심지어 이것이 매우 강력하고 성공적인 저항운동이고 신자

유주의적 질서의 붕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중적 반응 중 하나이며 2011년까

지도 확실하게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아탁은 이것을 혁명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 

따라서, 아이슬란드의 활동가들과 반신자유주의자에게 이 상황은 조금은 

어색했다. 결과적으로 아이슬란드가 국제 활동가 사회의 감탄을 받을 만한 무

언가를 창조했을 때, 아이슬란드의 활동가 집단은 그 사태의 본질을 외국인들

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마지못해 인정했다. 왜 그런가?(Júl íusson, 2011)

이유 중 하나는 국영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의 성격이었다. 위에서 논의했

듯,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의 주요 민간은행 세 곳을 파산하도록 둔 후 새

로운 국영은행 세 곳을 창설했는데, 각 은행은 예전의 은행에서 새로운 은행

으로 융자와 예금을 이전하는 것에 의존했다. 그 과정 동안 많은 해외 채권

자들은 민간은행 세 곳에서 발행했던 채권을 유지했다. 은행들의 파산과 함

께 가치회복을 포기한 많은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을 “탐욕스러운” 투자

자들에게 헐값으로 판매했다. IMF의 압력을 받고 있던 정부가 새롭게 설립

된 국영은행 두 곳을 사유화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투자자들은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채권

을 신규 은행의 지배주식으로 정부와 거래했다.

예전 은행들에 의한 대출들은 신규 은행으로 이전되면서 많은 할인을 받

았다. 정부가 신규 은행으로 하여금 할인의 부담을 대출자들과 함께 나누도

록 했을 때, 이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다. 그 결과 “액면가의 30~50%로 

습득된 가계부채는 100%로 상승되어 재평가되었다. …… 따라서 지불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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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만큼의 높은 채무가 장부상에 남았는데, 이 양도가격은 금융 약탈자들

에게는 횡재로 작용했지만, 채무자에게는 1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역

자산으로 인한 채무까지 지도록 했다”(Arnarson et al., 2011).

정부는 여전히 새로 설립된 세 번째 은행인 란즈방킨(Landsbankinn)의 지

분 81.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유지분을 2/3로 내리기 위해 충분

할 만큼 주식을 판매하도록 전념하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주식의 작은 부

분은 다른 두 은행에 판매하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Koranyi, 2012).

아이슬란드 활동가들이 우려했던 또 다른 이유는 자본을 통제하는 체제

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었다. 정부의 최초 목표마감일은 2013년이

었지만, 2015년까지 연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강력한 수출회사와 

투자관계자들은 정부에게 가능한 서두르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선거에서의 사민주의연합의 패배에 핵심적으로 기여

한 것은 유로화 지역에서의 아이슬란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결정

이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자본통제뿐만 아니라 자국통화 역시 포기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했다.8) 아이슬란드는 2009년 7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을 했

다. 형식적인 절차가 약 1년 후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뉴욕타

임스≫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이제 EU의 신규 가입국이 수행해야 할 35

개의 조항 35개 10개를 끝냈는데, 그 속도는 스테판 훌 확대위원이 말했듯

이 2006년 새로운 조항이 도입된 이래 어떤 국가보다도 빨랐다”(Geitner, 

2012). 선거에서 패배하기 얼마 전까지도 사민주의연합은 공황이 진행 중인 

유로화 지역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새로운 정부는 일

반적인 부조제도로, 즉시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Valdimar-

8) 독립당 지도자들은 아이슬란드 크로나를 미국 달러나 캐나다 달러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변화로 아이슬란드가 자본도피의 위험 없이 자본통제를 즉시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5개의 조항 중 

1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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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 2013).

최소한 혁명적인 과정은, 점차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것이면서 동시

에 내수 중심과 완전고용의 성장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의 핵심요소

인 공적으로 소유·관리되는 은행체계와 자본통제체제에 대한 국가공약을 

포함할 수도 있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해외의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에게 거대 은행 세 곳 중 두 

곳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들의 시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넘겨주었다.

9. 아이슬란드 사례의 교훈

아이슬란드의 대중운동은 그 성과에 있어서 주목받을 만하며 2013년 4월

의 선거패배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받을 가치가 

있다. 더 일반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을 조직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용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첫째, 정책상의 실수나 과격분자에 의한 정부 장악으로 인해 국가가 신자

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이윤 

추구를 위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자본주의적 욕구와, 그것을 위해서는 규

제의 측면과 지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더 많은 시장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인

식의 표현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도입이 자본가계급 간 관계에 대대적인 변

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둘째,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팽창이 그 자신의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

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이고, 시장의 힘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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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억제될수록 경제는 더 빨리 성장하고 더 극적으로 추락한다. 특히 아이슬

란드의 사례는 우리의 복지가 얼마나 쉽게 투자관계자들의 음모에 의해 위

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운 예시를 보여준다.

셋째, 국가가 다방면의 서로 연결된 시장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인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국의 사례와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시장을 재구성하고 지휘하는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공황에 대응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해

진다는 점이다.

넷째, 공황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자유화와 사유화를 추

진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 공황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을 지휘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는 

마찬가지로 같은 정책의 든든한 수호자로도 남는다. 책임을 져야 할 정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더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중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지배적인 이해관계는 강력한 입지를 유지했고, 권력으로

의 복귀를 주장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언론은 여전히 독립당

의 지배하에 있었고, 전 총리인 오드슨은 아이슬란드의 주요 일간지의 편집

장이다. “독립당의 다수의견은 ‘공황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라는 

의미에서 ‘일류 아이슬란드는 해외에서 불어온 완벽한 폭풍에 강타당한 것

이다’라고 계속해서 믿는 입장이다. 현재의 [사민주의] 정부가 그들의 문제

에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국민 대다수가 성공적으로 설득되었다는 것을, 투

표결과는 보여준다”(Wade and Sigurgeirsdottir, 2012: 141). 사민주의연합과 좌

파녹색운동이 23%의 득표율을 얻은 데 비해, 독립당과 진보당은 51%가 넘

는 득표율을 획득하면서 2013년 4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다섯째, 공황기 동안 사민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중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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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사회적 변화의 의제를 향한 지지를 자

동적으로 형성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민주의 정당

들이 그들의 개입을 일시적인 것, 특별한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

으로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일단 안정이 회복되면 자본주의적 이해관

계는, 성장에 족쇄가 되지 않기 위해 이러한 개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혁명적 과정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단

지 공적소유와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국가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적 지

지를 건설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본주의적 규칙의 정당성에 직접

적으로 도전하고 사회적 소유와 생산, 분배 양식의 새로운 전망을 고양시키

는 운동의 일부로서 그것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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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아류제국주의의 지정학 경제의 대두, 생태사회경제적 

조건의 저하, 아래로부터의 BRICS에 대한 저항의 등장

패트릭 본드 |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대학교 교수

1)

1. 머리말

글로벌 금융구조에 대한 극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명백한 편이지만, 아직 

이런 상식은 변화를 아래에서나 위에서나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re, 2013)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세계여론조

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사람들의 3분의 1만이 주요한 위협으

로 ‘국제 금융 불안정성’을 꼽아(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52%에 못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

의 무시는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1994년에 자유화가 승리하고, 란드화는 몇 

주 만에 7번이나 급락하여 15%가 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   이 글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한국정부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3S1A5B8a01055117)을 받은 것이다.

?

전체적으로 번역상 부자연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손을 많이 
보기 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은 물음표 표
기만 했습니다.

참고자료가 없는 것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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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보다 관대한 태도는 전 세계의 전형적 문제인 금융산업과 동맹

인 정부로부터의 유화적인 메시지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 남아공 란드화는 다시 붕괴하였는데, 재무부 장관

인 프라빈 고단(Pravin Gordhan)은 “우리는 변동환율제이며, 이 시기에 우리

가 통제하기 힘든 사건으로부터 나온 충격의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고 장

담하였다(Reuters, 2013). 그러나 란드화는 예전에 존재했던 자본통제 유형의 

방어, 특히 몇 년 전에는 존재하였던 지역환율통제(1985~1995년에 있었던 금

융 란드 시스템) 없이 출렁거렸다.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는 미국 금융기구들

은 1990년대 클린턴 정부하에서 붕괴되었고, 뉴욕의 은행가들은 더 많은 이

윤을 벌었다(Palast, 2013). 탈규제화는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서의 

금융화의 등장에 영향을 받았고 세계통화 질서를 만들었다. 이 변동성은 더 

불안정하게 되었고, 지불적자의 큰 균형은 남아프리카의 총 외채를 15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시켰다. 그 시점은 2014년에 도달하고, 30년 전 윌렘포

타 대통령 시절의 GDP 대비 부채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고단은 가끔씩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3년 8월 미국 금융정

책 컨퍼런스 중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의 동료들에 대

해 “전 세계적인 일관되고 응집력 있는 대응으로 통화의 변동성을 감소시키

는 데 무능력하며, 또한 감정적으로도 그렇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England and Harding, 2013). 그 다음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서 고단은 곧 설립된 BRICS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과 비상외환

보유고 합의(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를 축하하는 BRICS 네트

워크에 참여하였다. 과연 이 두 가지가 다가올 혼란스러운 세계 금융환경에

서의 브레튼우즈 제도에 대한 초보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가? 대공황과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은행을 회복시키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설립한 지 거의 70년이 지났으며, BRICS는 워싱턴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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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남반구 중심적, 국가 주도적 자본축적으로 대체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쨌든 그것은 수사적인데, 하지만 2013년 중반 BRICS의 전략이 국제 금

융구조의 자멸과 완전히 다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

엇보다 남아공 재무부 관료에 따르면, CRA의 목표 중 하나는 “현존하는 국

제적 합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나 아시아 통화기금 역

시 유사한 절충물인데, IMF 관료들에 의해 총체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정복

당하는 치욕을 겪은 1997~1998년 아시아 위기 시에도 그랬다.

BRICS 신개발은행의 위태로운 점은 제도적 리더십과 위상인데, 2013년 

4월 BRICS 더반 정상회담에 참석한 러시아가 G20 재무장관 회담과 정상회

담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위태로움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주는 충분한 조짐일 수는 있다. BRICS 신

개발은행의 500억 달러 자본금은 매년 그것보다 더 많이 대부해주거나 투자

하는 세계은행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의 CRA

는 심각한 금융위기 시에는 손쉽게 소진될 수 있다. 아마도 총금액은 몇 년 

내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러시아의 기록적인 570억 달러 긴급

구제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하룻밤 사이에 군중심리적 형태로 진행된 

금융자금회수를 멈추는 데 500억 달러 패키지를 필요로 했던, 1990년대 중

반에 목격한 신흥시장 금융위기에 대처하기에 그것은 너무 초라한 규모이

기 때문이다. 이후 러시아의 위기는 남아공의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의 가장 심각한 통화위기를 직접적으로 촉진하였으며, 남아공 중앙은행 총

재 크리스 스탈스(Chris Stals)는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2주에 걸쳐 이

자율을 8% 올렸고, 그리하여 경제는 경기후퇴로 진입하였다(Bond, 2003).

15년 후 위험은 더 커졌고, 남아공은 여전히 이전의 취약함으로부터 배우

는 데 실패하였다. 2013년 중반 수조 달러 가치의 금융자산이 증발되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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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BRICS에서 극심한 통화위기로 몰고 갔다. 아마도 원인은 미 연준 정

책의 변화, 즉 Fed의 ‘테이퍼링’과 때문에 은행들에게 더 적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실시된다는 것과 몇 주 만에 이자율이 2배로 뛰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후 신흥시장과 급락한 남아공의 란드, 브라질의 헤알, 러시아의 루

블, 특히 인도의 루피로부터 극적인 자본유출을 야기하였다.

많은 이들이 언급하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13)가 보도했

듯이 “성장세의 신흥시장들은 선진국의 취약함을 보완하지 못한다.” 영향

력 있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스웨덴 경제학자 앤더스 애슬런드(Aslund, 

2013)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BRICS 파티는 끝났다. 그들의 전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려운 시기에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

며, 호황기에 그들은 용기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 남아공 야당의 

당수 토니 레온(Leon, 2013)은 “발전 중인 시장경제는 투자자의 공동체의 열

렬한 사랑을 얻었다. 그 로맨스는 비난으로 대체되었다”고 덧붙였다. 

신자유주의적인 BRICS 비관주의자와 질투심은 의미 없는 것이 되었고, 

BRICS의 자신감은 일시적인 금융적 변동 때문이 아니라 몇몇 나라들의 고

질적인 문제 때문에 증대하였다. 칭화대학교 경제학자 리다오쿠이(Li Dokui)

가 2013년 9월에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에 대한 감소는 더 이상 가치상승이 

없다는 점에서 ‘위안’에 있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였다(Tian, 2013). 하

지만 동시에 그는 “BRICS 개념은 사라지고, 중국과 다른 신흥경제만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메릴린치 경제학자 루팅(Lu Ting)은 “중국은 지속적

인 경상수지 흑자, 적은 외채, 막대한 외환보유고, 높은 저축과 자본통제로 

인한 영향에 대체로 면역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심각한 위험에 대한 

공식적, 다자적인 인식도 제기되는데, IMF 부총재 주민(Zhu Min)은 “만약 

중국이 환율자율화를 통해 자본계정을 개방하면 글로벌 위기를 촉진할 것

이며, 이는 IMF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는 의견이다”고 말하였다(Tian,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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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태사회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 즉 BRICS가 단지 상품 사이클의 

종언, 금융적 긴축, 신용제약으로 제기된 문제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이 글로벌 권력구조를 바꾸고, 동시에 잠재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바

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런 논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논

박을 통해 논의할 것은 아니고, 독자들이 라디카 데사이(Desai, 2013), 페페 

에스페시토(Espesito, 2013), 글랜 포드(Ford, 2013), 도트 키트(Keet, 2013), 빌 

마틴(Martin, 2013), 윌리엄 페섹(Pesek, 2013), 발디미르 슈빈(Shubin, 2013), 제

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2013)의 BRICS 낙관론 분석을 살펴보

면 된다.

모든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2013년 9월 시리아 폭격을 막아낸 것을 

제외하고는 BRICS의 지도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전략이 여태까지는 세계경

제, 생태위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F 

안에서 중국의 투표권이 상당히 증대하였지만, 이 기관의 어젠다에는 별다

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세계은행에 대해서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이 지명한 김용이 BRICS의 연합된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총재가 되었다

(Fry, 2012). 

그러므로 BRICS 지도자들이 브레튼우즈 시스템과 다른 글로벌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합

당한 일이다. 무엇보다 개발금융을 변혁하는 데 있어, 이미 그들이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2007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가 설립

하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지지

한 남반구은행(the Bank of the South)이다. 남반구은행은 2013년에 자본금이 

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발금융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고, 특히 에콰도르의 급진 경제학자 페드로 파예즈(Pedro Paez)에 의해 그 

구조가 개선된 뒤로 더욱 그렇다. 반면에 BRICS는 가장 불평등하고, 본질적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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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급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세계금융의 현상유지와 안

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증거는 중국이 1.3조 달러가 넘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워싱턴의 막대한 무역적자에 대해 계속 돈을 대주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2013년 중반 중국은 400억 달러 정도의 미 재무부 채권을 팔

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워싱턴의 파워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하물며 전 세

계에서 더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새 통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더욱 아니며, 그 

대신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연준의 이해관계에 편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ICS의 통화들 또는 바터무역을 이용하거나, 미국 달러가 세계

의 시뇨리지를 갖는(즉, 워싱턴 관료들이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든 기축통화인) 파

괴적인 시스템을 끝내자는 수사는 증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정말 위안이 

언젠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면, 속도는 아주 느리게 진행될 것이

며, 그동안에는 2013년 금융적 혼란에서 보여주듯이 다른 BRICS들이 대가

를 치러야 할 것이다.

BRICS의 경험은 개발금융의 좁은 분야에서도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있

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좀 더 핵심적 측면은 금융을 통해 작동하며, 금융가

들은 여전히 남아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적 맥락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면 남아공의 특수한 입장을 살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아류제국주의적 권력(모든 문명화된 시민들

에 의해 혐오되는 불량국가)의 한 종류에서 1994년 엄청난 정당성을 지닌 또 

다른 모습으로 극적으로 변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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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비즈니스 데이(Business Day)≫의 피터 부르스(Bruce, 2003)는 “이라크 전

쟁 개전 이후 몇 개월 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프리토리아 방문은 깊은 인

상을 남겼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조지 부시와 타보 음베키 대통령 간의 인

간적이고, 긴밀한 신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빈번한 포옹, 토닥거림 등

은 외교적 관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넬슨 만델라와 음베키 대통령 시절에 

수용한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의 외교적 관례는 꽤나 인상적인데, 

조지 부시의 호의를 정당화해줄 만하다. 아마도 음베키는 또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짐바브웨 문제에 대해선 ‘선봉

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Biti, 2013).

민주주의의 첫 10년 동안 프리토리아의 의원들은 국제무대에서 초대받거

나, 의장직을 역임하거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IMF와 세계은행의 이사

∙ 비동맹회의와 저·중위소득 나라들의 모임 G77 그룹

∙ UN 무역개발회의

∙ 영연방

∙ 아프리카단결기구(OAU)와 이후 출범한 아프리카연합(AU)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이하 생략)

음베키는 남아공에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꽤 노력하였는

데, 2005년부터 약 3년 동안 진행된 제이컵 주마(Jacob Zuma)를 궁지에 몰려

했던, 성공하지 못한 캠페인에 대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었다. 

음베키가 2008년 9월 그의 정당지도자들에 의해 탄핵되고 난 후 세계경제

참고문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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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제히 붕괴하였으며, 국제금융을 중재하는 새로운 권력 지형이 필요하

게 되었다. 관리형 대통령인 칼레마 모틀란테(Kgalema Motlanthe)는 2008년 

워싱턴,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였다. 런던 G20 정

상회담에서 재무부 장관 트레버 마누엘(Trevor Manuel)은 IMF의 자본재편이

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9년 후반 주마 대통령이 수행한 첫 번째 주요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은 UN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코펜하겐 협정에 다른 4개 가

맹국과 더불어서 조인하는 것이었다. 2010년 중반에 그는 축구 월드컵을 개

최하였고, 중국의 초대로 BRIC 클럽에 합류할 수 있었다. 2011년 주마는 

UN 글로벌 지속가능성 고위급 패널에 반기문과 더불어 공동의장을 역임하

여 국제무대에서 부상하였다. 2011년 12월 주마 대통령과 은코아나 마샤바

네(Nkoana-Mashabane) 외교부 장관은 UN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그의 전 부인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니코사자나 들라

미니 주마(Nkosazana Dlamini-Zuma)는 아프리카연합 의장이 되었다. 2013년

에는 주마가 BRICS 회담을 개최하여, 고도성장 경제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풍부한 기회들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실현되었는가? 필자가 

다른 곳에서 논의한 것은 아래와 같다(Bond, 2003, 2006a, 2006b, 2009, 2012).

∙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의 운영에 있어 단지 사소한 변화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신에 중국에 친화적인 투표권의 변화가 있었고, 

이는 남아공 재무부 장관이 그 기관의 개발위원회 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 비동맹회의와 G77은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단일한 입장에서 중국

의 잠재적으로 거대한 권력과 씨름할 수 없는 상황이다.

BRICs

2012a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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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무역개발기구는 남아공 무역부 장관인 알렉 에르윈(Alec Erwin)이 

의장인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의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 영연방의 주요한 도전이었지만, 결국 짐바브웨를 민주주의로 이행시키

는 데 실패하였다.

∙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haddafi)의 영향력하에 있던 아프리카연합

은 2012년 들라미니 주마의 의장 입후보를 둘러싼 영어권/프랑스어권 

간의 균열로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은 이전의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강

력한 나라(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의 시민이 그런 주요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협정 때문이었다.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는 경제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무능했으

며, 남아공의 지배하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못한 자유권을 방어하는 

데(예를 들어 무가베의 2000년대 토지재분배에 대한 백인 농민들의 소유권)에

도 무능하였다. (이하 생략)

이 모든 것에 대해 평론가 쏘렐라 맹쿠(Mangcu, 2013)는 “프리토리아의 정

치인-요하네스버그 기업 동맹은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글로벌 자원에 대한 

단순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맹쿠는 남아공의 지배계급이 

수행한 위의 것들 중 “미국과 논쟁이 될 만한 외교정책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마 과장법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시리아와 리

비아의 경우 프리토리아는 미국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사안의 경우에 얼마나 워싱턴과 프리

토리아가 의기투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공 관료들은 해외 테러

리스트로 추정된 자에 대한 위헌적인 용의자 인도에 공모하였는데, 이는 고

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발적 국외추방을 의미한다(Ross, 2010). 아이러니하

게도 테러리스트의 명단에는 넬슨 만델라가 올라와 있는데, 이는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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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가 그를 감옥에 수감하는 것을 도와준 이후로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입

장유지를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2008년 의회투표를 거쳐 명단에서 지워졌

다. 전직 남아공 주택부 장관이자 광산업 거물인 토쿄 섹스월(Tokyo Sexwale)

은 2013년 후반까지 그가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일도 있었다. 카디자 파텔(Patel, 2013)에 따르면 신식민주의적 서구 권

력과의 협력은 후자의 호의를 필요로 하는데, 2013년 10월 프랑수아 올랑드

의 방문은 적개심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으로 승인되었고, 그는 대륙 북부의 

군사적 책임을 공유하고자 방문한 것이었다. 주마는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보다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에 더 수용적이었다. 외교

부의 에브라힘 에브라힘(Ebrahim Ebrahim)은 말리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프

랑스의 개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재시켰는데, 말리와 코트디부아르의 단 

하나의 차이는 올랑드가 주마에게 전화하여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고,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우리 대통령에

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런 선행적 평가로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 프리토리아는 서

구의 아류제국주의적 동맹인가? 만약 당신이 이 범주를 받아들인다면, 뒤따

르는 위험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은코아나 마샤바네(Nkoana- 

Mashabane, 2013)는 “고전적 제국주의론이나, 월러스틴의 중심-주변 모델을 

이 상황에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이론들이 이해하고 설

명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 이 경우 안타까운 문제는 그런 지적 담론들이 

역사에 의해 비일관되거나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반론을 제기하자면, 일관된다는 것의 전제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약탈행

위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엄청난 불균등결합발전의 논리를 따르

는 것인가? 용어 ‘아류제국주의’는 그런 일관된 형태를 묘사하는 하나의 방

식이다.

2013a

2013b

?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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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류제국주의 혹은 반제국주의 BRICS?

1965년 루이 마우로 마리니(Marini, 1965: 22)는 아류제국주의를 “제국주

의적 팽창, 핵심 국가의 입장을 담보하는 팽창의 활발한 협력”으로 정의하

였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 그의 선견지명이 적극적 동맹으로서 브라질, 러

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BRICS)의 대두라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2013년에 

이들 다섯 핵심 국가들은 전통적 3대 강대국(미국, EU, 일본)을 감싸안는 분

명한 제국주의의 협력자였다. 그들은 글로벌 제도적 권력구조를 자본개편

하고, 재승인하여 신자유주의의 명분을 강화시켰다. 그들은 과잉생산적-과

잉소비적 난개발을 추동하며 중심부의 논리와 공모하였다. 또한 그들은 기

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세계적 환경재앙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그들

은 어떤 잠재적으로 작동 가능한 세계적 규모의 생태적 규제에 대한 사보타

지에 동조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제국주의에서 그들의 역할은 적대적인 것

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었다.

몇몇 이들에게 혼란스럽게 BRICS 정권들은 이러한 어젠다를 그들이 급

진적으로, 이따금 반제국주의적 수사와 외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동시에 실

천하였다. 예를 들어 그런 행위들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들의 내부적, 

국가주의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다. 2013년 중반 두 사건에서, 워

싱턴의 입장을 보류하게 만드는 외교전략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시리아의 경우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강한 반대를 조직하

였고, 다른 BRICS의 지지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아

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폐기를 촉진하는 대안전략을 제시하였다. 오바마는 

자신의 폭격 경고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목표

로서 미국 NSA가 세계의 대부분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해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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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내부고발자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것이

었다. 호세프 대통령은 2013년 10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워싱턴으로의 

국빈방문을 취소하였다.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NSA 해킹의 또 다른 피해자였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미국에 의한 경제스파

이 활동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스노든은 미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에서 망명자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스노든이 이전 

미국 내부고발자인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비극적 운명을 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 정부는 그린피스 활동가 30명을 북극 석유 채취를 반

대한다는 이유로 체포하였으며, 그들은 15년의 형기에 직면하였다.

2013년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BRICS는 다방면에서 축적과정과 지정

학을 더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 활발한 협력자였다. 그 중 하나는 아프리카에

서의 제국주의적, 아류제국주의적 지정학적 관계였다. 다른 하나는 프리토

리아의 신자유주의 정당화인데, 특히 달러 헤게모니라는 측면에서 미국 권

력의 강화였다. 신자유주의는 개별 BRICS 나라들의 금융자본, 상업자본 분

파들이 크게 혜택을 본 프로젝트였다. 남아공에서 아류제국주의적 지역권 

지배에 대한 오랜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었고, 부분적으로는 남아공 기업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새로운 현상은 경제의 ‘금융화’이다. 금

융규제는 1990년대 동안 인종적 아파르트헤이트에서 계급적 아파르트헤이

트로 넘어가는 ‘엘리트적 이행’의 필요조건이었고, 이 과정은 동시에 아류

제국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Ashman, Fine and Newman, 2011; Bond, 2005; 

Mohammed, 2010; TerreBlanch, 2012).

아프리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류제국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최근 시기에는 미국 중심적 제국주의와 연결된 주요 군사적 분쟁은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우디아

라비아, 터키, 이집트는 워싱턴의 아류제국주의 동맹의 기지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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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남부 아프리카는 냉전과 반식민지 해방

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전쟁이 일어난 장소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의 남아공은 워싱턴의 강력하면서도 만만한 대리인이었다. 

이후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가 주로 목격한 것은 대부분 국가-시민 

간의 갈등이었다. 그것들은 보통 자원분쟁, 신자유주의, 이따금씩 일어나는 

쿠데타, 독재지배체제와 관련된 것이며, 많은 경우 그것들의 결합이었다. 내

전은 아파르트헤이트와 그리고 모잠비크와 앙골라의 CIA가 획책하여 1991

년과 2001년에 발생한 수백만의 주검을 남긴 채 종식될 수 있었고, 더불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는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극단

적으로 불평등하다. 

2013년 중반 오바마의 남아공 방문은 몇몇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수천 명

에게는 항의를 받았다. 동시에 350명의 미국 군인들은 포트엘리자베스에서 

남아공 방위부대를 훈련시켰다. 그것은 남아공에게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

프가니스탄에서 재확립한 전술, 전략을 배울 기회였고, 미국에게는 아프리

카의 대게릴라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기회였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1,350명의 남아공 군인들은 1,700명의 탄자니아, 말라위 동맹군과 함

께 광물이 풍부한 동 콩고 동부 지역에서 게릴라 그룹 M23을 격퇴하는 콩고

군을 도왔다. 그러나 유사한 수십 개의 그룹은 지역의 군벌로 남아있고, 지

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 저주의 희생자로 사망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은 줄어들었지만 제국주의적 통제의 

교묘한 형태나, 2000년대 초 이후의 상품가격 상승 이후 ‘아프리카의 대두’

라는 수사는 늘어났다. 대륙에서나 특히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다양한 다국

적기업의 지역권 주요 거점인 요하네스버그와 어느 정도는 남아공의 ‘관문’ 

기능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남아공 정치인들의 반제국주의적 수사 덕분인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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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가장 혼란스런 특징은 바로 외교정책이다. 이것은 ANC의 국제주의

적 전통과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더 그렇다.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고 나서 

1963~1990년까지는 국외 망명하에서 ANC가 운영되던 시기였다. ANC의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지지자의 범위는 UN, 소련, 스웨덴, 흑인의식운동, 제

3세계주의자, 국제진보운동과 시민사회기구 등이었다. 그러므로 ANC의 정

치적 전통을 고려하면 넬슨 만델라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라크와 관

련된 미국의 전함 3척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항구인 더반에 정박하여 연료

를 보급받았다. 남아공의 국영 무기제조사는 함포 추진연료를 1,600만 달러

어치를 팔았고, 326개의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영국군에게, 125개의 

레이저조준기를 미 해군에게 판매하였다. 부시는 2003년 6월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를 방문하여 만델라의 후계자인 음베키를 만났고, 깊고 친밀한 

인상을 남겼다. 2004년 5월에 만델라는 그의 비판을 철회하였다.

2011년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지휘관 카터 햄은 워싱턴은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통적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아프리카사령부

를 궁극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다”라고 말했다(AfriCom Public Affairs, 2012). 더욱이 미국 항공대학교의 계

간 ≪전략연구(Strategic Studies Quarterly)≫는 아프리카연합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조언을 대해 “우리는 우리 군대가 직접 참가하여 녹초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가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Cochran, 2010). 예를 들어 2006년 후반 부시가 이슬람 법률을 

따르는 정부의 수립을 막기 위해 소말리아를 침공하려고 할 때, 그는 음베키

에게 그런 내용의 정당화를 도와달라고 전화하였고, 3주 후에 멜레스 제나

위(Meles Zenawi)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그것을 수행하였다(White House Press 

Office, 2006). 2011년에 오바마는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 리비아를 침공하

이해할 수 없는 것만

은 아니었다.

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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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했는데, 남아공은 아프리카연합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UN 안

전보장이사회에서 나토의 폭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4. 아류제국주의적 상업화 과정

광범위한 경제적 맥락에서 남아공의 아류제국주의는 매우 중요한 것인

데, 남아공의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팽창은 지정학적 논리의 측면이기 때문

이다. 텍사스 민간정보기업 스트랫포(Strafor)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보자.

남아공의 역사는 나라의 광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국내와 해외의 이해관계 

간에 경쟁과 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되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의 핵심적 지상명령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노동과 자본의 유출입을 유지하

며, 동시에 중남부 아프리카로의 진출의 안정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체제의 지

속이다(WikiLeaks, 2013).

지역 내, 지역 밖으로 자본의 유출입과 벌어들인 ‘은과 금’은 남아공 기업

들의 재무제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의 초기 세계경

제에 대한 개방은 핵심 필요조건이었지만 강렬한 모순을 만들어냈다. 1993

년 후반 아파르트헤이트의 벽이 무너지고,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의 부채를 상환하는 첫 번째 민주정부로서 조약에 서명하였고,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남아공 중앙은행을 위해 IMF 구제금융을 표준적인 구조조정 조건

을 수용하여 받을 수 있었다. 1994년에 남아공은 경쟁력 없는 제조업과 노

동자를 희생하여 WTO에 가입하였고, 1995년 금융적 란드 통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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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해제하여, 남아공 부자들이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의 부의 상당수 부

분을 유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다(Bond, 2005).

이후 남아공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환율통제 완화는 남아공 기업의 아프

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예전에 요

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을 기반으로 했던 기업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드비어스(DeBeers), 겐코르(Gencor), SA 브루어리(SA Breweries) 등

의 금융본부가 완전히 대륙을 떠났다. 이들 남아공의 대기업들은 이제 런던, 

뉴욕, 멜버른에 본사가 있다. 2000년 이후 이윤, 배당, 이자의 유출의 결과는 

남아공이 ≪이코노미스트≫지가 2009년에 선정한 17개 신흥시장 중 가장 

위험한 곳이 되도록 만들었다. 높은 환율을 하락시킨 것은 막대한 자본유출

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2007년도에는 외채가 GDP의 20%가 넘도록 치솟

게 되었다(Mohammed, 2010).

경제적 절망이 증대하는 이 시기에 지역권의 배후지는 전환되었고, 이는 

특히 2002~2008년 상품의 슈퍼사이클이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은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시기(1994~2012)에 주요 신흥경

제와의 거래 비중을 모든 상업의 5~20%로 증가시켰다. 2009년에 중국은 

아프리카의 주요 거래 파트너였던 미국을 대체하였다. 바로 그 이후 BRICS 

나라들과의 좀 더 긴밀한 대륙적 경제 관계의 합리화와 촉진이 프리토리아

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외교부 장관 마리우스 프랑스만(Fransman, 

2012)에 따르면 “남아공은 대륙에 대한 투자의 관문 역할을 하고, 앞으로 10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은 인프라 발전을 위해 4,800억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은코아나 마샤바네가 정확히 파악했듯이 단순한 관문이 아니라 선봉장으

로서, “2012년 남아공은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아프리카 지역

에 투자했다”(Mataboge, 2013). 2010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자본유출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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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톱 20개 기업 중 17개가 남아공 기업이었

다(Laverty, 2011). 어떤 조사에 따르면 광산기지, MTN 휴대폰, 스탠다드 은

행, 쇼프라이트 유통, 산람 보험 등 덕분에 남아공의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이후 57% 증가하였다(Ernst and Young, 2013).

남아공 자본의 대륙 전체를 축적 대상으로 삼는 추세는 빠른 성장세를 지

속하고 있으며, 요하네스버그의 기업들은 광업, 소매, 은행, 맥주양조, 건설, 

서비스, 여행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였다. 가장 큰 남아공 기업은 

프리토리아가 강력하게 추동한 아프리카의 금융자유화로 큰 이득을 보았으

며(Mminele, 2012), 그래서 그들은 손쉽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하지

만 2000년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돈들은 요하네스버그에 머물러 있지 않았

다. 금융유출은 주로 대부분의 남아공 대기업들이 새 천년의 전환기에 정착

한 런던으로 흘러갔다(Bond, 2003).

BRICS는 이런 관계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한편으로는 그들은 

무역, 금융, 투자를 통해 전달된 강화된 경쟁압력에 직면하였다. 하나의 사

례로 브라질에서의 닭고기 수입과 관련되어 2013년 중반에 이 영향이 드러

났는데, 남아공 무역부 장관 롭 데이비스는 수입관세로 82%를 부과하였고, 

BRICS가 정말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확실한 블록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

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남아공에 이득이 되는 추출과정

을 더 강화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한 나라의 외교는 재계와 기업 지도자들, 연구 및 학술기관과 지식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수행되어야 하며, BRICS의 거래상대방들과의 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외교부는 연구기관 및 학자들과 함께 중국이 광물, 광업, 연구

개발, 대륙에 대한 인프라 확대에 많은 연관을 맺도록 하는 전략적 기획을 이

끌어야 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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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0년과의 차이는 분명한데, 2002년 중반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신개

발협력(Nepad)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요하네스버그 재계가 주도하는 187개

의 기업 지도자들은 대륙시장에 회의적이었다. 2004년에도 주요한 20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아프리카 내 

전문가 심사제도가 부패한 정치인들을 규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기업의 목

소리만 존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제국주의자들이 분명한 요하네스버그에 기반을 둔 기

업들의 전망은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었다. 2004년 초 프리토리아의 공기업 

장관 제프 라데베(Jeff Redebe)는 “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남

아공 기업들이 지역 재계와 구직자, 심지어 정부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무시

하며, 냉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SAPA, 2004)고 말

했다. 이에 대해 나미비아 정치경제학자 헤닝 멜베(Melber, 2010)도 공감했는

데, 왜냐하면 “프리토리아는 다른 나라의 초기 산업기반을 파괴하고 자신들

의 산업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아공 기업은 지역 기업을 붕괴시

키고,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에서 독점을 형성하고자 한다. 남아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단지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나미비

아의 관점에서 남아공은 아류제국주의이며,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이다.”

5. 배후지 신자유주의의 아류제국주의적 준동

음베키하에서 공식적인 남아공-아프리카 관계는 다소 냉랭하였고, 동시

에 신자유주의적이었다. 요하네스버그 ≪선데이 타임스≫는 2003년 7월 아

프리카연합 회의에서 다른 아프리카 리더들이 바라본 음베키에 대한 인상

으로 “너무나 강력하고, 그의 의지를 다른 이들에게 관철하고자 하는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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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복도에서는 그를 아프리카의 조지 부시라고 불렀다. 이웃들 사이

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지도하며, 그 자신의 어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 금

융, 군사적 압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보도하였다(Munusamy, 

2003).

이러한 음베키 비판에는 아프리카 지식인들도 동참하였다. 2002년 아프

리카 사회과학연구소와 제3세계 네트워크-아프리카가 가나에서 개최한 연

합 컨퍼런스에서는 ‘Nepad의 가장 근본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근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구조조정 정책 패키지를 반복하며, 이런 

정책들의 재앙적 결과를 경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 플랜에 대한 아프리카 민중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선언되어 있

지만, 아프리카 민중은 Nepad의 형성, 개념, 구조에서 많은 역할도 하

지 못했다.

∙ 사회적·젠더적 평등에 대한 관심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 주변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적 척도를 도입하였다.

∙ 아프리카적 관점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주요 대상은 해외공여

자, 특히 G8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잘 기능하는 시장의 창출에 대한 필요로 정의

된다.

Nepad의 핵심인 음베키의 아프리카 내 전문가 심사제도(APRM) 그 자체

는 아프리카 정권이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을 빈틈없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Nepad는 또한 무역자유화를 받아들였고, 이는 착취과정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G8 국가들이 발전시킨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무역의 

촉진) 때문이기도 하다. 새 조건들은 G8의 막대한 농업 보조금, 불공평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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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벽, 끊임없는 서비스 사유화, 지적재산 독점 등을 의심스럽게 보는 가난

한 나라들의 불만을 증폭시킨다. 비록 최근의 ‘아프리카의 대두’는 몇몇 나

라들의 높은 GDP 성장률 때문에 회자되는 말이긴 하지만, 남부사하라 아프

리카의 실제적 부는 2000년 시기에 재생불가능한 자원고갈이라는 측면에서 

극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상품 무역 덕분에 절정의 호황기 아프리카는 ‘조정

된 순저축’이라는 측면에서 연간 -6%를 기록하였고, 생태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GDP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심지어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보여준 것

이다(World Bank, 2011). 다른 말로 하면 Nepad의 정통적, 세계경제로의 더 

깊은 연관을 따르는 것은 아프리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악화된 자원의 저주

(난개발, 생태적 파괴, 강제이주, 저항의 억압, 자본유출)를 겪는다는 의미이다

(Bond, 201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이 지역에서 남아공 금융관계의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것은 대륙과 지구의 미래를 위협한

다. 

6. 기후정책은 제국주의와 아류제국주의를 융합시킨다

프리토리아가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결탁하여 전체 아프리카에 악영향

을 주는 가장 극단적 측면이 바로 기후정책이다. 여기서 남아공 엘리트의 이

해관계는 대부분의 남아공 사람들과도 그렇지만, 더 광범위한 배후지의 이

해관계와 대체로 대립된다. 프리토리아의 지배적 열망은 첫째, 나라의 이익

이 되는 ‘광물-에너지 복합체’의 매우 높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치하는 

것이고, 둘째, 코펜하겐 회담에서 교토의정서를 파기하고, 2011년 더반 회

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사보타지하는 것

이다.

정통적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세계경제에 더 깊

숙이 들어갈수록

201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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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를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데 있어 주마의 개인

적 역할의 중요한 사례는 2009년 12월 BASIC(브라질, 남아공, 인도, 중국) 국

가 지도자들이 워싱턴과 함께 기후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덴마크에서 열린 

UN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마는 오바마, 룰라, 원자바오, 싱

과 더불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을 좌절시켰고, 2100년까지 일어날 지

구온난화의 최소 4단계를 아프리카 중심부에는 9단계로 변환하였다. 나오

미 클라인(Klein, 2009)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세계의 가장 큰 

배출자들 사이의 더러운 조약에 불과하다. 만약 당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뭔

가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나도 그렇게 가장하겠다. 콜? 콜”

코펜하겐 협정과 더반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두 번째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탄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것

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 동안 주요 EU 시장에서 탄소가격이 약 

90% 하락하였기 때문에 엘리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었다. 처음에 전

략은 BASIC 국가들의 CDM(청정개발체제) 탄소거래를 경유하여 북반구 기

업의 탄소를 상쇄한다는 허상을 2012년 중지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BASIC 국가 중 오염산업이 배후지 시장에서의 그들 자신의 CDM 

프로젝트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중국에 새로운 내부 

탄소시장을 창설하였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워싱턴과 BASIC 국가의 협상가들은 분명

히 그들의 화석연료 및 추출산업의 이익의 견지에서 배출량 감축의무를 완

화시키려고 한다. 바르샤바 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다시 목격

한 것은 그들의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이며, 정작 더반 회의에서 합의한 기후

변화체제는 2020년에야 윤곽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유사하게도 프리토리아 

정치인, 런던에 기반을 둔 광산기지, 요하네스버그의 흑인 재계 거물들, 그

들과 우호적인 노조 사이의 친밀한 연계는 마리카나에서 폭로되었다. 다른 

이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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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국가들은 유사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세계경제에 대한 산업경제의 극단적 노출의 결과로서 탄소시장에서 벌어들

인 막대한 고온의 이득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두 번째 이행기간

(2012~2020년)에 대한 의무감축 철회를 주도하였다. 경제위기는 러시아의 

배출량을 첫 번째 이행기간(2005~2012년)에 1990년대 소련 수준보다 낮게 

만들었다. 그러나 2008~2013년 탄소시장의 붕괴로 인해 모스크바의 속셈

은 그들의 석유와 가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배출량 감축 

의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아니었다. 심지어 2010~2011년 기후와 연관

된 가뭄과 산불이 밀의 가격을 엄청난 수준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였다.

다른 4개 BRICS 국가에서도 비슷한 친기업적 셈법이 진행되었다. 물론 

그들의 지도자는 가끔씩 북반구의 더 큰 산업국가의 배출량 감축에 대한 필

요를 언급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UN의 기후와 연관된 규제 목

소리에 대한 핵심적 과정에 대한 해결책은 2011년 12월 더반 회의에서 분명

히 드러났다. “더반 플랫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되었다”

고 ≪뉴욕타임스≫의 미국 담당 선임기자가 보도하였다. “1인당 배출에 대

한 역사적 책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행위의 차이도 언급하

고 있지 않다”(Broder, 2012).

UN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금융가들에게 칭송받고 있는데, 왜

냐하면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새로운 물신성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 메

커니즘’에 대한 허용 때문이다. 남아공으로부터의 걱정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반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

해를 밝힌다.

?

이에 대한 우려는 현

실로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



제6장 축적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217

“더반 플랫폼은 세계의 허우적거리는 탄소시장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추진력을 제공한다”라

고 BOA-메릴린치의 글로벌 탄소시장 담당자 아비드 카말리(Abyd Karmali)가 

말했다. 이것은 유로존 위기라는 비통함의 한복판에서 얻은 성과이며, 그가 말

하기를 ‘요동치고 있는 탄소시장에 대한 비아그라 한 알’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비아그라가 얼마나 재빨리 소멸되었는가를 지적할 수 있다. 정말

로 짧은 급등 이후 시장은 다시 자유낙하하고 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더반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합의는 가난한 나라들의 기후재앙에 대해 

방어하는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에 따르면 

남아공 외교부 장관 은코아나 마샤바네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기후정상회담

에서 금세기에 기후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아프리카 사람 18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매년 40만 명이 기후와 관

련된 혼란 때문에 생기는 농업, 공중보건에서의 재앙과 이상기후 때문에 죽

어가고 있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워싱턴의 믿을 만한 아류제국주의적 동맹으로서 프

리토리아의 역할의 궁극적 확인은 기후금융의 핵심적 문제에 재차 등장한 

마누엘의 역할에서 알 수 있다. 그는 2010년 기후금융에 대한 UN의 고위급 

자문그룹에서 일했는데, 그는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스턴의 제안에 

동참하였고, 그것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이 약속한 1조 달러

의 절반이 사적 분야의 수입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Manuel and Stern, 

2010). 남아공 중앙은행 부총재 대니얼 미넬(Mminele, 2012)도 같은 태도로 

“남아공은 기후금융 이슈에 대해 선진경제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런 사례로는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주요 희생자들에게 지고 있는 ‘기

후부채’는 갚지 않는 것,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최악의 위기를 해결하

궁극적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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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글로벌 탄소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Bond, 2012).

7. 배후지에 대한 아류제국주의적 개발금융

세계경제의 축적 사이클의 현 단계에서 금융의 지배는 1980년대부터 등

장하였다. 이것이 왜 BRICS 신개발은행과 비상외환보유고 합의(CRA)가 최

근 BRICS 정상회담의 가장 놀랄 만한 두 측면인 이유다. 고단의 정례적인 

세계은행과 IMF 비판과 더불어, BRICS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적 결손

(democracy deficit)에 대해 좌파적으로 말하기(talk left)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직 세계은행 총재 투표 이전인 

2012년 4월 고단의 선택은 워싱턴 컨센서스 이데올로그이자 나이지리아 재

무부 장관인 은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ala)였다. 그녀는 2012

년 1월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오큐파이 운동을 준(準)혁명적 상황

으로 촉진시켰듯이,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여 비슷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다. 브라질의 선택은 케인지언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Jose Antonio 

Ocampo)였고, 모스크바는 워싱턴이 내세우는 김용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그 

이전 해의 IMF 총재 선거의 반복이었는데, BRICS는 분할통치당한 것이다. 

‘신흥 블록’이라는 접근은 두 사례 모두에 대해 무능했고, 단일 후보에 대한 

합의를 만들 수 없었다.

2012년 7월 BRICS 재무부는 유럽에서 위기에 노출된 은행의 구제금융의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는 IMF에 새 자본금으로 750억 달러를 냈다. 남아

공의 기여분은 20억 달러 정도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긁어모은 돈이

었다. 남아공의 기여분에 대해 고단은 ≪머니웹(Moneyweb)≫을 통해 그것은 

IMF가 절망적인 유럽 채무자들에게 더 ‘지독할 것’이라는 조건부 기여였다

2012a/b

세계은행과 IMF

에 대한 고단의 

비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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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Moneyweb, 2011). 마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빈

곤층과 노동계급이 충분히 고통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BRICS 개입의 결과는 중국이 더 많은 IMF 투표권을 얻는 것이었고, 동시에 

아프리카는 실제 그 지분의 많은 부분을 잃었다는 점이다. 고단(Gordhan, 

2012)은 2012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의 도쿄 회합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압도적 다수가 지분 할당에서 손해를 볼 것이며, 그 결과는 민주적 결손을 

영구화시킬 것이다”고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정당성, 지불가능성, 

IMF의 유효성에 대한 위기’는 아프리카가 단지 45회원국들 중에서 2석만 

차지한다는 점을 변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IMF에 대한 BRICS

의 더 많은 자본금 출자를 촉진시키는 고단의 역할은 정당성의 위기를 영구

화시키는 원인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선 프리토리아는 글로벌 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BRICS 나라

들과 공동보조에서 동떨어진다. 미넬(Mminele, 2012)은 2012년 11월에 프리

토리아가 금융거래에 대한 로빈후드세와 같은 글로벌 규제 부과에 대해선 

워싱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금융 파워를 통해 가난한 나

라들을 쥐어짜는 것은 오래된 문제이며, 요하네스버그는 대륙 최고의 핫머

니 센터가 되었다. 2002년 중반 마누엘(Manuel, 2002)은 영연방 경제위원회

에서 약속한 것은 대륙에 대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적, 규제 프레임

워크의 건설을 통한 빠른 금융시장 통합”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2년 후 마누

엘의 상관인 레셋차 가냐고(Kganyago, 2004)가 발표한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금융센터’ 프로젝트는 요하네스버그의 특권적 경제지구인 샌턴시티에

서 볼 수 있듯이 금융화 경향을 강화시켰다. “200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금

융 분야는 연간 7.7%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2배 

높은 것이다.” 그런 금융 버블은 기생적이고, 위험한 경제의 신호로 보통 이

해되는데, 프리토리아의 금융관료들에게는 전혀 아니었다. 프리토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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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표는 “아프리카와 글로벌 투자자에게 남아공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비용과 거래리스크의 감소,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금융기업의 아웃소싱을 위한 글로벌 허브 등을 포함한다. 가

냐고는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들은 개발에 대한 거대한 해외자본유

입에 필요한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금융시장의 느린 성숙을 기다릴 

수 없다. 오직 지역적 금융센터만이 가까운 장래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음베키는 아프리카로부터

의 불법적인 자본유출을 주도적으로 비판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글로벌 신자유주의 금융에 대한 아류제국주의적 지원은 BRICS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며,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들에게는 남반구 

은행(the Bank of South)을 지지하는 것이 더 낫다. 2012년까지 12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한 그 프로젝트는 우고 차베스가 구상하였으나, 좀 더 보수적

인 브라질의 관료들이 재차 사보타지를 하였고, 음베키 대통령 시절 남반구 

은행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프리토리아에 의해 반대되었다. 남반

구 은행이 지속적으로 무시되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금융 발전에 대한 

다른 옵션이 존재한다. 전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이자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과 조셉 스티글리츠는 BRICS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가 힘들게 얻은 저축을 대체로 부유한 나라에 있는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의 건전한 투자로의 더 좋

은 배분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저탄소 인프라와 기술은 

다음 10년의 성장 회복세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이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완화

하고, 적응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안정과 안전을 촉

진하는 데 필요한 투자가 긴급하게 요구된다(Stern and Stiglitz,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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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런 도덕적 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BRICS의 광범위한 프로

젝트를 고려하면 이런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턴(Stern, 2013)은 컨퍼런스에서 그가 BRICS 은행의 아이디어에 대한 선구

자임을 자랑하면서 그의 동료들에게 진실을 말하였다. 그는 ‘경제성장의 다

른 유형’에 대한 근거를 무시하였고, 국가와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

는 데 있어 은행의 이점을 강조하였다고 말이다.

8. 맺음말

결국 우리는 아류제국주의의 정의와 재정립에 대한 이론적 문제로 되돌

아와야 한다. 앞에서 묘사한 대로 BRICS의 전략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자

본주의 위기 속에서 다자적인 금융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아류제국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 신자유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지지

는 그것의 실패를 구원하였다. 둘째, 배후지에 대한 기업적 수탈의 이익이라

는 관점에서 지역권에 대한 영향력을 점증하고 있다. 셋째, 개발은행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지향.

남아공의 사례는 글로벌 제국주의 지배의 이해관계 안에서 아류제국주의

적 지역권 지배의 냉혹한 과거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별로 놀란 일도 아

니다. 정말로 넬슨 만델라(SAPA, 2003)의 경우처럼 이런 말도 충분히 가능하

다. “나는 세실 존 로즈가 남아공의 경제를 21세기 초에 적합하게, 이 시대

에 걸맞게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 동의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프리카의 악화된 자원의 저주 시기에 ‘시대에 걸맞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84~1885 베를린 회담의 아프리카에 대한 쟁투에서 북부 말

라위에 대한 권리를 얻은 로즈의 브리티시-남아프리카 회사처럼, 채취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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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목적이다. 포스트-아파르트헤이트 남아공에서 다양한 내부 기업, 국가-

기업 관계가 잉태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2012년 중반 론민 사건으로 드러

났다. 당시 ANC의 정치지도자 크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는 프리토리

아 보안회사에 대한 커넥션과 막대한 지분으로 혜택을 얻었다. 론민의 마리

카나 백금광산에서 파업 진압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였고, 라마포사는 그의 

광업과 경찰청장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충분한 병력이 투입되도록 하

였다. 그들은 실탄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34명의 광산 노동자가 죽고, 78명

이 부상당했다. 

이런 유혈적 방식, 또는 덜 폭력적인 방식의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

tion by dispossession)은 지난 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남아공, 

미국, 유럽, 호주 및 캐나다 회사 소유의 광산에서 일어났고, 최근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의 주요 회사도 여기에 합류하였다. 그들의 사업은 광물, 석유, 

가스 채취를 위한 식민지 인프라 토대(도로, 철도, 운송관, 항구)와 그것들의 보

강에 의존한다. 특히 중국은 주요 프로젝트를 실행할 능력이 있고, 부대조건

이 없는 신용을 제공할 여력도 있다. 2013년 3월 중국은 석탄 수송과 항구 

개축을 위해 철도 공기업 트랜스넷(Transnet)에 50억 달러의 대부를 제공한 

바 있다.

모요와 예로스(Moyo and Yeros, 2011: 19)에 따르면 제국주의와 아류제국

주의와의 관계는 국내 노동의 초과착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그것은 이윤실현위기의 해결을 위해 외부 시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은 

로자 룩셈부르크(Luxemburg, 1968: 396)가 한 세기 이전 1913년에 쓴 자본

축적론에 나오는 사고에 유래한 것인데, 어떻게 자본주의의 경제 외적 강

제능력이 상호부조, 공유시설, 가족, 토지, 자연의 모든 형태를 수탈하는지

를 보여준다. 

여러 측면에서 남아공은 세계 신자유주의와 결탁했고, 세계적 생태 문제



제6장 축적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223

를 악화시키고 있고, 배후지 수탈의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견딜 수 없

는 내부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하비(Harvey, 2003)가 제

시했듯이 신자유주의에 수반되는 더 많은 자원에 대한 ‘탈취에 의한 축적’

이고, 삶과 환경의 ‘비자본주의적’ 측면에 대한 강화된 초과착취 자본주의

의 수탈이다. 

자본의 과잉축적은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문제이며 위기 시에 대두된다. 

결과적으로 몇몇 BRICS 국가들에서는 지역 자본이 외부화, 금융화하려는 

강력한 충동이 존재한다. 하비의 개념인 시공간적 조정(spatio-temporal fixes)

으로 평가해보면 남아공과 다른 BRICS는 현 세계에서 새로운 아류제국주의

의 가장 극단적 장소이다. 하지만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초과착취의 독

특한 역사적 양식에 대한 옛 시대의 주장들(소위 월프의 생산양식 접합론) 또한 

아류제국주의 축적의 내적 차원을 인식하였다. 더욱이 1884~1985년 베를

린 회담에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적 분할처럼 2013년 BRICS 더반 정상

회담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서구의 우려에 대한 부담 없이, 대륙의 경제

적 분할을 목표로 하였고, 25개국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협력자였다. 그들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았다.

∙ 친기업적 채취와 토지수탈 전략에 대해 군대 투입까지 포함하여 지지한다.

∙ 아프리카의 소매 주도적 탈산업화를 강화시키는 것

∙ Nepad라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시 살리는 것

∙ BRICS 신개발은행을 통한 아프리카의 토지수탈과 신식민주의적 인프

라의 확대에 대한 금융지원을 승인하는 것

금융과 결탁하여 남아공은 누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BRICS

는 그들의 성난 주민들을 그들의 배후지와 마찬가지로 통제하면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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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보안관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BRICS 도처에서 일어나는 

생태파괴적, 소비주의적, 과도한 금융화, 기온을 드높이는 난개발 모델은 기

업 이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구의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위기를 만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류제국주의라는 명칭은 설득력이 있다.

마리니(Marini, 1974)는 1970년대 브라질이 지역의 경제적 수탈과 자본수

출, 국내의 기업 독점화와 금융화 때문에 아류제국주의의 가장 현재적 표현

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만약 BRICS가 분명히 아류제

국주의라면 이 체제에는 두 가지 추가적 역할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지역권

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아이티에 파병

한 것과 프리토리아의 남수단, 대호수 지역(the Great Lakes),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의 분쟁지대에 대한 중재 등이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

의의 광범위한 어젠다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시장적 접근은 정

당화된다. 증거는 IMF 자본재편에서의 BRICS의 역할, 남아공의 Nepad, 중

국, 브라질, 인도의 WTO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 브라질의 남반구 은행 사

보타지 등이다. 은코아나 마샤바네가 말했듯이 “BRICS의 초점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며, 그것은 남반구 친화적이지

만, 북반구에 적대적이지는 않다”(Mataboge, 2013).

그 결과 이런 경향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립을 타당하게 만든다. 

최근 제기된 하나의 목소리는 잠비아의 부통령 가이 스콧(Guy Scott)의 것인

데, “나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남아

공을 싫어한다”(Smith, 2013)고 말했다. 그러나 좀 더 적절한 것은 ‘아래로부

터의 BRICS’ 프로젝트가 반대파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전의 사례가 BRICS 

국가를 포함한 서구와 남아공의 반아파르트헤이트 활동가들의 연대 프로젝

트였다면, 최근에는 아마 이런 연대의 가장 좋은 사례는 2008년 불법적인 

짐바브웨 정권에게 무기와 탄약을 전달하기 위해 더반 항구에 정박한 중국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는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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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예지앙(An Ye Jiang) 사례일 것이다. 이 선박은 항구노동자들, 종교지

도자들, 짐바브웨와 연대하는 사회운동가들의 행동에 의해 하역이 거부되

었다.

이런 행동을 위한 기회는 다음 달, 다음 해에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 

더 많은 BIRCS 지도자들이 IMF의 긴축친화적 금융을 뒷받침할 것이고, 

WTO 공세의 새로운 라운드를 촉진할 것이다. 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더 많은 광물, 석유 채취라는 목적을 갖는 아류제국주의 사이의 상호 파괴적 

갈등의 전장이 되어갈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BRICS와 미국의 위선

적 사보타지는 지속될 것이고, 탄소시장은 승인될 것이다. 새로운 BRICS 개

발은행은 세계은행의 생태적·경제적 혼란을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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